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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국가에 대한 정책 요구는 사회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하다. 국

가의 개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응한 정책수

단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학사상과 정책은 역사성을 가지

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철학사상적 배경은 아주 중요하지만 간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정책은 효과나 결과가 성공적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

려 부정적이기도 한 것처럼 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정책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간의 삶을 성찰하

는 철학사상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철학사상이 사람들에게 최소

한의 인간성을 지키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정의를 헌법적 가치로 천명하고, 모든 사람이 정의

가 옳은 것임을 인정하지만, 철학사상에서 정의를 보는 관점에 차

이가 있어, 이를 정책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총서는 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쟁, 부정의 개념의 필요

성, 재산에 대한 철학적 담론, 관료의 정책 선택, 농정의 사상적 뿌

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의 철

학사상적 담론을 전개하였다.

이 담론이 정책 입안자, 정책 연구자, 그리고 일반인들의 정책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국가사회가 발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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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민의 안정된 삶과 국가경제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해 안

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자 나름대로의 농정을 추진해온 한국농

업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다. WTO 체

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라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는 한국

농업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농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정부는 많은 농업·

농촌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는 정책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정책이 역사성을 가

지기 때문에 시대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시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  

수혜집단, 피해집단, 그리고 수혜로부터 배제되는 집단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정책은 수혜자를 극대화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은 저항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

필자는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학사상과 정책의 관계

를 정립하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해왔다.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철학

사상을 분석한 박사학위논문이 총서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정책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농정철학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지방농정의 문제, 직접지불제, 사회적 기업, 농업과학기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농정연구과정에서 느낀 점은 농업을 바라

보는 시각의 원천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머리가 아니라 정의,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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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 등으로 여겨지는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농정을 생각하려면 근저에 철학사상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많은 정책문제를 다루는 연구과정에서 도

덕, 윤리, 정의와 같은 사상에 뿌리를 두려는 노력을 했으며 관료

의 가치선택도 결국 철학사상적 문제로 귀결됨을 항상 느끼게 되

었다.

철학에 대한 담론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

며,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 철학사상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철학사상적 이론들은 철학적 이념에 관한 용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의 개념’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의 개

념에서는 국가의 행위로부터 생겨난 피해자와 수혜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규정의 차이가 사상적 배경을 

달리해왔다. 정의 개념의 포괄성과 추상성 때문에 정의를 실제의 

삶과 정책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정의 개념이 정책과 연결

되기 위해서는 ‘부정의’라는 개념이 부각된다. 부정의나 정의의 상

태와 헌법적 가치를 논할 때, 논의의 핵심적 대상은 재산이다. 재

산은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등을 논할 때 가장 본질적인 요소

이다. 재산은 인간의 삶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반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물음이 철학사상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정책을 

선택할 때 항상 대두되는 문제는 정책결정자가 어떤 이념체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책의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이다. 정책관련자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철

학사상적 배경이다. 좌익, 우익, 중도의 정책노선은 결국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의 방향성과 깊게 관련된다. 행정국가에서 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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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선택이 결정적인 정책 요소가 된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농촌의 삶이 도덕적이라는 의식, 농업인이 

도덕적 덕목의 실체라는 정서적 의식이 존재했다. 지금도 그럴까?

지금은 이러한 의식보다는 농업부문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피해를 

강요받는 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농업·농촌에 존재하

는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농정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리, 자유시

장의 논리 등을 가지고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농정의 필요성과 지향하는 목표는 철학사상에 기초해야 

정책의 정당성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되는 형평성, 취약성, 고통의 정도 등에 대한 철학적 

뼈대는 원천적으로 철학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는가? 에 대

한 사고를 해왔다. 특히 정책에 철학사상적 개념을 어떻게 접목해

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을 해왔다. 정의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위해 진리로 견지하는 목

표와 원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총서는 수없이 많은 철학사상적 담론을 사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정책의 철학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론의 비판적 담론을 통

해 바람직한 정책의 모습, 정의 개념보다는 부정의 개념의 적용,

재산권의 문제, 농정의 지향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철학사상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했다.

이 총서의 목적은 정책을 보는 철학적 시각, 정책의 유형에 따

라 정당성의 근거로서 철학사상의 적용, 정의에 대한 끝없는 논쟁

의 실체, 정책에의 정의 개념 적용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정의라는 새로운 정책적 철학 개념의 필요성 제시하고 이를 통

해  바람직한 농정의 모습을 그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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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부족함이 많을 것 같다.

이 총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구원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토론과 외부 학자들과의 대화가 많은 동력을 주었다. 특히 충남대

학교 김수태 교수님이 제공한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자료와 학문적 

토론 등의 도움이 컸고, 원고를 읽어보고 의견을 개진해 준 김광

선 박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맡아주고 격려하며 영성적 토론을 기꺼이 해준 

아내와 역동적 에너지를 주며 자신들의 일을 해온 사랑하는 두 딸

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3. 6.

저자 이 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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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ilosophical Discourses on Agricultural Policies

 All policies must have their justification. Agricultural policies are 
not different from general policies. Discourses unfold based on 
philosophical political thoughts. Philosophical concepts, especially 
the concept of justice, are very important ideas for justifying public 
policies. Justice has been a central concept in philosophical,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In addition, the concept of justice has been 
a central idea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human beings for a long 
time. The idea of justice itself may be a universally accepted norm: 
equal things ought to be treated equally. Are human beings equal 
or essentially equal? We cannot deny that they are very unequal in 
many ways. Philosophically different views about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the role of government have produce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in the ways of governing,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and the structure of government. The goal of policy science 
or policy analysis is the improvement of policy making, that is, the 
maximization of social benefits as a whole. 
  Treating justice as a value has not been an object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but it has become necessary to grapple with the 
possible mainstream of claims to articulate and depend upon the 
basis of reason.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combining the 
abstract concept of justice with public policies is harmony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Although the concept of justice lacks 
both explanatory and pragmatic power, it has unquestionably 
exerted a positive and continuing influence on the movement of 
civilization. According to Jenkins, the concept of justice designates 
a sentiment or motivating force that supposedly plays an effective 
role in human conduct, pretends to describe an ideal state of 
affairs, and lays down rules intended to promote the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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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ideal. Justice claims to enunciate goals and principles that 
hold true for all men at all times.
  Nobody can define justice in a single, substantial definition, not 
because the concept of justice is difficult to understand, but 
because it is too broad, ambiguous, and abstract to apply it to 
practical situations. Arguments of justice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rights. 
Philosophical claims are broadly divided into three: utilitarianism, 
libertarianism, and liberalism. These isms are connected with 
property right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 have 
discussed these isms critically and discussed those in terms of 
public policy. 
  The purpose of policies is the maximization of social benefits; in 
large, the cure of social sickness. The task of government is to 
resolve the problems of a sick society. We must deal with what is 
felt, not with feelings and with intelligent life, not with the idea of 
ghosts. The policy maker and the policy analyst should be not a 
traditional, professional or specific intellectual, but an organic or 
univers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ake a central place in arguments about social 
justice. Property rights traditionally have been troublesome for 
social theorists. Arguments about justice are associated with life, 
liberty, and property rights. Property is, in some sense, the origin 
of social evils. Public policies including distributive, redistributive, 
and regulatory policies are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actions. 
  Although justice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has been a central concept of society, we have not yet 
developed a theory of justice to employ it to the analysis of 
concrete social phenomena. We have missed a great deal by 
looking only at justice, and have neglected the sense of injustice 
and the victims of injustice. Injustice tells us what must and can be 
avoided, and once this preliminary task has been accomplished, one 
can turn with relief to the real business of justice. Injustice 
precedes justice just as surely as hunger precedes nourishment. 
Injustice is related to the victims, regardless of who brings it about. 
Normal justice alone cannot provide a driving force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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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just, for there are too many conflicting claims made as to 
its requirements, such as utilitarianism and libertarianism. The 
victims in a social system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ose victims 
are the central points in policy issues. We can see victims in the 
sense of injustice, not in the concept of justice.
  Philosophical disputes raise different ideas in tackling social ills 
and provide room for compromises and log-rolling that have 
tendencies toward inability to attack social problems adequately, 
reflecting interests of different groups and sometimes producing 
only symbolic policies. This is the reason why injustice is 
important in policy issues. Establishing the criteria of policies is 
not easy. Many criteria such as 'fairness', 'happiness', 'basic human 
need', 'vulnerability', '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 'degree of 
pain', and so on are closely related to philosophical claims.  
  Who is responsible for social injustice? It is most important to 
identify who causes injustice in policy analysis. Even when no one 
makes injustice directly, who is (or are) responsible for the unjust 
situation? In terms of policy, social injustice begins with an 
assumption that all social problems are attributed to the results of 
government's non-appropriate actions. Primary responsibility falls to 
the government since the government should protect all people 
from falling into miserable situations and should improve social 
justice. Social injustice can be found in various aspects: personal 
element, interest group, labor union, and government’s poor 
performance. Injustice is suffering and pain which citizens, public 
officials, and judges must reduce through political remedies. 
Government must protect the poor and the weak since the rat race 
provides opportunities only for rats. Accordingly, the role of public 
officials in value choice for the policy in particular, between 
equality and efficiency, is the very critical point.   
  Fundamental ideal values that all policies must pursue are 
expressed in a constitution. In the U.S., these values are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Included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detail,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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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agricultural policies have been set toward accomplishing these 
constitutional values. The purpose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is 'to relieve the existing national emergency by 
increasing agricultural purchasing power, to raise revenue for 
extraordinary expenses incurred by reason of such emergency, to 
provide emergency relief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indebtedness, 
to provide for the orderly liquidation of joint-stock land banks and 
for other purposes.'
 The Korean constitution expresses philosophical values: justice, 
humanity, the abolition of social injustice and evils, democratic 
order, and equality in opportunity. In order to accomplish 
constitutional values, the Basic Law of Agriculture, Fishery,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expressed that the purposes of 
agricultural policies are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o provide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good food, and to increase 
income and the quality of living of peasants. All agricultural 
policies must be based on philosophical thoughts, and thereby is 
able to continue for a long time without frequent modifications and 
redundant and ineffective ad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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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들어가기

인간 공동체의 질서 있는 삶을 위한 제도나 이념은 시대와 상황

에 따라 창조되고 소멸되면서 그에 맞춰 정치형태도 변화되어 왔

다. 인간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영토를 중심으로 국

가라는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의 통치행위

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한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치체제

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혹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

정된다. 이러한 선택에 따라 경제체제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입헌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Tyrany) 체제 등 

다양한 형태의 통치 및 권력 구조를 갖는다.

현대국가는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말

을 내세우며 수사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는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

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무를 적법하

게 부여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현대 사회나 국가의 속성에 따라 행정부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행정국가의 형태를 가지는 것

이 일반적이다. 권력분립이라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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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행정부가 많은 입법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행정국가의 특

성이다. 이에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의 기능은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실제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법이 위임입법 등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도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선

출하여 전문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대한 행정부의 세분화된 전문성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한 통치가 필수라면, 입법기능은 국민의 행

복,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법은 

공통적 혹은 선택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통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기초이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행

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한 법제정은 법 자체가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법이 실제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위할 것인가?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땜질

식 입법, 졸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법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항상 존재한다. 국민의 행복과 

불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치행위가 법에서 출발한다면 법은 

법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이어

야 하고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하지만,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수용성에 달려있으며, 국민의 

수용성은 국민의 철학사상적, 미래지향적 성숙도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성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에 대

해 다양한 물음이나 해답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혹은 통치권자의 통치철학과 

부합하여,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여,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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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등의 다양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입

법행위자의 표현된 목표(stated goal)와 실제적 목표(real goal)의 괴

리에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사문화되는 임시

방편적 입법,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인기영합적인 일부계층이나 집단 편향적인 법의 출

현, 어떤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아주 미세한 경우에 반

대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등에 달려있다.

법이 행위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조문에 불과하다. 이러

한 법이 구현되기 위해서 정책의 형태로 표출되고, 이 정책의 집

행을 통해 실제적으로 통치행위가 나타난다. 법의 정신을 구현할 

실제 행위를 하는 근거는 정책이며, 정책은 국민의 행·불행에 직·

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과 같이 정책도 왜 필요한

가? 정책이 사회를 건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 정책의 추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법치국가라는 맥락에

서 정책이나 정책 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된다. 따라서 

법이 철학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일탈행위 등을 예외로 한다면 정

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정책을 수용한다

면 우리는 더이상 정당성을 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양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념

적 갈등이 항상 존재해왔다. 헤겔이 변증법에서 생각을 살아있는 

운동으로 본 것처럼, 하나의 생각이나 사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으며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다시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사상이 현재도 살아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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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 시대의 철학사상은 

하나의 사상이 정이면 다른 사상은 반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이 정

이 되는 사고에 대한 역동성의 표현이다.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철학사상적 합이 이루어져 균형 잡힌 사회가 되면 사회와 국민이 

편안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합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인간의 속성상 혹은 사회 환경의 변화 등

으로 다시 정과 반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반·

합의 역사적 과정이 변증법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과 철학사상의 차이로부터 잉태되는 갈등은 국가정

책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정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려고 시도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강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강정책은 정당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맞물려 정당 간 극심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누구를 위

한 정책인가? 무엇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이며 정책결정의 주체가 

어떤 모습의 이념적 집단인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

한 국민의 선택이 정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이 논의는 ‘왜 우리는 정의라는 이념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

면서, 막상 정의라는 이념을 갖게 되더라도 만족스럽게 살 수 없

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정의라는 개념자체는 어쩌

면 우주적으로 받아들여지는―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만 한다는(the equal ought to be treated equally)― 규범일지도 모

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거나 근본적으로 평등한

가? 아마도 다양한 관점, 과정이나 방식에서 평등한 것들이 때로

는 불평등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후기 산업

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정부는 자의든 타

의든 그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요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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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정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삶의 모습이 철학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학

은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의 주장

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주장 때문에 많은 철학 관련 저서들이 철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단편적으로 탐구하거나 소개하는 것

에 만족해왔는지도 모른다. 또한 철학사상이 가지는 이러한 속성

이, 정책을 취급하는 국회의원, 정책분석가, 공무원 등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당성을 철학사상적 사유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 삶의 정신적 근간이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서 철학사상을 정책에 어떻게 연결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사상적 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정치철학적 담론을 ‘정의론’적 입장에서 풀어간다. 따라서 정의와 

연결된 철학사상적 담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적 개념이 정책과 어

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다. 또한, 정책의 철

학사상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 관련 정책 사례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통해 농정의 모습을 반추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과 관련된 철학사상적 담론을 연구의 목적

과 부합되도록, 철학자들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철학사상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이나 법적 관점에서의 정책결정을 위한 

철학사상과 정책 기준에 관한 담론을 전개하려고 한다.

철학적 담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또한 많은 철학적 주장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그 시대의 문

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도 많다. 새로운 사유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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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철학적 논의로 회귀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철학적 담론은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철

학적 담론에서 출발하여 비판적 수용, 해체와 융합의 사유 과정을 

통한 역사성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철학사상적 이론이

나 담론을 포괄하는 논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담론은 철학사

상적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초시대적 이념인 정의론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은 이 총서의 근간이 되는 정의의 철학사상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철학사상은 심연에 개인적 의미에서 도덕과 사회적 의

미에서 윤리나 공민덕목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철학사상이 가지

는 역사성에 대한 담론과 정책, 철학사상을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 요소에 대한 논의, 현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정책 관

련 요인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

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재산권과 관련된 철학사상적 담론을 중심으

로 논의한다. 재산권과 정의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현대국가나 개

인에게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게 하는 재산권에 대해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또한 철학사와 악의 존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다양한 용어로 기술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규정과 인간의 권리와 정의와의 관계 등 정의의 

본질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제3장에서는 정의에 관한 주류 철학사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이 논의를 통하여 정의 개념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담론을 다룬

다. 특히 철학사상적 이념이 정책으로 투영되기 위해 필요한 담론

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를 기초로 정의 개념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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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영되기 위한 철학사상적 논의의 과정을 통해 왜 정의 개념이 

실제로 정책에 제대로 투영될 수 없고 하나의 모호한 관념적 개념

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정의라는 철학사상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정책문제

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특히 정의 개념의 중요성을 알면

서 실제 정책에서 왜 정의 개념이 투영되지 못하는지와 이를 대체

할 철학적 개념을 모색하는 담론을 전개한다. 아울러 사회부정의

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담론을 전개한다.

제5장은 담론의 전개에 중요한 철학자나 정치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의에 대한 철학사상을 정책학적 시각에서 전개한다.

정의가 정책에 왜 필요한지,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사상적 

원천에 대한 분석적 고민을 풀어보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담

론은 정책의 정당성에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제6장은 현대 행정국가의 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관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직면하는 핵심적인 가치문제, 즉, 평

등과 능률의 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 실제로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능률과 사회

경제적 혹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평등에 대한 담론이 중심이다.

제7장은 정책의 종류에 따른 철학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농정에 대해 철학사상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철학

사상을 농업정책에 어떻게 투영하고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담

론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의 농정에서는 철학적 사상이 어떻게 투영 혹은 고려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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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철학사상

1. 철학사상의 역사성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어떠한 개념도 성격상 역사성을 가진다.

특히 재산권은 상속 등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역사적 산물로서

의 성격을 가진다. 공정하거나 불공정한 분배도 시대적 상황에 따

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추구하는 근본

적 철학사상(정의)을 기초로 한 정당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깊게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 비록 인간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방

향에 대한 표현은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를 통해 전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념뿐 아니라 

시대 초월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시대

와 무관하기 어렵다. 이념이 부분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전체를 

포괄한다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문성원 2012, 372-373).’ 인간의 천부인권도 한 시대의 정치형

태 등 사회의 모습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도 철학사상이 운명적으로 시대와 관련을 맺는 것은 이념적 지향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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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 즉, 전체성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

로 모든 사회에는 공통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

정한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사회적·문화

적 상대주의가 존재한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시민의 선호가 어떤 

절대적이며 합리적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국

가나 민족이 가지는 합리성이라는 위험도 있다. 어떤 민족이나 국

가의 도그마(dogm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철학사상은 인간의 삶 속에서 부족한 정신적 이념의 공백을 메

우는 역할을 한다. ‘철학사상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는 철학의 

이념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이고, 사회 및 사회적 삶의 

역동적 변화가 요구되며 가능해 보일 때이다’(문성원 2012, 374-

375). 철학사상은 어떤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인간

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향점과 

희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철학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철학사상을 평가하

는 힘과 기준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철학사상적 통찰을 사용한다. 철학사상 자체

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에서 수용하는 철학사

상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 국가의 

도그마적 철학사상은 수용될 수 없다. 그러나 ‘철학사상이 안정적 

지식의 테두리와 우리 삶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한,

철학은 이념적 특징을 갖기 마련이고, 이 간극을 메울만한 사유의 

단초가 당면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은 성장하기 마련이다’(문성원 2012,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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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상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패러다임과 미래의 바람직한 상

태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철학의 과제

는 무엇인가? 이 과제는 다름 아닌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로 들

어가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철학사상의 현실문제 투영은 정

치체제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습

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독창적 철학사상이 요

구된다. 이러한 사상의 독창성은 다른 철학사상적 이념을 거부하

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철학사상적 주장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나 병렬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철학적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시대에 따라 

순환적으로 부각되는 이념이기 때문에 철학사상의 역사성은 인간 

사회의 모습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철학사상의 원천인 인간의 속

성 자체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역사에 영향을 준

다. 역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게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철학사와 악의 존재

철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악의 철학사에서도 재산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다. 악의 문제가 세계대전 후 유럽의 지적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아렌트(Arendt)는 예측했다. 아렌트의 이러한 예

측이 정확한지는 차치하고 악의 철학사는 철학을 보는 또 다른 방

식일 것이다. 나치의 아우슈비츠의 혹독함과 독특함에 대한 문제

도 철학적 사고의 대상이고,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을 칸

트, 헤겔,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철학사상으로 이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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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 악의 문제는 현대철학을 이끌어가는 세력의 한 축

일 수 있다. 악에 대한 근대적 개념들은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신

(God)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으며 결국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시켰다. 중세철학은 삶과 죽음의 문제

가 아니라 영생과 죽음의 문제에 중심을 두었다. 가치에 대한 일

반적 기반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확신에 영

향을 주지 못했다.

철학 자체는 전문적인 철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

게도 흥미를 끄는 대상이다. 행복과 고통, 사악함과 덕목의 혼재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신의 정의에 대한 나이브니쯔(Liebniz)의 

변론은 우리의 비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을 형이상학적 악

(metaphysical evil), 자연적 악(natural evil), 그리고 도덕적 악

(moral evil)으로의 구분한다. 그가 내린 정의에서 ‘형이상학적 악

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한계에 내재하는 타락을 의미하고,

자연적 악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며, 도덕적 

악은 자연적 악이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징벌을 위한 범죄’를 의

미한다(Neiman 2002, 22-23). 왜 나쁜 일이 발생하는가? 니만

(Neiman)은 인간의 원죄(sin)와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연결하는 것

은 세상에서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을 구분하려는 것이고 인간의 

비참함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창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자

연적 악이 징벌이라면 고통에 대한 중립적 개념의 여지를 남기고,

도덕적 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념이 만들

어낸 것에 대한 의심이다.

여기서 루소(Rousseau)는 신학을 역사로, 은총을 교육적 심리학

으로 대체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에 대한 책임을 신의 손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으로 돌렸다. 악은 우리 자신의 행위이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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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능적으로 뒤틀린 것은 아니며 범죄와 불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의도적인 것이 아닌 실수로 볼 수 있음을 철학사

상적으로 열어놓았다. 인간의 속성이 불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악이나 고통도 불변 고정적이어야 한다.

역사는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필요와 사건 중간에 공간을 남긴다. 악이 세상에 알려지면 제거하

려는 인간의 노력이 따르게 된다. 악의 실체를 부정할 하등의 이

유가 없게 되어 우리는 지적 능력이 확장되는 세계 속으로 악을 

구체화시킨다. 역사적 현상으로 악을 찾아내는 것은 세상을 보다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루소의 에밀에서 ‘모든 것이 자연의 창조자

의 손에 남겨지면 선이고, 인간의 손에서는 타락한다(Nieman

2002, 49)’는 구절처럼 악은 개인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닌 종합적

인 과정으로서 발생한다.

새로운 사회질서와 변화에 대한 갈망은 시들지 않고 있어서, 예

측할 수 없는 갈망을 배경으로 하는 깊이의 추구가 시간과 역사에 

대한 현대의 철학적 탐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예측하고 기획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

니, 주된 이론적 관심과 노력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

거를 찾고 제시하는 데 집중된다.

인간이 세상의 악을 제거해야 하고 국가의 책무가 국민을 행복

하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정책이 국가의 핵심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책은 철학사상적 근본 위에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국

가를 위한 도덕철학의 핵심이다. 다양한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악을 만들어 내어 사회를 혼란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불행하

게 될 경우 어떻게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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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철학사와 재산권

재산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권력적, 행정적 부정부패, 부자

와 가난한 자 간의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정

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명제

이지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재산과 관

련한 인간의 철학적 사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은 재산을 소비하고 소득을 얻고 양도하는 권리나 

권력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교환

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교환은 권리나 권력을 서로 양보하는 것

이다.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법적 권리는 경제적 권리를 신장시키

지만, 법적 권리가 경제적 권리의 존재를 위해 필요하거나 충분하

지는 않다. 재산권의 개념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거래비용은 권리의 양도, 취득, 보호에 관련된 

비용이다. 거래비용이 들 때, 재산권은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현재의 소유주에게도 간혹 알려지지 않는다. 재산에 의해 

생성된 소득을 수령하기 위한 권리는 재산권의 일부분이다. 재산

에 대한 교환가치는 재산이 창출할 수 있는 총 소득과 재산의 교

환을 측정하거나 치안을 유지하는 비용의 함수이다. 이러한 비용

이 소유권의 형태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재산권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독특하며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에이전시 이론 혹은 주요 에이전트모델(principal-agent model),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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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그럴링, 렌트씨킹(rent seeking), 제한된 합리성, 비대칭 정보,

계약이론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접근방법들 간의 정확한 차이를 규

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규칙으로서 절대적인 여러 가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재산권에는 상속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권이 용인되지 않는 곳에서 개인의 재산권

은 오직 삶(life)에 대한 관심일 뿐이었다(Mill 1976, 141).’

재산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회자되

어 왔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

악설을 주장하였는데, 핵심은 재산에 관련된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깊다. 선악을 논할 때 인간은 이타주의적인 요소와 이기주의적 요

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기주의적 요소가 

일반적으로 보다 더 표출된다고 본다. 특히 현대의 자본주의사회에

서는 재산축적이 삶의 목적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짙다. 서양철학들

의 담론에 있어 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정

의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재산권은 사회적 정의를 논함에 있어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이 사회과학자들에게는 ‘문제 있

는 권리’였다(McCall 1985, 191).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자격의 목록에 ‘사회가 왜 재산권을 강하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

직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

거는 없다. 사회정의에 대한 담론에서 생명과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적 요소로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재산권은 논쟁의 중

심적인 주제이다.

물론 인간의 생명과 자유도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적 투쟁과정

이나 발전과정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로 인식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재산권은 역사적 과정에서 어느 때는 기본권적인 요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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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아니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 이념에서 담론의 

핵심적 주제였으며, 사회적·제도적 선택의 문제였다. 즉, 재산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관계를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담론의 초점이 집중되었다.

재산권에 대한 담론의 초점은 크게 두 집단의 철학이론으로 대

별된다. 재산권을 사회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해석하는 파생적 권

리(derivative right)로 보는 집단과 생명이나 자유와 같이 천부인권

적 자연권으로 보는 집단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 이러한 물음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점이다.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확립된 경제체제는 규제, 분배, 재분배 

정책을 포함하는, 재화의 분배에 관한 광의의 개념과 연결된 공공

정책을 판단하고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다. 즉, 사회적으

로 정립된 재산 소유권에 대한 인정범위와 국가가 일정부분 세금 

등의 형태로 회수하는 범위가 국가 정책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되

어 왔다. 이는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에서 모든 

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

다. 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그러한 체제하에서 정립된 정의 개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규정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헌법의 수정 과정은 재산권의 위치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한 변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퍼슨

(Jefferson)은 1776년 독립선언문 작성을 주도했을 때 로크(Locke)

가 인간의 천부인권적 자연권으로 논하는 ‘생명, 자유, 재산’을 독

립선언문에서 재산 대신 행복추구권을 천명하여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미국 독립선언의 철학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독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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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립 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제퍼슨

과 해밀턴(Hamilton)의 철학사상적 차이와 이에 기인한 갈등을 보

면 재산권의 위치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다(Baradat 1994, 26-31).

독립선언문과 달리 헌법은 해밀턴이 이끄는 보수주의 집단의 주

도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행복추구권 대신에 재산권을 헌법의 기

본이념으로 채택하여 이를 천부인권적 자연권으로 헌법에 명시함

으로써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 재산권의 천부인권적 지위는 

제5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되었다. 미합중국헌법에

서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철학사상적 지위가 남북전쟁 후에 독점

의 폐해와 농업의 몰락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연

구결과가 많다(Brogan 1985; Baradat 1994; Skoronek 1982; Harris

and Milkis 1989; Mucciaroni 1990).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 자유, 행복추구, 언

론·출판·종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아주 잘 이해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정치적 전통과 잘 혼합되어 왔

다. 개인의 재산권도 하나의 인간적 기본권으로 생각되었다. 로크,

스미스, 리카르도와 같은 고전 정치·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었다. 마르크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분배적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철학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정의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재산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했다. 재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적 

담론은 재산의 사용, 특별히 ‘고리대금과 같은 행위(usury)’에 집중

되었다(Mckeon 1947, 57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고리대금과 

같은 행위에는 물건의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에 중점을 둔 투기

적 행위가 대표적인 행태이다. 예를 들어, 주택은 삶을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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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재산이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교환수단으

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재산이나 물건이 교환가치

로 사용된다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들이 가지는 

근본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Mckeon 1947, 567-

568). 특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이차적인 사용은 고리대금과 같은 

행위이다. 교환가치 중심의 주택이나 토지의 투기와 같은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헤겔은 재산권을 ‘물건에 대한 의지의 관계’1라고 강조한다

(1952, 31). 그는 어떤 물건이 맨 처음 그것을 차지하여 자신의 소

유로 했던 사람에게 속한다는 원리는 자기 주장적이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된 

것을 그의 소유로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의 이유를 설명한

다(1952, 25). 즉, 상대적인 관점에서 물건의 희소성이라는 조건하

에,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하나의 자기중심적 아이디어에 기초하

여 내 재산으로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적 재산에 관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루소와 로크가 가장 조

심스럽게 담론하고 있다. 로크는 사적 재산이 사람들의 웰빙에 있

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사적 재산을 높게 평가하는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 사적 재산의 축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

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사람

들은 그들의 개성을 개발하는 일로 돌아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

온 주장이다. 비록 사적 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자유지상주

1 재산은 물건에 대한 의지의 관계(소유, 사용, 소외)로 결정되는 수정형

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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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의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로크 또한 재산 

축적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며 사람들이 스스로 사용할 만

큼만 축적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반면에 몇 사람의 손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즐기

게 하는 것을 옹호하지는 않는다(Locke 1988, 291-298). 즉, 그가 

비록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외부의 다른 주체들의 간섭 없이 재산

을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재산의 

축적은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한 사람의 경제적  권리가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게 하는 범위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축적을 간섭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

고 있다(1988, 234-235). 그렇지만 로크는 근본적으로 재산권이 생

명이나 자유와 같은 천부인권적 자연권의 하나로 생각한다.

둘째의 가정은 재산이 개인의 정체성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1988, 298-299). 즉,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을 일부분 동

일시한다. 개성과 물질의 연결은 서구 문명에서 나타난 매우 강한 

특성이다. 로크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원은 태초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 재산이 사적 재산으로 전환

되는 것은 노동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1988, 299). 물건의 가치

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사적 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기보다는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루소는 인간 사이에는 자연적 혹은 육체적 불평등과 도

덕적 혹은 정치적 불평등이라는 두 종류의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

한다(Rousseau 1952, 333). 인간 불평등의 원천은 정의에 관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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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법칙을 불러오는 재산에 기초한 정치적 불평등으로 집중된다.

로크와 같이 루소도 사람들에게 생산한 몫에 대한 자격이 노동으

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루소는 사적 재산에 대해서 천

부인권적 자연권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권리 

혹은 정치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권리로 본다. 따라서 어떤 사람

도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 무제한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입

장을 견지한다. 그가 본 것처럼, ‘인간의 능력개발과 사고의 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가지는 힘으로 인해 현재 만연되어 있

는 모든 불평등은 결국 형성된 재산의 기반과 이를 보호하는 법률

에 의해 영원하고 정당한 것으로 된다(Rousseau 1952, 36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연권이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재산은 

인간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루소에

게 생명과 자유는 근본적인 자연권이다. 자연권의 소유는 어떤 인

간의 인식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나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속성에 의존한다.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자연권의 독립성을 주장하

는 루소는 그의 재산에 관한 자연권으로서의 위치를 용인하지 않

는 것과 연결된다. 재산권이 인간의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

유에 대한 권리가 하나의 근본적인 천부인권적 자연권이지만, 궁

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울타리 구획이 각 개인의 자유라는 자연권

의 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토지에 대해 

구획을 하는 자유라는 자연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를 구획하는 권리는 사회에서 이미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협정이나 암묵적 동의로부터 발생하는 관행적(협정

적)인 권리(conventional right)가 될 수 있을 뿐이다(Lemos 1977,

40). 국민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관행적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



정의의 철학사상 21

다 더 강하고 권력이 있다는 사실은 더 약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

이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권리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과거에 차지했던 한 조각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오직 첫 번째 

점유자가 그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으로 소유하

는 권리는 항상 커뮤니티가 전체적으로 가지는 권리에 종속된다.

사회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안정을 도모하고 주권을 행사

함에 있어 개인적 소유권은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Rousseau

1968).

루소는 토지라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당 토지에 아직 어느 누구도 살고 있지 않

아야만 하고, 둘째, 인간은 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차지

해야 하고, 셋째, 소유는 공허한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과 

경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토지 소유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어떤 권력을 지니고 있든 간에 

벌을 받을 수 있는 찬탈의 죄인이 된다. 루소는 사적  재산에 대한 

제도화나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 및 인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

등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주장을 견지한다. 우리나라의 농정에서 

아직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은 이러한 철학

사상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루소의 재산권에 대한 담론은 재산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표현한 논의에서 엿볼 수 있다. 루소는 재산권이 시민의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세속화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자유 자

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기술하면서 재산권을 강조한다. 재산이 생

명 유지에 더 많은 영향을 주거나 더 쉽게 찬탈되고 생명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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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소는 재산이 시민사회의 진

정한 기초이며 시민의 화합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ousseau 1952, 377).

재산이 시민사회의 기초로서 시민의 화합을 보장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충족되어야만 하는 두 가지 조건―사실적 조건과 도덕적 

조건―이 있다. 사실적 조건은 사람들이 재산을 주장하고 다른 사

람의 주장을 인지하는 선에서 일정 수준의 세련된 정교함(level of

sophistication)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도덕적 조건은 재산에 

대한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적 측면에서 다른 사

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재산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이다(Lemos 1977, 41). 재산은 덕목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악의 원

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철학적 주장의 중심요소로 작동한다.

4. 정의 개념과 인간의 권리

인간사회는 옳고 그름,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과 같은 개

념(conception)들을 가지고 있다.2 특히, 철학자들이 지닌 다양한 

종류의 철학사상적 담론과 정치이념들이 정의, 공정, 인간의 권리

에 대한 원리나 아이디어(concept)들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2 여기서 나는 마음에 두는 일반적 아디어(conception)와 특별한 주제에 

관련된 철학적 아디어나 추상적 개념(concept)을 구별한다. 개념은 그것

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속성

을 가진다. 반면에, 일반적 아디어는 철학적 아디어나 원리를 분석하거

나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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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철학적 주장의 기반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으로 주어진 

권리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의무와 연관된다. 개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철학사상적 담론은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

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맥락을 등한시 한다. 사회적 권리와 개

인의 의무에 기반을 둔 철학사상적 담론은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

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개인의 의무와 연관된다.3

정의의 개념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다른 개념들은 서로 다른 관

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법

적인 것(the lawful)’으로서의 정의 개념(Mckeon 1947)과 롤스

(Rawls)의 ‘공평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1971, 1993)를 

들 수 있다.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정치적·역사적 상황의 산물일 때나 특수한 측면에 서로 다

른 비중을 둔 결과일 때, 훨씬 높은 단계의 복잡한 작업으로 나타

난다.

정의는 오랫동안 철학사상, 사회사상, 정치사상에서 중심적인 

개념이었다. 소크라테스에 의해 제기된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justice?)’라는 질문은 철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질문에서 근본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 평범한 사람조차도 정의의 개념에 관한 아이

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정의에 대해 한 마디로 실질

적인 개념정의를 하기는 어렵다. 정의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의를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너

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의 개념

이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전체 시스템으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사회적 맥락을 가리키는 개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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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Hume)의 인간의 속성, 로크, 홉스, 루소, 칸트 등 계약론자들

의 인간의 자유,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등의 

윤리이론, 도덕성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 등이 여기에 포함

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가치와 깊게 관련된다.

인간의 어떤 삶이 최상인가? 이상적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

게 사회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등의 일반적인 물음으로부터 

우리가 부를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같

은 약자를 돕기 위해 어떤 정치사회적 조정을 필요로 하는가? 이

러한 조정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구체

화된 질문까지 다양한 관심의 범위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분배적 정의에 관한 필수적인 문제는 지원의 사회적 배분에 있

어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모든 사회에서 정당하고 공정한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에 대

한 물음을 야기한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도 포함한다. 실제의 삶에서 개인

이나 집단의 모든 차이가 전체적으로 조망될 수 없기 때문에, 불

평등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준이 

주어진 경우에 갈등이 있을 때 다른 기준에 어떻게 비중을 두는

가?가 핵심적인 질문이다.

정의의 개념에 관한 담론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정책

과 재분배정책 등의 맥락에서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의 관계에 초

점을 두고 분배적 정의의 물음에 대한 철학사상적 논의를 전개하

려고 한다. 현재의 맥락에서 정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다음과 같

은 물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

에 고통과 가난이 존재하는 비극적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재산 



정의의 철학사상 25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 등 노력

을 통해 벌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는 개인의 권리를 조정하는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강한 자가 어떻게 

정의의 기준을 정하고 가장 강력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현대 민주정치의 이론적 뿌리는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다.

왜 민주정치에서 사회계약이 중요한가? 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

람들의 실질적인 행위나 사고 등 삶의 모습의 발현과 깊게 관련되

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에 의한 일반적인 정치적 모습은 사회구성

원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도덕이나 윤리에 실질적으로 동의하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을 준수하거나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묵시적인 사회 규칙은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무언의 동의가 

기반이 된다. 즉, 사회적 협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

가 된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자발적, 맹목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음을 전제

로 한다(Thompson et al. 1994, 33-34).

사회계약의 이념은 공공생활이라는 윤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

는 것이다. 첫째, 개인 윤리의 모든 사항에 대해 사람들이 동의한

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과, 둘째, 모든 사람이 그들

이 일단 동의한 규칙에 대해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예가 미국헌법에 나타난다. 헌법 

초안자들은 노예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지만 헌

법의 초기에는 기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문은 1865년 제13

차 헌법 개정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사회계약이론은 농업에 대

한 정부의 역할에도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사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없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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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국가의 기본목표이다. 영세농의 영농이 사회 유지의 안전판

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농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였다.

사회적으로 작동되는 혹은 인식되는 윤리규범이나 원리가 있다.

이것들이 공공정책의 본질적 배경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실체적 

윤리이론(substantive ethical theories)’이라고 불린다. 경제적 기회

가 공정한 사회의 선결조건이라는 제퍼슨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

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고 분쟁을 조정할 때 법, 정책, 원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예, 다수결의 원리)의 이론을 ‘과정적 윤리이론

(procedural ethical theories)’이라고 한다(Thompson et al. 2003). 실

체적 윤리이론은 결과론적 이론(consequentialist theories)과 권리중

심이론(right-based theories)으로 대별된다. 결과론적 이론들은 정책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적 결과론의 기본적 이념은 정책이 최대의 

혜택을 창출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권리중심이

론에서 정책평가는 채택된 구조의 형태에 따르거나 비타협적인 성

과 기준에 따른다. 이 권리중심이론은 다시 자유지상주의 이론과 

평등주의 이론으로 구별된다.4

정의에 대한 논쟁은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 간의 관계에 초

점을 두어왔다. 철학적 주장들은 넓게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로 구분된다. 플라톤 이전의 정의 개념은 징벌, 신에 대한 

4 자유지상주의 이론은 정부가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개인의 실수와 개인적 부적합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평등주의이론은 정

부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평등주의 이론

은 복지 이론, 커뮤니타리안 이론, 자연법 이론, 칸트 이론, 롤스 이론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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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복수에 초점을 두어 왔다.5 플라톤은 ‘정의가 인간의 속성

에 최적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olomon and

Murphy 1990, 23-2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본적으로 정의가 평등성을 의미하

는 관점에서 개인주의적 정의관을 두둔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

의에 관한 틀은 덕목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정의의 개념을 두 가

지로 분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덕목의 총합을 나타내는 법적

인 것으로서의 일반적 정의 개념과 부분적인 덕목을 의미하는 공

정하고 평등한 것으로서의 특별한 정의 개념이다(Mckeon 1947,

403-404).6 그는 다시 특별한 정의 개념을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distributive and rectificatory justice)’로 구분한다. 분배적 정의

는 커뮤니티의 기능이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 명

예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 소유를 나누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다

양한 실적이나 장점을 고려하는 기하학적인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반면에 교정적 정의(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는 ‘부정의와 상

처를 동등하게 하는’ 산술적 부분을 계산에 넣고 있다. 이것이 통

5 이러한 표현들은 호머(Homer)의 일리아드, 코란, 그리고 성경(예, 창세

기 18:20-33와 9:1-28; 이사야 59:1-2)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들은 정의에 대한 무서운 고대의 관념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정의에 대한 ‘눈에는 눈(eye for eye)’이라는 개념 대신에 자비

(mercy)를 강조한다. 코란의 가르침은 신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신에 대

한 부채이다.
6 정의는 핵심과 개념정의에서 ‘덕목(virtue)’과 다르다. 덕목은 개인의 습

관이나 상태이다. 법적인 것은 법이 공통의 이익을 목표로 함을 의미하

고,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는 총체적 덕목이다. 공평하고 평등한 것은 

‘번영과 역경(prosperity and adversity)’과 관련된다. 일반적인 정의 개념

과 관련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불법적이고 특별한 정의 개념과 연관

된 자신의 몫(탐욕)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다(Mckeon 196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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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자나 판사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덕목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

장한 또 하나의 독트린은 정의가 ‘양 극단 사이의 중용(mean be-

tween the extremes), (Mckeon 1947, 410)’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적 정의의 내용은 재화의 취득이 공동선을 지키는 것

과 관련된다는 것에 의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한 복잡한 개념정립이 철학적으로 

다른 주장의 직·간접적인 윤리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는 이러한 주

장들에 대해서 철학적 개념들이 불완전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Mckeon 1947, 593). 예를 들어, ‘정의

는 존재해야만 하는 평등이지만 모든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

한 것을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다. 그리고 불평등은 정의가 존재해

야만 하는 사상이지만 모든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을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다.’7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윤리에 대해 우리가 주장해 온 철학적 구

별에 동의하는 범주에서 평등의 종류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의는 

윤리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과 관련을 가진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Politics)에서 ‘인간은 속성상 

정치적 동물’이라고 주장한다(Mckeon 1947, 556). 이런 관점에서 

정의는 국가의 관점에서 인간의 결속을 가져온다. 무엇이 정의인

가를 결정하는 정의에 대한 관리가 정치사회에서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모

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주장을 가지지만 절대적인 주장

7 멕케온(Mckeon)은 ‘Justice is thought by them to be, and is, equality,

not, however, for all, but only for equals. And inequality is thought to

be, and is, justice; neither is this for all, but only for unequals’로 표현

했다(1947,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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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8

정부의 기능에 대한 그의 주장은 전체적인 덕목과 관련된다. 따

라서 한 국가의 헌법은 누가 시민인가에 의존하지만 정부의 기능

에 대한 일반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거나 실질적인 부정의나 불

평등이 치유되어야만 하는 혁명적 관점에서 형성된다(Mckeon

1947, 547). 모든 정치적 결정을 통제하는 근본적 고려는 모든 국

가가 어떤 종류의 평등과 정의 위에서 확립된다는 것이다. 정의는 

다수의 의지나 부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목표가 요구

하는 행위의 과정이다(Mckeon 1947, 551).

정책의 영역에 정의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정의의 행위와 무엇이 부당한 것인가의 사이 그리고 정

의의 행위와 무엇이 정당한가 사이의 구별이다. 하나의 행위가 속

성상 부당하거나 입법에 의해 부당한 것이면 이것이 행해졌을 때 

부정의의 행위가 된다(Mckeon 1947, 413-414). 우리는 특별한 정

의와 부정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덕목에 응답하는 정의에 대해서

도 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를 

불문하고 정치체계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고리대금과 같은 행위(usury)’9를 통

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만약 부와 자유가 필요한 요소라면, 정의와 

용기 또한 같다. 부와 자유가 없으면 국가는 전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와 용기가 없으면 좋은 국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Mckeon

1947, 602).
9 그는 물건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도 같다.

교환의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그것은 처음에 자연적인 것,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는 상황으

로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우리는 소매 형태의 교환이 부를 차지하는 

기술의 자연적인 부분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이 충분히 가지

고 있을 때 사람은 교환을 멈출 것이다(Mckeon 1947, 567-568).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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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의 축적은 그것이 물건의 이차적 사용에 의해 창출될 때 문

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규정된 정의에 대한 다양한 개

념에 근거한 재산의 철학적 혹은 도덕적 고려는, 개인의 재산권의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과 생명이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

와 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인

간의 개인적 권리와 정의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되어 왔

다. 재산권은 주로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의 형태에서 

정의로서 평등의 개념과 연결된 주장들을 불러일으켰다. 롤스의 

차등이론(difference theory), 거워스(Gewirth)의 복지이론(well-being

theory), 그리고 노지크(Nozick)의 권리부여 이론(entitlement theory)

은 재산권의 획득과 소유의 관점에서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관해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무엇이 시민의 재산을 취하는 국가의 권리를 정당화하는가? 무

엇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

벌하는 국가의 권리를 정당화하는가? 어떤 근거에서 복지정책이 

정당화되는가? 이와 같은 정당화와 관련한 주장이 정의에 대한 논

의에서 핵심 이슈가 된다. 정당화는 정의에 관한 최고성과 연관된

다. 맹자는 사람의 도덕적 기반과 정의의 최고성을 이끌어내고 정

의와 개인적 생명과 자유의 관계를 기술하는 ‘인간의 감정(human

feeling)’에 기반을 둔 정의의 개념을 제시한다(Solomon and

Murphy 1990, 62-65).10

관점이 규제정책을 생각하는 주요 이념일 것이다.
10 맹자는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 선택의 기준으로서 정의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정

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감정 그리

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걱정하는 감정이 인간성과 정의의 첫 번

째 표시’라는 것이다. 만약 왕이 박애주의자면, 그의 국가에는 인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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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나 생명보다 정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맹자

의 주장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정의는 총체적 덕목이고 지배자

나 피지배자를 위한 행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동양철학의 

진수이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위한 하나의 합의된 기준은 없다. 맹

자는 측은지심이라 부르는 인간의 기본 속성에서 나오는 능력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함으로써 올바른 행위와 실천 그리고 관계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주장은 결국 행위의 기준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철학자들이 담론에서 초점을 두었던 기준은 사회정의를 실현하

는 것과 관련된다. 밀러(Miller)는 사회정의를 위한 독특한 기준을 

권리, 욕구, 자신의 몫으로 요약한다.11 그는 이 기준들이 행위를 

위한 갈등적 규범의 근원이고, 그것들 중에서 논리적 혹은 개념적

인 선택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Miller 1976, preface).12 도덕적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만약 왕이 정의로운 사람이면, 그의 국가에

는 정의로운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내가 둘 다를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정의를 택한다.(Solomon and Murphy 1990)’
11 여기서 몫은 자연적 기증에 따른 정당한 기대를 의미한다.
12 행동을 위한 기준에 근거한 다양한 변형된 기준이 있다. 에드워드

(Edward)와 오노라 넬(Onora Nell)은 역사적,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기준을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사회주의 정의의 원리에서는 ‘능

력으로부터 필요로,’ 둘째, 자유방임주의 원리에서는 재산이 주어졌다

면 ‘선택으로부터 기여로,’ 셋째, 인센티브 사회주의자의 원리에서는 

‘능력으로부터 기여로,’ 넷째, 유토피아 정의 원리에서는 ‘선택으로부터 

필요로,’ 다섯째, 정의에 대한 봉건적 원리에서는 ‘신분으로부터 신분

으로,’ 여섯째, 복지국가에서는 ‘능력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필요와 기

여로’(Edward and Onora Nell 1984, 284-293)이다. 마이어의 몫에 대한 

여섯 가지 개념은 덕목, 노력, 기여, 다른 사람과의 동의, 필요, 그리고 

사회적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Meyers 1985, 1). 거워스(Gewirth)는 세 

가지 주장을 두 가지, 즉, 원인론자(antecedentalist)와 결과론자

(consequentialist)로 나누었다. 전자는 다양한 배경적 조건과 같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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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은 비참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며 유행하는 원리나 과정

으로서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Spragens 1993).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은 정치

적 이해득실과 깊게 관련되어 윤리적, 도덕적, 철학사상적 배경을 

가지기보다는 단견적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 전술로 접근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복지에 대한 철학사상적 배경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해도 다음 세대와의 형평성,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려보다는 정파적 이해의 관점에서 상

징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몫을 어느 정도

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대립과 분쟁이 사회정의의 이슈에

서 정수이다. 정치는 얼마만큼의 몫을 누구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견고하게 확립된 격언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경

제적 정의를 실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과거의 부정의나 현재의 

실제적 상황이 증명되어온 원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왜곡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의

에 관한 이론들은 교정에 관한 원리와 교정의 바탕이 되는 정의의 

원리로 개인의 몫에 대한 원리를 보완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리들

은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개인적 케이스에  

치유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적 정의의 원리이거나 전체 사

회를 괴롭히는 문제를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원리일지 모른다. 정

의의 기준에 관한 주장들은 개인적 권리에 초점을 두는 정의의 개

념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기반으로 결정된 정의

의 개념 사이의 관계에 의해 주장되고 확립되어 왔다.

적 재화에 대한 선례와 관련되고, 후자는 경제적 평등의 완수와 성취를 

포함하는 배분의 결과와 관련된다(Gewirth 198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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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의 철학사상적 다양성

1. 공리주의 정의론과 비판적 담론

1.1. 공리주의 정의론

공리주의자들은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행복을 인식한다. 공리주

의는 도덕적 기준과 행동의 규칙인 하나의 질서 잡힌 일련의 규범

적인 윤리적 체계이다.13 공리주의는 개인적 선택과 관련된다. 즉,

공리주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만 하는 것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규정한다. 흄(1962)에 의

해 제안된 공리주의는 벤담(1952)과 밀(1987)에 의해 발전되었다.

전체적으로 선을 극대화시킨다면 어떤 행위든 정당하다는 입장

13 공리주의자들은 규범적인 윤리적 체계 접근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칸트의 윤리적 형식론

이다. 전자는 행동의 결과가 옳다면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

로 보는 목적론적 윤리체계(teleological ethical system)이고, 후자는 도

덕적 규칙이 의무의 궁극적인 원리에 기초한 의무론적 윤리체계이다

(Taylor 1984; Hancock 1974; Frankena 1973; Reamer 1986).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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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는 공리주의 이론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목적

론적 이론이고, 정책결정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

한 이론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수와 관계없

이 통합적으로 최대한 선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를 정당

화하는 이론이다. 둘째는 재화(혜택, 선)가 배분되는 사람뿐만 아

니라 생산된 재화의 양에서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서 최대 다수

의 최대의 선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벤담

과 밀에 의해 제안된 것과 같은 이론이다(Reamer 1986, 233).

벤담은 인간의 궁극적인 도덕적 원리가 효용의 원리라고 주장하

면서 인간이 즐거움과 고통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행복은 고통이 최소화되고 즐거움이 극대화될 때 달성된다. 따라

서 벤담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관하여 자유방임적 견

해를 지지한다. 그는 부의 생산과 분배를 조직화하는 자본주의적 

체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다

(Combee and Norton 1991, 91-92). 어떤 정책의 효용이나 가치는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즐거움이나 고통의 양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벤담은 사회 복지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정

책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믿는다(Baradat 1994, 99). 그는 우리에게 

특정한 정책의 가치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벤담의 제자인 밀은 비록 민주주의가 보다 선호할 만한 정치의 

형태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

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행복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고 주장한다(Mill 1933). 그는 행복이 사회의 기본적 목적이고 사

람들이 서로 선의로 행동할 때 최대한 달성될 수 있다고 추론한

다. 벤담과 달리 밀은 ‘행복이 단순히 즐거움의 총합이 아니다’라

는 견해를 발전시킨다(Taylor 1984, 20). 그는 자유방임적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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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노예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를 공격한다. 무어(Moore)도 ‘내재적 선은 즐거움이나 행복으로 정

의되지 않고 선이 가지는 독특하고 정의하기 불가능한 속성이라고 

주장한다(Taylor 1984, 20).’

공리주의에서 기본적 개념은 효용(utility)이다. 효용은 행동의 결

과를 판단하기 위한 가치에 대한 공평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의미

한다. 효용은 정책분석에서 강력하게 사용되어온 개념이다. 한 사

람의 즐거움(행복이나 내재적 선)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즐거움

만큼 계산된다. 이러한 기본적 아이디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익

과 한 사람의 이익에 더 많거나 더 적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 정책

학의 과학적 추구는 경험적 토대를 강조한다. 우리는 정책이 어떻

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그 정책 선택을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질

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정책학에서 하나의 정책이 기반으로 

하는 원리의 도덕성에 대한, 섬세한 철학적 분석에 의존하는 윤리

적 토대는 무시되어 왔고,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경험적 토대가 

효용을 계량화함으로써 정책 선택을 지배해왔다.

공리주의의 기준은 사람 자체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최대 행복의 양이다. 밀이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는 사람의 고귀

함에 대한 일반적인 수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이다(Mill

1987, 22).’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들이 바람직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이나 다른 사람

의 선을 고려하든 않든) ‘궁극적인 목적은 양적, 질적으로 고통으

로부터는 가능한 멀리, 향락은 가능한 만큼 풍요롭게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실체이다(Mill 1987, 22).’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이 

관련된 총합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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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수의 최대화를 위한 기본조건은 없다. 하나의 행위가 

고통에 비해 쾌락이 많으면 윤리적으로 선호될 수 있다. 벤담의 

기준은 필수적으로 현대의 경제학이나 사회이론과 친숙한 극대화

공식과 같다(Audi 2007, 595). 즉, 사람들을 위한 총체적 효용이 극

대화되기만 한다면 그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본다. 여기서 효용은 

쾌락의 합에서 고통의 합을 뺀 순효용의 창출을 의미한다. 이런 

총체적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정책학의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비용-

편익분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2. 공리주의 정의론 비판

비록 공리주의 이론이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그밖에 인간

의 의사결정에 대해 이론화하는 사람들에게 부각되어 왔고 지금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선택의 기준으로서 공리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공

격은 그것의 윤리적 토대와 방법론적인 토대에 집중되고 있다. 자

유지상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폭넓게 논의되고 수용되

는 하나의 비판은 공리주의가 정의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즉, 공리주의는 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

다는 것이다.14 공리주의가 가지는 집합적인 속성 때문에 공리주의

14 공리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공리주의가 정의가 요구하는 

개인의 필요와 공덕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부정확한 

도덕적 견해로 나타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불행이나 고통에 비해 행

복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면, 그 행동들이 옹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의 결과로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려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대한 고려가 약간의 중요성을 가진다

는 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한다(Rachels 1986,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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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운명에 둔감하고, 로키안 프로비소(Lockean proviso)15를 

충족하지 못한다(Cohen 1986, 133). 만약 우리가 공리주의를 개인

의 권리에 대한 괴물적인 침해와 양립하지 못한다고 간주한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Rawls 1971; Nozick 1974).

노지크(Nozick)는 공리주의가 인간의 권리에 대해 적절하게 고

려하지 못하고 대신 권리를 파생적 상태로 남겨놓고 있다고 비판

하면서 선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편협성을 지적한다(1974, 28). 인

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단순히 전체적 행복을 위해 파생되는 것

이다. 공리주의 이론은 우리의 유일한 최대 선으로서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음을 견지하지 않는다. 무고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더 

많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정당화될지도 

모른다. 도덕적 제약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일부의 희생을 

정당화한다(Nozick 1974, 32). 노지크는 ‘우리가 약간 많은 동물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람에게 약간의 고통을 가할 수도 있다

(1974, 41)’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공리주의 이론은 다른 사람의 손해보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부

터 더 많이 얻게 되는 괴물적 효용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당혹스럽

게 한다. 총체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순효용이 증대

되는 한,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가

한다. 효용에 있어 순손실과 순효용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사람들

의 순효용 증대를 요구한다. 평균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만약 그

것이 한 사람을 즐겁게 하고 평균적인 행복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허용한다. 공리주

15 로크의 프로비소는 ‘개인이 취하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히 

남겨진 것을 의미한다(Locke 198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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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 하에서 만약 독점자본주의가 더 큰 평균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결함은 공리주의 이론이 ‘의무

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Ross 1930, 21). 일반

적으로 공리주의는 사회나 개인의 의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효

용의 합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밀의 주장은 다

소 사회적 복지와 관련된다. 즉, 밀은 정의의 원천이 자신과 인간

사회 사이에서 커뮤니티의 이익을 걱정하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주

장한다. 인간의 자기방어에 대한 타고난 성향은 사회의 방어를 포

함하는 경향이 있다(Mill 1987, 68-69).

인간의 복지와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각각의 대안이 

산출하는 행복과 고통이 얼마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른 공리주

의자와는 달리 밀은 처벌이 고통 받는 자 자신의 선을 위해 의도될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평등을 증진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밀은 정의가 집단적으로 볼 때 사회적 효용의 규모에서 더 

많은 것을 견지하는 도덕적 요구조건이며 최고의 의무라고 말한다.

정의는 계급과 같은 다른 것들보다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이며 절

박한 어떤 사회적 효용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1987, 82-83).

밀은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방임이 아마도 최선인 반면에 배

분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적 정

당성은 복지 혜택에 대한 법적 권리와 같은 제도적 권리에 대한 

도덕의 힘을 설명할 수는 없다(Lyons 1980).16

16 복지 권리를 향한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리온스(Lyons)는 복지 권리가 

사회에서 정의로운 경제적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고, 법

적인 복지 권리가 국가의 복지 기관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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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공리주의가 보통 완전한 일반적 이론으로서 해석된다고 

인식한다(1993, 260). 그러나 고전적 공리주의는 의무에 대한 도덕

적으로 선한 행위와 의무 이상의 행위(supererogatory action) 사이

의 구별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의무 이상의 행위를 받아들이지도  

못한다(Rawls 1971, 117).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적 비판은 공리주

의가 관련된 개인과 제도적 형태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즉, 효용의 

원리에 대한 보편적 범위가 개인과 제도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대한의 만족에 대한 순균형이 가장 효과적

으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Rawls 1971, 260-261).

공리주의가 가지는 문제는 선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하

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이 쾌락이며 고통인가? 쾌락은 

자각할 수 있는 것인가? 아픔에 대한 고통이 경험적, 윤리적으로 

필요한가? 어떤 종류의 행위가 쾌락과 고통을 적시하는가? 이러한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측정의 문제는 남는다.

자체보고가 통계적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진

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쾌락과 고통은 중요한 모든 윤리적 견해

에서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리주의에서 총체적이라는 개념과 분배공식 사이의 비교가 필

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목적을 가지는 정책에서 하나의 정책대안

(1)은 만 명이 총 십만의 혜택을 받고, 다른 정책대안(2)은 구천 명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복지 권리에 대한 정당성이 정의에 호소

한다고 주장한다. 웰만(Wellman)은 복지 권리가 효용, 정의 혹은 윤리

적 권리의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함을 제안한다(1982). 반대로 하이에

크(Hayek)는 복지 혜택을 위한 권리를 창출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대한 비효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1960). 그리고 노지크는 법적 복지 

권리가 재산과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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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십오만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대안의 선택은 공리주의 철

학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

는 명제를 선택하기에는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최대 다수는 만 

명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결과론을 중시하는 공리주의 특성

상 최대 다수를 고려하지 않는 희생을 통해 최대의 혜택을 선택하

면 대안(2)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

한다. 고통을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대안(1)을 선택해야 

한다. 쾌락의 증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면 대안(2)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평등주의 철학사상에 기반을 둔 정책 선택이라면 주저 

없이 대안(1)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리주의는 요구에 대한 다양한 정의체계를 하나의 단일 체계로  

융합하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

다. 사람들의 결합을 규제해야만 하는 원리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선택 원리의 연장이라고 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  

어떤 것을 위한 올바른 규제적 원리가 그것의 속성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목적이 다른 독특한 사람들의 다원성이 인간사회의 필

수적 특성임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공리주의로부터 사회적 선택의 

원리를 기대해서는 안된다(Rawls 1971, 28-29).

공리주의자들은 신체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

자이며, 사회의 선이 개인들에 의해 향유되는 이익에 의해 구성된

다는 점을 견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롤스는 ‘공리주의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1971, 29).’17 공리주의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사회

17 롤스의 계약론자의 자유주의의 개인적 특성이 공공정책에 공정성으로

서의 정의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롤스가 정의의 

원리에 합리성을 이끌어낸 이유다. 샌델은 이전 사회의 박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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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바르게 질서 잡혀 있고,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들의 집합적 만족에 대한 최대 순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될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윤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개념은 선과 옳음이다. 옳음이 선을 극

대화하는 것으로서 정의되는 반면에 선은 옳음으로부터 독립적으

로 정의된다. 선은 옳은 것이지만 옳음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선은 개인적 옳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평등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Bedau 1963, 296). 흄의 평등성 이슈에 대한 관심은 정의의 개념이 

물건의 배분에서 ‘완벽한 평등(perfect equality)’을 요구한다는 평등

주의 이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흄도 우리가 평등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부자에게 더 보태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의 만족을 더 많이 빼앗는다는 것을’ 주목했다(Hart 1961, 5).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비자유주의적 혹은 반사회적 선

호의 존재에 의존한다. 소수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비판에 

대해서 헤어(Hare)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도덕적 괴물과 같은 

공리주의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속임수와 같은 환상적 

경우와 유사한 극단적인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리주의

를 방어하기도 한다.’18

념뿐만 아니라 자동적인 이전 사회의 개인들에 의한 집단적 합의의 방

법으로 구성되는 사회에 대한 이념을 거부한다(Sandel 1982).
18 공리주의 하에서 나치의 유대인종 숙청이라는 욕망이 유대인에게 지나

치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만족하는 것과 같다(Chang 200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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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지상주의 정의론과 비판적 담론

2.1.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

는 손’과 로크의 ‘재산의 취득과 이전에 관한 이론’ 및 ‘가치에 대

한 노동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로크는 이 두 이론에서 

인간의 권리(특히, 자유)와 재산권의 관계를 기술한다. 로크는 재

산권을 하나의 자연권(천부인권)으로 보고 있다. 홉스(Hobbes)19와 

달리, 로크는 인간의 속성을 아주 낙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는 정부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

에서 찾을 수 있고 향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인간이 지적,

신체적 능력에서의 다름을 인식하면서 모든 면에서 평등하지 않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된 주장은 모든 인간은 동일한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크(Locke)는 ‘정부에 관한 첫 번째 논문(1988, Sections 42,

165)’에서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모든 사

람에게 그의 정직한 노력의 산물과 그에게 상속되어온 그의 조상

들의 공정한 취득에 따른 권리나 자격(title)을 부여’하는 것이다

(Locke 1988, 170). 로크는  궁극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와 ‘근면

하고’ ‘합리적인'20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유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

19 홉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며, 만약 그들이 외부의 권위로서 정

의에 의한 제한이 없다면 서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속

성에 대해 회의적이다(1981).
20 Locke의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의 Sectio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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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했다(Locke 1988, 291). 그는 자연권의 보호가 정부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콕스(Cox)는 로크의 본질적 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크의 본래 논제는 정의가 일반시민의 이해와 종교적 이해관계의 

혼동에 의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광의로 구별

한다면, 정의가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의 혼동에 의해 동등하

게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재화

에 대한 권리가 정부의 존재에 의존하거나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

하고 있는 많은 양의 재화가 정부에 의해 확립된 원리에 의존한다

면, 문제의 권리가 진정으로 정부의 의지에 반하여 유지되는지 어

떤지는 문제가 된다. 자연권을 확립하기 위한 자연 상태로 방향을 

바꾼 로크의 효과는 적어도 원칙상 그 권리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자연적 필요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의문에 문

제가 없게 된다(Cox 1963).

비록 로크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지라도, 자연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그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조그만 양의 특별

한 재화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 충당 행위에 의해 

달성되는 생존 수준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한다고 주

장한다.

노지크의 주장은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여겨진다.

그에게 있어서 최상의 국가 시스템은 ‘최소 국가’이다. 국가는 오

직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야만 하

는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고, 폭력이나 절도 등 개인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 한정된다.21 그는 모든 자

21 노지크의 최소정부 이론은 로크의 자연법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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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제하는 권리가 부여된 중앙정부에 의한 분배는 없다고 주

장하면서 정의에 관한 ‘권리부여이론(entitlement theory)’을 옹호한

다. 로크나 로지크의 정의에 관한 이론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재산권과 연관된다. 로크는 재산 자체가 자유(freedom)라고 말하면

서 재산권을 강조한다. 자유는 재산 사용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

고, 자유 자체는 재산 자체이고, 사람에 대한 소유와 자유는 어떤 

사람을 지배자가 되게 하는 데 충분한 힘이 있다. 그러면서도 로크

는 ‘재산이 없는 곳에서는 부정의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정의가 재

산 이슈로부터 발전된다고 믿고 있다(Polin 1963, 264).

2.2.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비판

롤스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

다. 첫째, 최소국가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완벽하게 정당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

이다. 둘째, 소유에 대한 취득과 이전에 대한 원리는 ‘역사적으로 

양도에 관한 전체적 과정’을 통한 정의를 미리 상정하는 것이다.

즉, 자유지상주의 이론은 취득에 의한 소유(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의 이전

을 지배하는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규정한다. 그런 다음 

소유에 대한 정당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원리들

에 대해 교묘하게 일어나는 위반이 부정의를 야기하는 유일한 길

이다. 셋째, 자유지상주의자의 견해가 동의나 합의의 개념을 사용

하는 한, 그것은 전혀 사회계약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사회계약론

은 정치적 권위를 규정하고 규율하며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본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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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정한다. 그러므로 정의에 관한 특별한 이론으로서 설 자리가 

없다(Rawls 1993, 263-265).

고울드(Gould)는 재화를 생산해 온 사람들이 그 재화를 생산한 

노동에 대한 보상과 생산품에 대한 통제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재화의 생산이 이러한 재화의 생산자에

게 어떤 형태의 권리를 부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는 노지크의  

입장은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노지크가 집단적 노동에 대

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지크의 권리 부여

에 대한 속성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Gould 1985, 205).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교환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 상황에서 한계생산의 경우 정당한 배분을 위한 기본

으로써 자발적인 이전에 관한 노지크의 관념은 의문시된다. 만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없거나 그들의 생존과 윤택

한 삶(well-being)을 위해 필요한 어떤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는 방법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은 강압에 의한 

행동임을 말할 수 있다(Cohen 1978). 노지크는 사회적 권리부여에 

대한 사회적 생산의 개념을 고려하지 못했다.22

고울드는 경제에서 ‘노동자의 자기 관리(worker self-management)

나 노동자의 통제(worker control)’를 주장한다(1985). 실질적 의미에

서 정부의 통제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유가 규율되고 재분배를 필

22 노지크의 가설은 권리부여가 원초적으로 개인에 의한 전유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고울드는 노지크가 합동 혹은 사회적 노동이나 전

유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지크를 

비판했다(1985, 205). 리버스(Rivers)는 노지크의 권리부여가 재산의 부

족이나 공공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iver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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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극단적인 소유의 불평등이 있다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정부는 중립적이라고 가정된 것이며 철학적으로 뿌리내리거나 

도덕적으로 연결시키는 인간의 선에 관한 이론은 없다(Galston

1982). 최소정부의 체제하에서는 몇 종류의 수혜자를 위한 권리가 

있지만 강한 재산권은 없다. 노동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는 부담을 면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Becker 1985).

3. 자유주의 정의론과 비판적 담론

3.1. 자유주의 정의론

고전적 자유주의23는 인간의 권리를 강조한다. 자유주의가 정치

체계와 관련될 때, 그것은 ‘복지국가’ 혹은 ‘정부의 개입’과 연결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 공평, 개인적 권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서의 자유주의는 그 시대의 도덕철학, 법철학, 그리고 정

치철학에 관한 명백한 자유주의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샌델

은 이러한 해석을 ‘의무론적 자유주의(deontological liberalism)’로 

정의하고 있다(Sandel 1982, 1). 특히, 정의는 정의론에서 도덕과 

23 여기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는 그것이 법률의 개념을 존중하고, 자유주의

자가 어떤 특수성을 변경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법률을 어기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을 바

꾸려고 시도한다. 정치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인간 생활의 조건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인간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분명한 예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이다(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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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념 중에서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자유주의 정치철

학의 중심 개념이다. 즉, 정의의 최고성이 도덕적 우선순위와 정당

화를 위한 특권화된 형태를 기술한다. 권리는 이에 대한 주장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원리가 독립적으로 나오는 곳에서 

재화에 우선한다(Sandel 1982, 2).

인간의 권리에 대한 최고성은 칸트(Kant)의 윤리―도덕적 행위

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인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즉,

(1) 모든 사람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Act as if you

were legislating for everyone).

(2)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

도록 행동하라(Act so as to treat human beings always as ends

and never merely as means).

(3) 그 목적의 영역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라(Act as

if you were a member of a realm of ends) (1963, 36).

칸트의 윤리이론은 그것이 평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윤

리이다. 정언명령 (1)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위한 행동의 공평성

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사람을 목적으

로 취급한다면 그를 수단으로서 취급함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다는 

정언명령 (2)에 의해서 보완된다. 정언명령 (3)은 우리가 커뮤니티

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체제의 논리를 

제공한다.

루소는24 도덕적 심리(moral psychology)와 정치이론을 함께 묶

24 어느 누구도 루소를 단순히 자유주의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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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의지(general will)’라는 개념을 주창한다. 슈클라(shklar)는 

루소의 ‘일반의지’가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필수적인 개인의 도덕

적 힘의 전위라고 주장한다(1969, 184). 루소의 근본적인 철학사상

적 입장은 도덕성에 대한 주장이 문화와 문명에 관한 주장보다 우

위에 있다는 것이다. 문화와 문명은 특수한 상황과 연결되고 상황

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루소는 인간의 속

성에 도덕적 선과 도덕적 악이 잠재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선악

의 잠재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Lemos 1977, 30). 일반의지에 대한 

개념은 항구적인 하나의 기준으로써 인간의 행위에 투영된다. 루

소는 일반의지를 정치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의지라고 본다. 그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을 

형성하여 특수한 권리를 구하려는 ‘특별한 의지’에 대항하는 인간

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Shklar 1969, 185). 왜 불평등이 발생하는

가에 대한 원인으로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보지 않거나 보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속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

는 사람들과의 부조화에 있다고 보았다(Rousseau 1968, 69-74).

특별한 의지가 시민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작용하도록 용인되

지 않는 한, 정의의 정신을 보편화하는 데 심각한 장애는 없다

(Rousseau 1968, 74-78). 강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정의는 일반

적으로 사회에서 불평등을 피할 수 없게 한다. 불평등을 제거하기 

약론자들 중 많은 학자들은 그를 급진적 사상의 창시자로 분류한다. 나

는 루소를 그의 철학적 이념이 일반의지,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 불평

등의 원천에 대한 이론 등 공산사회주의자(communitarian)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에 포함시킨다. 그가 비록 물질적 웰빙에 대하여 특별히 주

장한 것은 없을지라도 재산의 사회적 권리와 재산의 평등한 분배에 대

한 그의 강한 주장은 ‘통치체(body politics)’를 강조했다(Rousseau

196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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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

는 참을만한 정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회에서 

살아야만 한다. 개인적 선호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도 인간의 경향

은 권리보다는 의무에 기반을 둔 일반의지를 요구한다. 일반의지

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이익과 의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

인 공통의 이익(불평등의 방어)을 표명하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평등을 지향하는 성향’을 의미한다(Rousseau 1968,

69). 일반의지는 어떤 한 순간에 청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공통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을 시민의 평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Rousseau 1968, 69;

Shklar 1969, 188). 불평등을 바람직하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이나 소수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진정한 정의의 요체이다. 사람들이 제도화된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한에서만 오로지 사람들이 주권자가 된다(Shklar 1969, 191).

개인의 사적 선호의 부재와 일반적인 규칙의 비정의성은 일반화되

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일반의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

률제정자와 시민의 의무가 필요하다.

롤스는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사상가이다. 그는 정치제도

의 구조에 대해서 정당한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

다. 한 사회가 정당한지 어떤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우

리들 자신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사회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인간의 속성을 무지의 장막으로 

커버해야 한다는 사상적 실험을 제안한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

손들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어느 도시의 

시민이 될지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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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상을 선택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의 입장이다.

사회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성향에 대

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한다. 우리는 시 쓰기를 선호하거나 세계를 

구원하는 데 기여하는 구도자적 사회를 건설하기를 선호할지도 모

른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유엔(UN)의 실패보다 축

구경기를 보지 못함으로써 더 실망할지도 모른다. 칸트와 마찬가지

로 롤스도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

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주장도 우리를 

평등성을 해치는 다른 사람의 발밑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다.

그는 정의와 공적(功績)의 연결을 부정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평

등주의적 방법으로 정의를 밝히려고 한다. 그는 재화가 비교될 수 

있고, 집계될 수 있고, 사물의 상태가 재화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고, 최고의 정치적 관심이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믿

음에서 보면 공리주의자와 동일한 관념적 설계를 공유한다. 그러

나 그는 공리주의가 생산된 총재화를 극대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

한다. 그는 효용의 원리를 가지고는 공정한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

의 자유가 당연시되고 정의에 의해 지켜진 권리가 정치적 타협이

나 사회적 이익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효용이론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대안이 사회계약이라

고 주장한(1984, 267) 그의 정의론은 근본적으로 사회계약론에 기

반을 두고 있다. 그는 ‘계약주의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의의 원리가 

평등의 원초적 위치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 사이의 계약으

로 생겨난다는 점과 나아가 피계약당사자가 되는 합리적인 사람들

의 성실성과 동등한 주권을 투영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의의 엄격

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98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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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원초적 주장은 정의에 관한 하나의 도덕적, 철학적 이론

을 발전시킨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서 부각된다. 정

의론이 출판된 후 채프만(Chapman), 래(Rae), 바버(Barber), 블룸

(Bloom), 피시킨(Fishkin), 그리고 하사니(Harsanyi)25와 같은 많은 

이론가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적 담론을 통

해 롤스는 ‘사회적 합의’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 정치적 자유주

의(Political Liberalism)를 출판했다.

그는 추상적인 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적인 정치적 상

황에서 ‘공정(fairness)’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동등한 

시민의 자유는 정당한 사회에서 정착된다. 정의에 의해 보호된 권

리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사회적 이익의 계산에 속하지 않는다

(1971, 4). 그는 부정의가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오로지 인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사회의 기본으로서의 정

의 개념의 수용은 사회를 통해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사람들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Rawls 1963, 122).

그는 공리주의뿐만 아니라 목적론적 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26 그의 이론적 틀은 ‘정의가 사회의 기본구조를 평가함

에 있어 고려되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사회제도의 첫 번째 

25 하사니는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선호를 구분한다. 그리고 그의 공리주

의 이론에서 개인적 선호의 극대화를 구하는 사회적 효용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단지 개인적 선호의 개념에 이타주의적 선호를 포함시

킨다. 그는 또한 개인적 선호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완전하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닌 자신들, 가족, 친구, 개인적 

조직의 이익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Chang 2000, 188).
26 약간의 사람을 위한 자유의 거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지배적인 선의 

명목하에 정당화될 수도 있다. 동등한 시민권에 대한 자유는 목적론적 

윈리 위에 확립될 때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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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이라는 명제를 향하고 있다(1971, 3, 586). 선에 대한 개념이 

정의의 필요조건을 제거할 수 없다. 롤스의 ‘정의의 우선’은 그의 

이론 전반에 걸쳐 다른 가정들과 연관된다. ‘정의의 우선과 밀접

하게 연결된 것은 선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권리에 관한 개념이다

(Sandel 1982, 17).' 롤스의 정의의 우선에 관한 이론적 틀은 개인

주의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속성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

한 합리적 인간임을 표현하려는 욕구는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와 정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의 이론적 틀에는 세 가지 기본 이념―원초적 위

치(original position), 다원성의 우선(priority of plurality), 그리고 잘 

정돈된 사회(well-ordered society)―이 있다. 칸트의 초월적인 형이

상학 대신에 롤스는 원초적 위치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원초

적 위치는 칸트의 초월주의에 의해 기술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

해 나온 주장이다. 원초적 위치는 ‘참여자들이 어떤 것을 알지 못

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하는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대한 가정이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기본적인 사회재(social goods)에 가

치를 매긴다는 것이다.

‘원초적 위치에 대한 이념은 어떤 원리가 동의된 원리로서 정의

로운 것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다(1971,

136).’ 이것은 순수한 과정적 정의의 개념과 관련된다. 우리가 가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사회에서 계급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인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연적 자산과 능력의 배분에 있어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 사회가 정의의 환경에 종

속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

적 사실들을 안다는 것이 정치적 사건, 경제이론의 원리, 사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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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인간 심리학의 법칙과 같은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준다(1971, 137).

기본적인 재화에 관한 이론은 롤스의 재화에 대한 ‘최소 선이론

(thin theory of the good)에 의해서 주어진다. 롤스는 기본적인 재

화를 합리적인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권리와 자유, 기

회, 권력, 소득과 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1971, 92).’ 재화에 

대한 권리의 우선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는 최소 선 이론을 사용

한다. 최소이론은 정의의 원리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재

화에 대한 전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최소 선 이론

은 최소한으로 혜택을 받는 사회 구성원들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

된다(1971, 396).’ 기본적 재화에 대한 욕구는 합리적이기 위한 한 

부분이다. ‘기본적 재화에 대한 선호는 합리성27에 관한 가장 일반

적인 가정과 인간 삶의 조건들로부터 유추된다(1971, 253).’

원초적 위치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출발상황은 개인과 도

덕적 인간 사이에서 공평한 것이다. 원초적 위치는 적절한 현재의 

상태이고 여기에 도달하게 한 근본적인 합의는 공정하다. 롤스는 

정당화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동의는 폭넓게 받

아들여지고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야만 한다. 둘째, 원초적 위치에

서 상호 간 공평무사에 대한 기초적 조건이 정의의 원리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도록 만들

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의는 약한 것이어야만 한다(1971, 129).

롤스 정의론의 두 번째 이념은 다원성의 우선(priority of plural-

ity)이다. 그는 사람의 다원성을 정의의 가능성에 대한 필요 전제

27 롤스는 정의의 원리가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설명한다. 칸트는 정언명

령에 의해 인간이 자유롭고 동등한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197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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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간주한다(1971, 16). 그는 욕망에 대한 하나의 체계로서의 공

리주의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만약 어떤 것을 위한 정확한 

규제적 원리가 그것의 특성에 의존하고, 다른 목적을 가진 독특한 

사람들의 다원성이 인간사회의 필수적인 특성이라면, 도덕적 주체

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원성이다. 모든 도덕적 주체는 개인적인 인

간이다. 그는 인간의 협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도

덕적 조건으로서 정의의 상태를 기술한다.28 개인적 의미에서 원초

적 위치에 대한 계약론적 개념이 성립된다. 도덕적 인간은 그가 

선택한 목적에 대한 주체이고, 그의 근본적인 선호는 상황이 용납

하는 한 최대한으로 그가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속성을 

표현하는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하는 조건을 위한 것이다(Rawls

1971, 561).

롤스 정의론의 세 번째 이념은 잘 정돈된 사회에 대한 가정이

다. 롤스는 잘 정돈된 사회를 ‘사회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시킬 수 

있게 고안되고’ ‘정의에 대한 공적 개념을 통해 효과적으로 규율

되는’ 사회로 정의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는 동일한 정의

의 원리를 모든 사람이 수용하며 알고 있는 사회 그리고 기본적 

사회제도가 일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정의의 원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추가

하면서 사회의 시민이 도덕적으로 효과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본적 제도를 따르는 사회를 의미한다(Rawls

1971, 4-5; 1993, 35).

28 샌델은 효용의 원리가 공정성으로서 정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 사실인 한, 다원성에 동등한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은 잘못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비판한다. 인간 주체에 대한 효용의 계

산은 다원성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Sandel 198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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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차등이론(difference theory)에 대해서, 재화보다 권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실제 세상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산물이라

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덕적 우선순위는 정의의 원리들

이 개인이 추구하려고 선택한 재화에 대한 관념을 제한한다는 사

실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오직 그것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원리와 부합되는 삶의 방식과 합치될 경

우에만(1971, 396)’ 가능하다.

재화에 대한 최소이론은 정의의 원리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재화에 대한 전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1971, 396). 어

떤 일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조차도 정의의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1971, 398). 즉, 정의의 

우선순위는 정의를 파괴하는 이익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견지함으

로써 부분적으로 설명된다(1971, 31).

이러한 배경적 개념의 기초 위에서 롤스는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원리에 도달하였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

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자유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

진다. 둘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① 모든 사람에게 혜택

이 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②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위

치와 직업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될 수 있다(1971, 60).

첫째의 원리는 기본권과 의무라는 숙제에서 평등을 말한 것이고 

둘째의 원리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수용될 수 있는 것과 연결

된다. 예를 들어, 부나 권위의 불평등은 그것들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상하는 혜택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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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유주의 정의론 비판

자유주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롤스의 정의론에 집중되어 

왔다. 한 주류의 비판은 ‘최소 극대화 원리’와 ‘차등원리’를 향하고 

있다. 하사니(Harsanyi)가 지적한 것처럼, 롤스의 맥시민 원리는 중

요한 연속성 조건을 어긴 것이다. 즉, 행동을 전체적으로 기꺼이 

양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높은 비선호

적 비상 상황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1975). 롤스의 일반적인 개념은 ‘최소 극대화’의 합리성을 위한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소 선 이론은 ‘삶의 합리적 계획에 관한 독트린을 그 계획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화의 독트린으로 이끌어 갔다(Fishkin 1975).’

사람은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계획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

라 그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계획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들은 그 재화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한 합리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

며, 그들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는 이해관계에서 원리를 선택해

야만 한다.

차등원리는 전체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도덕적 관계를 가진다

(Harsanyi 1975). 롤스의 차등원리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라도 우리

에게 최악의 조건에 있는 개인의 이익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줄 것

을 요구한다. 실제적으로 첫째 원리와 둘째 원리 사이에서 설정된 

롤스의 권리의 우선권은 공리주의 이론이 보다 합리적인 실질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고, 베이지안 이론의 기대효용 극대화 원리가 보

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9 하사니는 개인들이 어쩌다 부자가 되고 최소한 

비참하게 가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욕구와 많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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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에 거슬리는 차별적 도덕 규칙에 저항해야만 한다고 주장

한다(1975).

보통 인간에게 정의감은 이기주의 감정만큼의 성향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선택은 자연적 만족과 

도덕적 행위 사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 그리고 특수한 것

과 보편적인 것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Bloom 1975, 657).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평등을 주장하는 롤

스는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Daniels 1975). 차등원리는 독자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이것

은 정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고려사항과 조화되어야 한다. 즉, 모

든 개인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정당한 기회의 동

등함을 가진다. 우리는 차등원리가 특별히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

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차등원리는 금전에 대한 재분배와 물적 서비스의 제공을 받아들

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과 부로 측정되는 그 재화나 서비

스의 결핍에 의해 규정되는 곳에서 주택이나 의약품과 같은 특별

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차

등원리에 의해서는 그러한 특별한 필요가 표현되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Martin 1985,

162). 마틴은 열망이나 욕구와 별개로 기본적 재화에 대한 이론이 

필요에 대한 개념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1985, 172n). 잘 정돈된 

29 그의 주장은 개인들이 그들의 결정규칙으로서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기대효용극대화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일련의 확

립된 도덕적 선호에 근거해서 도덕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다. 경험적인 

확률이론인 베이시안 선택에서 동일한 확률적 가정이 무차별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또한 모든 개인의 이익에 우선적 비중을 할당하는 도

덕적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Harsanyi 1975,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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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성원들은 집단적으로 공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한 

필요를 정당한 것으로 보려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롤스의 차등원리는 권리중심 이론가들에 의해서 공격받아 왔다

(Nozick 1974; Hayek 1960; Sen 1970). 노지크는 도덕적 장점에 부

합하는 분배의 원리가 하나의 정형화된 분배를 조건으로 지정하는 

‘정형화된 역사 원리(patterned historical principle)’라고 주장한다

(1974, 156). 하이에크(Hayek)도 정형화된 분배가 평등과 불평등의 

명령이든 아니든 세심하게 선택된 정형화된 분배를 사회에 강요하

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Hayek 1960, 87). 센(Sen)은 각자

는 자기가 선택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된 형태라는 제

약하에서 정형화된 사회적 질서에 기초한 사회적 선택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부여 이론(entitlement theory)

을 옹호한다. 이러한 정형화된 정의의 원리는 오직 수혜자의 역할

과 예정된 권리에만 중점을 둔다(Nozick 1974, 164).

노지크가 공격하는 또 다른 점은 차등원리가 하나의 ‘강한 최종

상태의 원리(end-state principle)’라는 점이다(1971, 209). 무지의 장

막 이면의 원초적 위치에서 원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속성이 그들의 분배에 관한 최종상태의 원리를 제약

한다. 즉, 자연권적 자유로서 권리 혹은 배분적 정의의 역사적 개

념을 양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Nozick 1974, 201-204). 또한 그

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소득에 대한 원천을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Nozick 1974, 170).

특별한 지위와 권력의 원초적 위치는 약간의 불평등이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심지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Chapman 1975,

591; Steinberger 1989). 원초적 위치는 몫에 대한 요구에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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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결정상황을 기술한다. 그러나 롤스는 원초적 위치에 대해 

방어하지 않는다. 롤스의 원초적 위치는 채프만(Chapman)이 ‘소유

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라고 명명한 것처럼 너무 많

은 불평등을 수용한다(Chapman 1975). 원초적 위치에서 무지의 장

막은 너무나 인위적인 선택을 위한 가정이다. 원초적 위치는 특별

한 개념을 인도하는 기본적 재화에 대한 가정을 지지하지 못한다.

원초적 위치는 롤스가 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스런 사회의 

표면 바로 아래에다 집어넣기를 원하는 상상으로 설정된 기초이다

(Bloom 1975, 651).

원초적 위치는 편의주의(conventionalism)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고안된 것이다(Sandel 1982, 125). 실질적인 계약이 특별한 사

회의 관행과 관습에 어쩔 수 없이 뿌리내리고 있는 곳에서 원초적 

위치에서의 동의는 같은 방식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블룸의 비판

은 어떤 종류의 사회가 합리적인 사람이 살기 원하는 사회이고,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회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가에 집중된다(1975). 인간의 비사회적 속성과 인간을 시민사

회에 집착하도록 유인하는 열정이라는 이기적 속성이 정당한 사회

의 기능을 제한한다.

하사니 또한 원초적 위치에 대한 도덕적 불확실성을 비판한다.

시민이나 입법자들이 결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나 선거민의 사리

사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롤스의 가정은 다운스

(Downs)의 이론에서 그려진 사회와 거의 정반대다.30 원초적 위치

는 만약 사회에서 최악의 개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개

30 다운스의 동기에 대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동

기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아주 가깝다(1957;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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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익에 부당한 우선권을 주는 제도의 조정에 투표를 한다면 

그의 조상에 대해 합법적인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다(Harsanyi 1975). 롤스는 정의론에서 ‘반 복권 원리(Anti-Lottery

Principle)’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 복권 원리는 원초적 위

치와 특별히 무지의 장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반 복권 원리로부

터 오는 몫에 대한 고려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Steinberger

1989).

롤스의 이론적 틀에서 간과한 또 하나의 관점은 그가 집단을 위

한 정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은 정

의관과 동떨어지게 형성된 전통과 문화를 공유한다. 집단의 구성

원들 또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는 종교, 언어, 종

교집단과 같은 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집단을 등

한시했다. 정의에 대한 원리들이 개인들을 위해 작동되면, 롤스는 

원초적 위치에 대한 해석을 확대할 가능성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이다(Rawls 1971, 378). 롤스는 정의에 대한 이슈가 포함되는 곳에

서 욕망의 강도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1971, 231). 정

의가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만약 급진적 

사회에서라면 특별한 위상과 권리를 위한 욕망이 언제나 불법적인

가? 소수자 커뮤니티는 집단의 기반에서 반대로 차별받아 왔으며 

집단의 기반에서 치유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Dyke 1977).

드워킨(Dworkin)의 기본 주장은 사회적 효용에 대한 것이다. 소

수자보호 행위(affirmative action)는 소수자들이 과거의 차별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보상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

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1977, 12). 그는 사회정책이 일반적 

복지에 매우 기여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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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떤 사회정책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는 

‘우호적 취급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목표와 개인의 중요한 자유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디어가 한 조각의 지적 혼돈’이

라고 주장한다(Dworkin 197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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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론의 철학사상적 담론

1. 작동가능한 부정의 개념

우리는 인간사회를 논하고 기술함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

로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철학적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회를 정당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정치에 이러한 정의 개념을 적

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을 연구하거나 분석함에 있어서 왜 규범

적인 ‘정의모델(justice model)’이 존재하지 않는가? 규범적인 모델

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더 의존하는 귀납적 접근방식을 사용하기보

다 연역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데 비중을 둘지도 모른다. 과학적 

방법은 경험주의가 아닌 통찰을 통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이론을 거부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있다

(Popper 1965; Foucault 1984).

우리는 절대적 진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의 객관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적 혹은 정치

적 권위에 의해 필요한 시기에 진리가 꿰맞춰진 때에만 특별한 부

분의 철학과 과학적 이론’을 인식한다(Seldon 1985, 98). 특별한 규

율들에 의한 규제는 기관을 운영하고, 신입자를 훈련하고, 지식을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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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하기 위한 아주 정제된 규칙을 포함한다. 특별히 추론적인 영

역에서 일하는 개인들은 규칙이나 제약에서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따르거나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미친 

것으로 비난받거나 침묵의 위험을 감수한다(Foucault 1984).

비록 정의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심 개념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확고한 사회

적 현상, 특히 복지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이론을 개

발하지 못했다. 정의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

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

는 사실이다.

끝없는 철학적 담론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정

의(normal justice)’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회를 형성하는 힘을 제

공하지는 못한다.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 철학사상과 

같이 너무나 많은 갈등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정의가 무엇인가?’

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이슈에서 정의는 우리에

게 정책에 대한 추상적인 정당성 외에는 어떤 확실한 방향을 제시

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이론을 따른다면, 우리는 추상적

인 정의의 개념을 나열하기 위해서 가설들을 세워야만 한다. 노지

크의 ‘부의 획득의 정당성,’ 롤스의 ‘원초적 위치,’ ‘잘 정돈된 사

회,’와 ‘공정한 협동 체계’에 대한 가정들은 그들의 철학적 담론에

서 핵심적인 가정들이다(Nozick 1974; Rawls 1971, 1993).

이러한 가정들은 특별한 강점 없이 그들의 이론들을 정당화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어나게 하고 철학적 논쟁을 일으키

기도 한다. 철학적 논쟁은 사회적 병폐에 대처하는 다른 아이디어

를 발전시키며 다른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가끔은 상징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적 문제에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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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응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이는 협상과 주고받는 타협(log-rolling)을 위한 여지를 제공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과학적 언어에 대한 담론을 회피하는 것이

고 담론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즉, 우리

는 개념적 사고의 틀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확고하게 고정된 사회적 개념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

다. 그것은 유산 자체의 해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유산으로부터 

빌려오는 담론의 위상에 대한, 명백하고 체계적으로 제기되는 문

제에 관한 질문이다.

데리다(Derrida)는 고정된 개념적 틀이나 설계에 대한 해체

(deconstruction)가 ‘경제’의 문제와 ‘전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1978, 282). 데리다가 말하는 것은 현상을 더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해 비용을 덜 들이고 전략적으로 기존의 개념 틀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

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의 혁명적 방식을 의미한다.

해체는 존재해온 사상적 유산(철학)의 개념을 거부하거나 파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관찰(remarking)’

과 ‘전환배치(redeployment)’를 통해 일어난다(Kamuf 1991, viii).

정의와 평등 같은 이러한 철학적 개념들에 대한 관찰과 전환배치

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고, 그런 개념들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데리다의 주장은 플라톤 이후의 서구 철학에 대한 기

본적인 형이상학적 가설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의식적’인 것의 분열적 파괴의 힘을 주장

함으로써 ‘의식’에 대한 중심적인 개념을 없애려고 시도한다면,31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중심을 도입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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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관념적 체계를 선택할 수 없고 기

존의 관념적 체계에 함몰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해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는 ‘뒤집기(reversal)’와 

‘보완과 대체(supplement and substitute)’다(Seldon 1985, 86). 해체

이론은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분으

로 조각내는 ‘분해(decomposition)’와 다르다(Derrida 1978, 287).

어려운 문제를 분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쳐내

고 진정으로 새로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이다. 이것

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의 기본

적인 방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해체이론에서는 사고의 방

법에 관한 자유로운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의 개념에 대한 해체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도

덕철학과 정치학의 많은 책들이 정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들은 부정의에 대한 담론을 회피한 것 같다. 그것들은 단순히 

부정의를 ‘정의의 부재’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정의

를 봄으로써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부정의에 대한 감정과 

부정의의 희생자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Shklar 1990, 15).

정치학적 차원에서 슈클라는 부정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역사와 윤리학 사이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정치학 이론은 이상적

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맞춰진 것 같다... 분명히 부정의한 행위의  

다양성과 빈발성은 공식적인 윤리학보다 덜 추상적이고 역사보다 

31 예를 들어, 우리는 순수한 선에 대한 원초적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선량한 행동이 있다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선

은 악마를 보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으로

서 남성과 여성, 신과 사탄,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평등과 불평등과 같

은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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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분석적인 사고의 형식을 이끈다. 사람은 해야만 하는 것과 하

는 것에 대해 계산하기보다는 대부분 부정의를 바라볼 때 이론과  

실제 간의 간격을 줄이려고 한다(Shklar 1990, 16).’

부정의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사람은 자

신의 급박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윤리, 도덕, 정의 등의 인

간성에 기반을 두는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으로 돌아선다

(Shklar 1990). 데리다의 해체이론에서처럼, 부정의를 바라보는 근

본적인 목적은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분명

한 이해를 통해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상적인 사회

의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의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나 정책에서 우리는 ‘굶주림을 영양보다 우선하여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부정의가 정의에 우선 한다(Pops 1991, 145).’ 이 구

절은 우리 사고방식의 외연 확대를 가능하게 만든 데리다의 논리

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은 정부가 성취하려

고 하고 사회의 모습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데리다의 해체이론에 관한 논리를 적

용하여 우리는 문장을 다시 기술할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은 정부가 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성취하

고 유지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새로 표

현한 문장은 부정의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부정의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게 하는 관점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다. 궁극

적으로 부정의에 대한 의식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왜 그런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불운한 것으로부터 부정의를 

구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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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의한 것이다. 불운은 재앙에 관련되는 면이 강한 반면에 

부정의는 우리 행위의 결과다. 즉,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우리

의 능력과 자발성(willingness)’에 연관된다(Shklar 1990, 2).

우리는 과거의 불운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정의가 될 수 있음

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불운에 의해 지속되어온 상태는 세월이 

흐르거나 다음 세대에게는 사회에서 치유하지 못한 부정의의 모습

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세대를 거

쳐 지속되는 가난은 처음에는 불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는 사회적 부정의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과거의 불운이 

현재에는 마치 부패와 무차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유아 사망이나 

기근의 상태와 같은 부정의가 됨을 생각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 사이를 분리하는 선이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임을 인식해야만 한다(Shklar 1990, 5). 슈클라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무엇인가 할 수 있기도 하며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할 때, 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부정의를 ‘시민 실패(civil failure

(1990, 5-6)’로 보았으며, 키케로는 ‘시민 부도덕(civic vice) (1921)’

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정의는 정의롭지 못한 사태를 누가 발생시켰는가와 무관할 수 

있다. 과거 정권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현상은 아주 강하게 사회

의 현상이나 상황에서 나타난 희생자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슈클

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수단과 

폭력을 목격할 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사람을 부

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불법적인 행동이나 범죄

를 직접 볼 때에도 현상을 외면하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 만약 그가 공무원이라면, 그의 불법과 무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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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다. 그는 불법을 무시함으로써 부

정의를 너그럽게 인정하는 독재자이거나 사회적 혹은 자연적 재앙

이 확대되게 방치하는 게으른 공무원이 될 것이다. 그는 언제나 

‘인생은 부당한 거야’ 그리고 ‘희생자를 잊어버려라’라고 말하게 

된다(1990, 41-42).

정의 개념 자체는 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민의 권익과 복지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게 할 수 없고, 오

로지 확립된 정치제도하에서 부정의적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

단을 제공함으로써 덜 위험한 생활방식을 제공할 뿐이다(Shklar

1990, 22-23).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욕구’에 대해 고려하는 것

은 우리를 직접적인 생활방식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정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비록 부정의보다 더 넓은 개

념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도

록 우리를 속박하지는 못한다. 슈클라는 왜 부정의가 정의보다 더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두 가지―인식적 그

리고 실질적―로 제시한다(1990, 25-26). 루소와 같이 슈클라도 부

당함에 대한 인식이나 특별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부정의에 대

한 감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의에 대한 인식은 비록 그

것이 체제에 대한 충동적 호전성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라도 계급

의 개념과 무관하게 혜택 받지 못하는 집단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

하는 공공정책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부정의에 대한 감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이

론에서 불만에 대한 개별 시민의 감정은 정치적 관심의 중심적 위

치를 차지한다. 정부 외의 어떤 실체도 이러한 시민의 아픔과 고

통을 경감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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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사람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에서 감정의 변화가 있고 이

것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혹은 정치적 신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루소는 부정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치적

인 것으로 변화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부심이 강하며 열정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언제나 이성의 

목소리에 의해 통제되고, 난생 처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가장 막대한 고통을 받으며 부정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피조물로 성장해온 일상생활에서의 어리석

고 유순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감정은 원천적으로 오직 개인

적인 것이지만 그 때 이후로 감정이 지속적이며 개인적 이해관

계와 너무나 동떨어져서 어떤 부정의의 상황이나 이야기에서 

누가 고통을 받는 자가 되고 부정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간

에 마치 내 자신이 희생자인 것과 같이 내 피가 끓는다(1953,

29-30).”

루소는 부정의에 의한 고통이 현재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예민

함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루소는 에밀(Emile)에서 인간을 

다른 사람이 겪는 부정의에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 인간으로 교육

시키는 것이 교육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즉, 에밀에서 교육은 

‘개인적 부정의를 뛰어 넘어 정치에 대한 이해’로 사람을 끌어가

는 것이다(Shklar 1990, 88).

사회체제에서 희생자들과 이 희생자들을 위한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이 정책 이슈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관점이 된다. 우리는 정의

라는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부정의라는 감정에서 희생자를 볼 수 있

다. 정의에 입각한 정상적인 모델은 희생자와 함께하는 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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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 자체가 희생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의 상황

을 부적절한 법칙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약한다(Shklar 1990, 37).

또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정의 개념은 윤리적 반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사

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Deutch 1985). 정의에 대한 통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시민의 실패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를 파악하

지 못한다. 시민의 무관심과 참여의 회피는 민주정치에서 시민의 

실패를 불러온다. 그리하여 쿠퍼는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가 정치

에서 시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Cooper 1991).

부정의가 소극적으로 부당한 사람들의 행동하지 않는 부작위를 

포함하는 반면에 정의는 능동적인 비행만을 고려한다. 모셔

(Mosher)는 선량한 시민의 특징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권리와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평가 능력’을 들

고 있다(1941, 4-7). 여기서 부당한 사람의 범주는 부당한 행동으

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의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우리가 부정의를 평가할 때, 이데올로기를 등한시 할 수는 

없다. 불편부당한 시민은 폭력적이거나 탐욕스런 사람으로서만 여

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도덕적으로 귀머거리이며 격

리된 사람이다. 만약 선량한 시민이 좋은 사회를 확립할 수 있다

면, 정부는 사회를 보다 좋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사

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을 선량하게 인도하거나 사회적 고질

병을 치료하게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부정의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

가 정부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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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부당한 행위로부터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외

면하여 눈을 돌리고 자발적으로 희생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

이 없을 경우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유일한 행위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부의 간섭은 피할 수 없이 전

제정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독재

화되지 못하게 하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한 것

이다.32

카라브레시와 보비트(Calabresi and Bobbitt)는 ‘진정으로 비극적

인 상황에서 좋은 선택은 없다’고 주장한다(1987, 151-152).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비극은 이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

이다. 둘째는 어떤 고정된 아이디어로부터 동떨어진 다른 아이디어

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의 개념 대신에 부정의를, 경제정책

이 지향하는 바를 능률 대신에 평등에서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의에 대한 세 부류의 철학사상들(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정

치적 자유주의)은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옳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부정의의 참된 원천이

다. 부정의는 개인적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한 

측은지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ousseau 1979). 하나의 

개인적인 일로써 인식된 정의가 지배적 아이디어로 작동되는 사회

에서는 불신과 의심의 감정이 너무 만연되어 사회가 도덕적으로 

32 우리는 강한 복지 정책을 통해 강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온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 나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조합주의

(corporatism)를 활용하고 있다(Schmitter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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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가 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의의 이론은 도덕적으로 잘 정돈된 사회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의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개념인 반면에 정의는 미래

에 대한 개념이다.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의 사회문제를 교정하

거나 해결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는 데 있다. 핵

심은 사회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인식되어야만 하고, 정책은 현재 

상황의 부정의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것

이다.

부정의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이 데리다의 경제와 전략이라는 맥

락에서 정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실천적

이고 논리적이다. 정의의 개념이 형이상학적인 반면에 부정의의 

개념은 실제적이며 형이하학적이다. 프리드리히(Friedrich)가 주장

한 것처럼 ‘정의는 절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정의는 항상 성취

해야할 임무다. 정의의 불완전한 실현은 기준의 복잡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유동성으로부터 온다(1963, 34).’

정의 개념이 추상적이며 정의에 대한 사상적 차이가 정책의 기

준으로써 정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대안적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고 눈에 보

이는 부정의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정책연구에 있어 부정의 개념 적용을 위한 강한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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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위한 부정의

2.1. 부정의의 모습

어쩌면 부정의는 정의에 선행하는 개념이다. 배고픔의 해소가  

영양섭취에 선행하는 것처럼 강한 감정은 부당하게 대우 받았다고 

느끼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아마도 필요보다는 

생존이 모든 인간의 감정체계에서 가장 강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

은 정의에 의한 것보다 부정의의 행위에 의해 더 날카롭게 나타난

다. 부정의의 감각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자신들의 몫이 다

른 사람들의 행위로 박탈당할 때 느끼는 분노의 특수한 형태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박탈감과 처절함을 

느끼는 자연적 능력이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의를 

보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이중적으로 부정의가 

영속화된다. 정치적 용어로 시민들이 가지는 불평의 원인으로서 

현대 민주적인 정치적 민감성(political sensibility)이 작용하기 때문

이다.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다. 천재지변의 경우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

는 책임이 있는 것과 같다. 부정의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다양

한 방법으로 끼어든다. 정부기관에 의한 부당한 결정, 행위, 혹은 

부작위는 보통사람에게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관료의 

실책, 형식주의, 불감증, 나태, 정실, 무능, 편견’은 미디어가 주로 

사용하는 논조이고 왜 일이 잘못 되었는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어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원인이 옳지만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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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기관

원

천

개 인 시 스 템

외적
부당한 법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

예산부족

급격한 정책변화

내적
행정공무원의 비윤리적 행위

행정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위

업무흐름 문제

하부구조 최적화

은 경우도 다반사다.

부정의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다. 행정공무원이 그것들 

중 많은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관료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회자

되는 많은 부정의는 실제로 공공기관 자체보다 공공기관을 둘러싸

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정책변화의 내

재적 속성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부정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관

료가 알고 있지만 재원 부족 등의 원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

도 많다. 행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의의 형태는 그림과 같이 간

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료: Gerald M. Pops & Thomas J. Pavlak, 1991, The Case for Justice: Strengthening

Decision Making and Policy in Public Administra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p.149.

형태가 다른 정책은 다른 정치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다른 정치적 

게임이 다른 정책을 창조한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여기서 이슈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러한 이슈에 끌리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경쟁

적인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 정부는 아주 많이 부

각되는 이슈에 대해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을 바라볼 때 부

정의의 산물로 생각하기보다는 불운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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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오직 직접적인 희생자들만이 이러한 일반적인 사고에 동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도 잠재적인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감

안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부정의를 보다 가까

이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의는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덕철학에 관한 모든 책들

은 적어도 정의에 대한 논의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설교, 드라마, 소설 등은 대체로 부

정의를 다루지 않고, 예술이나 철학은 부정의에 대한 논의를 피하

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문에서 부정의는 단순히 정의가 존재하

지 않는 ‘정의의 부재(absence of justice)’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념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정의만 바

라봄으로써 이웃의 많은 부정의를 간과한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 

등의 구호가 많은 부정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직접적인 원동력

이 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정의에 대한 우리의 현실 감각은 부정의에 의한 희생자를 인

식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겪는 부정의를 적어도 비

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무시하는 경향

이 있다. “이것은 불공평해” 그리고 “이것은 부당해”라는 말이 “이

것은 정당해”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의에 대

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기피하는 걸까?

부정의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는 부정의의 

무한한 다양성과 발생빈도로부터 추상적이지 않으면서 분석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된다. 정의에 대한 정상적인 모델이 부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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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부정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써 하나

의 놀랄만한 변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부정의를 정의에 

대한 전조이거나 정의를 거부하거나 붕괴시키는 것으로 격하시키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정의는 어떤 것을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개념이다.

정의와 부정의는 실질적으로 보완적이거나 대칭적인 것이 아니

며,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도 아니다. 대부분의 부정의는 정상적인 

시기에 확립된 정치체계의 틀 속에서나 작동되는 법체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종종 부정의는 이를 방지하는 책무를 가진 

바로 그 사람들과 아주 심하게 부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정치가들이 검증되지 않

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주장을 해왔음을 발견

했다. 그러나 오직 플라톤만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적 회의론은 종종 일반적인 인식적 회의론에 뿌리를 두고 있

다.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관

행으로 수용했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 특히 

효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심을 품어 왔다. 그들은 부정의에 대

한 총체적인 양을 인식하고 부정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회의론은 일반적으로 지식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수용된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한 

의심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견해이다. 플라톤, 어거스틴, 몽테뉴

는 부정의를 실망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전쟁의 

와중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난다. 왜 우리는 이러한 소름끼치

는 일을 하는가? 우리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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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회의론의 목

적은 주로 감추어진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거스틴과 몽테뉴가 무지와의 관련성을 축소시켰던 반면에, 무

지는 플라톤으로 하여금 규범적 모델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였다.

회의론자들도 교환과 판단에 있어 무법, 범죄, 불공평이 잘못된 행

동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은 이처럼 분명한 비행을 넘

어선 영역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끝없이 부정의를 보려

고 한다.

부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노력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플

라톤은 규범적 모델을 뿌리 깊은 무시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는 

부정의가 잘못된 방향의 심리적 에너지에 대한 조건이라고 보았

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알려진 모든 사회가 단순히 그

들 자신의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다. 무시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무질서이며 관행적인 개념에

서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념과 직업이 연관되지 않고 무한한 인간의 욕구가 제

한되지 않는 곳에서 통치원리가 없다고 하면, 어찌되었든 정의는 

없다.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동떨어진 정상적인 모델은 단지 

사회적 체계화를 위해 인간의 무질서를 수용하고 부정의를 영속화

시킨다. 기껏해야 법은 부정의에 대한 일시적인 면제 내지는 감소

를 유도할 뿐이다.

어떤 사회가 달성하려고 하는 분배는 법과 정책의 함수이며 사

회의 재산법과 세법뿐만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이 입법하고 집행하

는 복잡한 법구조의 함수이다(Dworkin 2003, 197-198). 그러나 실

제의 모습은 법과 정책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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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에 의해 지배되는 시민들을 계발하기 위

한 어떤 것도 없다는 점이 정상적인 정의가 실패함을 증명한다.

법은 인간에게 부정의의 결과를 희석시키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덜 위험하게 사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필요의 영역이 원하는 

영역으로 대체될 때, 우리는 단순히 원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적인 정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희소성과 결

핍의 결과는 정상적인 정의의 이념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규범적인 모델과는 다르게 평화와 사법적 악몽 이전의 

상태를 제시한다. 그의 합리적 질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어려워

서 성취될 수 없다면, 그것은 통상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무시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규범적 정의는 정

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한다. 무엇이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균등한 몫이나 비율적 몫은 배분될 수 있

다. 플라톤에게는 부정의가 처음이자 궁극적인 인식의 문제이다.

전체를 알고, 무엇이 합리적인 사회인가를 이해함에 있어 인간의 

무능력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없도록 한다. 규범적 정의는 사

실상 자체의 위상을 가지지만 정당성은 제약된다. 정치적 행위는 

항상 불완전하다. 좋은 의도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행하는 거대한 

도덕적 해악을 대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의는 두 관

점, 즉, 인식과 실제에서 실패할 수 있다. 부정의의 영역은 효과적

인 정치적 법과 질서의 치유를 넘는 선까지로 표현될 수 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인도자라면, 불공평한 사람은 어

떤 종류의 희생자도 아니다. 불공평한 사람은 오직 하나의 악덕인 

탐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왜 법과 공평의 규

칙을 파괴하는가 하는 이유다. 불공평한 사람은 보다 많은 물건,

명예, 권력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들의 탐욕은 전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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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큼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부당한 

사람은 그의 영혼에 영원한 상처를 줌으로써 그 자신이 부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2.2. 부정의 철학사상과 정책

분배적 정의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수용

하는 범위와 토대에 관련된다. 분배적 정의의 필수적 문제는 다음

의 질문과 관련된다.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모든 사회에서 정당하고 공정한가? 이러한 불평등이 사

회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가 정당한 것

으로 수용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모든 면에서의 차이를 수용하고 인식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문은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무엇

인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기준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이다.

보울딩(Boulding)은 ‘자원에 대한 주장에서 어느 누구도 사회로부

터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비소외의 원리(principle of dis-

alienation)와 불평등의 주요 요소인 불균등한 기여를 인정하여 그

들에게 합당한 것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몫의 원리(principle of

desert)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이 사회적 최소(social mini-

mum)의 개념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Alves and Rossi

1978, 543).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 동정과 같이 최소

한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반대 없이 수용되는 

인간의 권리와 사적 재산권 사이의 관계이다. 이 두 가지 권리 사

이에 확립된 기준은 정책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한다.33 정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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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은 나쁜 부자와 나쁜 가난한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을 넘어 다음 단계에서의 이슈이다. 즉,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부의 위상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처치(인간 생명)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디킨스(Dickens)는 그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에서 새로운 

과학의 신과 공리주의에 둘러싸인 시대에서 학교 교실과 서커스 

현장에 존재하는 상반된 인식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양

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모든 심미안과 사랑이 있는 서커스 현장

이 인간성을 되살리는 반면에, 학교교실은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비인간적인 현장이라고 묘사한다. 그래드그라인드(Gradgrind) 선생

님은 사실세계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인간이다. 교실에서의 수업

은 사실에 관한 기술―브리져의 말(馬)에 대한 설명으로 40개의 

이빨, 주로 24개의 어금니, 4개의 송곳니, 12개의 앞니―이다. 반면

에 시시(Sissy)의 말에 대한 인식은 서커스단에서 말을 타는 연기

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로 보았다.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그래드그라인드도 결국 시시의 실제적인 윤

리, 감정, 생동감을 깨닫게 된다.

디킨스는 계산과 사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무색무취이며,

비굴하고 필연적으로 야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킨스의 이 작

품은 우리에게 정책연구의 철학사상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용될 

33 윌리엄스(Williams)는 그의 ‘평등의 이념’에서 이 질문과 관련된 실질

적인 예를 제시한다(1962). 의료돌봄의 배분에 대한 적절한 배경은 필

요조건인 건강하지 못함이다. 그러나 그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추가할 하나의 조건은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부이다.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가 아니라 부자 환자와 가난한 환자 사이의 불

평등의 관점에서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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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양측의 인식으로부터 표현

된 말을 빼앗는다고 가정한다면, 한 사람은 그의 소유 중에서 하

나를 잃는 것이지만 다른 쪽은 삶 자체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주장하는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보다 큰 고통은 소유물 

중 하나를 잃는 사람보다 생명을 잃는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사실

을 부정할 수 없다. 재산과 관련된 이슈의 사례에서 희망이 보이

지 않는 불안한 가난은 가난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고 폭발적이다.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소득 달성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살림이 얼마나 불완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한다(Scott 1976,

33). 상황 자체가 오로지 사람들을 깨우치는 기존의 가치를 체계화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새로운 혹은 기존에 인식되지 못한 가

치 혹은 갈등적 가치 사이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거나 인식하게 하

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한다(Chambers 1986, 103).

고통이 부정의의 도덕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간접적

으로 정의에 관한 도덕철학에도 관련된다. 부정의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은 강약의 정도를 가진다.34 정책 선택이나 철학적 주장의 기

34 프리드리히는 정당한 정치적 행위가 정의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급진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정당성의 많고 적음의 

관점에서 진행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의 행동과 정치적 행위자로

서 한 사람의 상대적 정의를 결정하는 가치의 관련 정도이다(Friedrich

1963, 30f). 부정의는 정의보다 더 나은 개념이다. 커뮤니티의 관점에

서 부정적 가치의 크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무

원들의 행위는 만약 그들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정의의 행동으

로 볼 수 있다. 만약 진실되지 않은 것이 정당하고 권위적인 것이 된다

면, 권위와 정당성의 기초는 파괴되어 흔들리거나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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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서 고통의 정도는 포괄성과 실천성의 관점에서 장점이 많다.

정치학적 견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사실은 폭력이 고통을 나타

내는 하나의 형태라는 점이다. 폭력은 부정의의 하부 형태 중 하

나이다. 만약 엄청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부

정의가 폭력을 확대시킨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폭력은 정치적 안

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Harrison 1971, 54).

또 다른 요소는 사람들을 사회나 그들 자신들로부터 오는 소외

로 인하여 민주정치에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준으로서 고통의 정도는 논리적으로 ‘받는 사람과 관련

되어 주어지는 물건의 상대가치인 정당한 분배’와 연결된다

(Spragens 1993). 고통의 정도는 판단을 위한 철학적 기준임과 동

시에 판단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다. 도덕적 모순은 비극적인 갈등

을 계산에 넣는 원리나 과정에 의해 정치적으로 취급되어야만 한

다.35

특히,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고

통은 도덕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인간적 요인(몸과 마음과 정신인 

생명과 자유)을 감소시킨다. 여기에서 오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

35 윤리에 대한 고전적 개념이 사라짐으로써 도덕성도 개인적 영역이 되

고 실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시작된다(Dupré and O'Neill 1989, 327).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 실용주의라고 표현한다. 즉, 네이겔

(Nagel)의 ‘개인적 도덕성과 공적 도덕성 사이의 불합치 속성’과 햄프

셔(Hampshire)의 ‘한 면에서는 정치적 폭력과 정치적 속임수,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인간의 고귀함을 정의하는 수용할만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다. 그들은 사회적 윤리를 개인적 영역으로 도덕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생각한다(Nagel 1978, 78; Hampshire 1978, ix). 그러나 사회

적 윤리가 개인적 영역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리탱

은 정치가 윤리의 하나라고 주장한다(Maritain 1955,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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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논쟁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다. 즉, 어떤 사람을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와 그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가에 대한 

논쟁이 정치의 핵심이다(Friedrich 1963, 33-34). 다원적 민주주의

에서 어떤 그룹이나 계급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치적 과정

은 연합형성(coalition building)의 과정이다.36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치체제의 보편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가? 몽테스큐가 지향하는 것은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치체제

의 보편적 목표를 위해 요구되는 ‘소통적 수행능력(communicative

competencies)'에 기여하는 범위까지 존중된다(Mosher 1984, 185)

는 것이다. 소통적 수행능력이 될 수 있는가? 소통적 수행능력은 

중립성과 전체적으로 조화되는 개념으로서 수용된다(Ackerman

1980; Dworkin 1978; Habermas 1979, 1970).

인간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소유하고 그들에 

대한 의무감을 가진다. 비록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지라

도, 그들이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거나 자신

들의 행위나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의해 생성된 과거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다. 파인버그(Feinberg)는 이것을 ‘부채의 변제

(repayment of debt)'라고 표현한다(1963, 86). 즉, 보상과 배상의 

관점에서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응분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에서조차 적용할 수 있는 고통의 논리가 

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믿는다면, 고통을 

36 많은 경제학자들은 배분적 타협의 효과가 수입을 줄이고, 기술의 확산

을 저해하고, 생산적 자원의 비경제적 배분을 감소시키는 공공정책을 

증진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Goldsmit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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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으로 혹은 최소한 고통이 없게 하는 것이 기존의 행복한 상태

에 한 단위의 행복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큰 효용을 가질 것 같다

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은 아닐 것이다.

3. 사회부정의에 대한 책임소재

사회적 부정의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담론이다.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효과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부정의를 

발생시킨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규제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는 규제의 대상을 부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배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는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수

혜로부터 배제되는 사람 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정의를 

발생시킨 주체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부정의를 발생시킨 원인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 혹은 어떤 기관

의 잘못일 때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부정의에 대

한 귀책의 주체가 없이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부정의를 야기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부정의가 발생된 부당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민주정치에서 부정의에 대한 책무(responsibility)와 

법적 책임(accountability)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모든 사회문제는 자연재해 등 극단적으로 

불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떤 실체나 기관의 탓으로 여

겨진다.

사회문제는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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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금융위기나 재정위기가 전 세계

적으로 경제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

우도 각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는 반드시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해 

강제적이고 집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정부는 비참한 상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만 

하고 사회적 병리를 치유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은 거워스가 ‘기본적 의무는 국가에 의존한

다(1985, 27)’고 말한 것처럼 정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 정

치체제의 정당성, 더 나아가 정치적 의무는 사실상 자유와 최소한

의 웰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에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이 핵심적인 요소이

다. 사회적 부정의에 대해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가라는 대상에 관

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37 우리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원인을 개

인적 요인,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적 행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위한 행태, 정부의 미약한 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정부가 사회적 역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적 결정의 결과가 시민의 선호와 의미 있게 관련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리커(Riker 1982)가 “지적으로 불합리(intellectually

37 비정부적 행위자들의 책임 소재에 관한  연구(Campbell et al. 1960;

Hibbs 1977; Brady and Sniderman 1985; Kluegel and Smith 1986); 대

통령의 책임 소재에 관한 연구(Peffley and Williams 1985; Sigelman

and Knight 1985);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들의 책임이라는 연구(Kinder

and Mebae 1983; Feldman 198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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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urd)하다고 말한 것처럼 불가능하다. 비록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이 어디서나 존재할지라도, 이러한 조직들이 정책결정자

에게 접근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나 감시감

독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기구로 나타난다(Gouldsmith 1986, 519). 정부는 법으로부터 

일탈하는 구성원을 강제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모든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행운에 의해 생겨

나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일

정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우연히 그 자리에 토

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행운에 의한 재산증식을 어떻게 해

야 하는가? 정부는 정책을 통해 개발이익이라는 행운을 잡은 소유

자의 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부정의가 없는가?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이익을 환수할 경우 어느 정도를 환수해야 하는가? 등 많은 논의

가 필요하다. 일단은 가치가 상승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부를 빼

앗는 것이 아니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현대 정부의 기능에 

입각하여 보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루소가 관념적으로 제시한 ‘가

난한 시민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난하

게 되는 시민을 가난하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수단으로 불평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Rousseau 1952, 375)’라는 주장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이다. 정부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세제·

융자제도·재정정책·금융정책 등 모든 정책도구를 관리한다.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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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등의 문제는 정치적이다. 누가 정당한 법을 만들고, 평등을 

평가하는 상대적 비교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Friedrich 1963, 40-41).

윤리적 이념과 정치적 선택은 사회적 상황과 제도의 역사적 발

전에 의해 제한된다. 고리대금의 존재 여부는 정부의 권력에 달려

있다. 인간의 정의는 ‘깨지기 쉬운’ 것이고 인간은 절대 권력에 약

하다. 정당한 배분의 몫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당한 총체적 시스템

이 정부에 의해 확립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정

책집행이 없이는 정책이 잘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관료의 정책결정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여

기서 관료의 재량권과 관료의 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부정의는 시민, 공무원, 판사 등이 정치적 혹은 정책적 치유를 

통하여 감소해야만 할 고통이다(Brisbin 1993). 정치적 치유를 위

해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의에 

대한 책임은 정부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종 가장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시민의 

실패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소극적인 시민을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도할 것인가? 슈클라는 “개개인의 시민과 모든 시민을 위한 시

민의 덕목에서 대중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이 없이는 부정의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주장한다(1990, 45).

그렇다면 누가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교육에 책임이 있는가? 부

정의를 치유해야만 하는 유일한 해답은 정부다. 왜냐하면 정부가 

과거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만 하고, 현재 더 많이 해야만 하고,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장치나 전반적인 사회상황을 개선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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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의로부터 오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정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부정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자본

주의에서는 정부가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자본주

의의 속성에서 ‘쥐들의 경주(rat race)는 오직 쥐들만을 위한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Walzer 1986, 144). 즉, 출발선이 다른 사람

들 간에는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벌의 자녀와 보통사

람의 자녀가 동일한 룰에서 경쟁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내재적 속성이다. 즉, ‘현대 사회는 시장

을 통해 형성된 세력을 통제, 억압, 흡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시장은 재화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Lowi 1979, 7).’

자본 중심적 시장체제는 마르크스가 보았던 착취관계의 극한상

황이 아니라 불완전하게라도 커뮤니티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거지역을 파고드는 대형 유통센터의 문제가 좋은 예가 될 것이

다. 커뮤니티가 파괴되는 자본집약적인 사업 확장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자본주의체제에서 개인의 상행위에 관한 자유나 권리를 규

제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커뮤니티의 요소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

제의 관점에서도 커뮤니티의 윤리를 불러올 수 있다. 커뮤니티 윤

리가 분배에 관해 평등주의 규범을 따르기 때문에 자본 중심적 시

장체제는 이것이 커뮤니티라는 관점에서 재분배의 규범에 종속된

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런 관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

을 상실하게 하는 것인 반면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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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만 이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닌 경우 고통의 정도가 

심한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관료의 가치선택의 문제, 정치적 가

치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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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한 철학사상적 담론

1. 정책과 도덕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요 주제가 윤리학(ethics)과 정치학

(politics)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삶에, 도덕이나 윤리가 통치자와 공민의 덕목에 관한 철학적 

통찰의 근본임을 보여준다. 도덕철학은 도덕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

인 이해를 얻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도덕의 속성이 우리에게 무엇

을 요구하는지, 즉, 소크라테스가 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

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Rachels 1986, 1). 서로 다른 

문화는 다른 도덕적 행동양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덕의 

요체는 도덕적 판단이 합당한 이유에 의해 지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도덕은 각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고려를 요구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철학은 정책연구의 출발점이다.

윤리나 도덕은 개인의 양심과 깊게 관련되지만, 사회적 내재화

와 연결될 때 사회적 심리의 근본적 문제가 된다. 프로이드는 도

덕적 죄의식이 문화의 진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

인적 죄의식이나 양심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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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통한 국가의 통제나 개

인의 절제를 끌어내게 된다. 도덕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정의로

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인성의 바탕이다.

정책의 근원적 기초인 도덕의 모습도 역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성과 사회적 기초로서의 도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덕철학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철학사상이 가지는 

역사성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이 논의의 핵심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이면 사회정의의 수준을 나타낸다.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현대의 동양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재산의 대표적

인 표현인 돈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모습이 돈

의 얼굴을 결정한다. 돈을 정당하게 버는지 부당하게 버는지 그리

고 옳게 사용하는지 부당하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도덕적일 수도 

있고 부도덕할 수도 있다.

철학은 재산의 취득, 이전 등을 통한 부의 분배, 재분배, 규제의 

과정에서 공민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통찰과 도덕

을 알려준다. 시대상황에 따라 특정한 철학적 이념이 부각되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하며,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르게 적용되

기도 한다. 즉,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지배적인 이념체계가 형성된다. 정책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윤

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책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

으며 입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행위의 출발점이다.

이런 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입

법은 개인 각자의 자유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

도록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법은 가능한 한 인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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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한 허용하는 헌법의 이념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한다고 주

장했다. 국가, 정부, 법은 개인을 위한 선과 옮음의 다툼이 있는 개

념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립의 원리(neutrality principle)

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좌절시키는 어떠한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는 손상의 원리(harm principle)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도 

법의 원리와 동일하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정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등한 것을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이 관련된 불평등에 

따라 차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

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은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관련성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

는 데에서 발생한다. 소득, 과세, 사회서비스 혜택, 배급과 같은 분

배는 최소한 세 가지 정의의 원리―기하학적 평등, 공적 혹은 업

적, 그리고 필요― 중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근거나 토대가 없

는 곳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만 한다.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누진세의 경우처럼 

능력의 차이가 차별적 대우의 기준으로서 확립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것이 정의에 대한 절차적 가설이다. 보상과 소득은 다양하게  

취급하는 공적이나 업적을 기준으로 규율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체육의 성과는 상금에 의해 적법하게 보상되고, 출

생의 귀족성은 정치적 명예나 자리에 의해 보상된다. 임금은 기술,

책임감, 근면성 등에 의한 공과에 따라 규율된다.

사회개혁론자들은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분배를 전적으로 필요

에 따른 분배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필요의 기준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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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여 필요의 부족상태로 전락하

는 것에 관한 기준이다. 필요는 몫이나 장점과 관계없이 단순히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

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의 기본 원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정적 욕구를 정의라고 해석한다. 그러

나 이러한 욕구는 주어진 체계에서 요구, 목적, 수단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강력하거나 효과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정의론은 합리적 선택에 관한 이론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정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속성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이다. 심각한 기

근의 시기에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음식을 배분하는 것이 비

록 정의롭지는 못하지만 합리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동등한 자격자나 부자격자들 중에서 제비뽑기로 일자리를 배분하

는 것도 정의롭지는 못하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일반적으로 효용에 의해서 무효화되지 않는다.

정의는 어떤 면에서 전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의롭지 못한 무엇인가를 확립하는 것일 수도 있다(Finnis 2011,

76). 이 관점은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그리고 차등적인 것은 차등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의라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정의롭지 못한 

것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가 설명하지 않았던 법적 형태의 정부와 정치적 형태의 정부 사이

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적 형태의 정부에서 통치자는 완벽한 권위

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 형태에서 통치자의 권위는 국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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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법에 따라 제한된다.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 의한 것보다 법에 의한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퀴나스는 이를 더 발전

시켜 올바른 정부는 규제되지 않는 통치자에 의한 지배를 참지 않

으며 법에 의해 지배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다. 법을 이성의 명령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에 의한 제한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연법사상의 이론과 원리 그리

고 이론적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원리들이다. 정치

적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정부는 헌법과 도덕적 규범을 통해 분별

력 있는 모든 사람의 사고나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

로 주어진 제한을 통해 목표, 목적, 타당성을 정당화하고자 합리적

으로 제한한다.

정당성은 정치사회의 공동선이다. 그러나 공동선은 기본적, 선

천적, 혹은 헌법적이라기보다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도구적인 것이

다. 즉, 국민이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쌓아온 불문율인 관습

과 기본적 가치관이 공동선을 이루고 이 공동선이 사회를 조직하

고 이끌어 가는 도덕적 테두리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법질서가 

관습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①정치적 커뮤니티의 공동선이 자기충족의 

삶이며, ②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예술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정치 커뮤니티에서의 공

동선은 단순히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품의 교환을 조정하

는 역할을 넘어 공적으로 정교한 도덕적 덕목을 포함하는, 진정으

로 가치 있는 것을 정의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촉진하고, 지원하

며 악을 방지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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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론적 담론에서 자유주의자, 비자유주의자, 보수

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논하기보다는 원리, 규범, 제도, 법, 실행이 

진정한 것이고 견고하며, 선하고,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고, 정당하

고, 공정하고, 적절한 인간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가를 논할 필

요가 있다.

공동선은 공민덕목(civil virtue)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플라톤

(Plato)과 키케로(Cicero)에게 있어서 공민덕목은 도덕적 덕목보다 

더 전통적인 영역이다. 어떤 것이 정당하다는 관점이 개인적 시각

인 한, 공민덕목은 사람의 정치체제에 대한 전통으로서의 비판적 

가치와 실천적 합리성의 사유물화와 구별되는 경계를 구축한다.

만약, 품위 있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치체제의 전통으로 

적절하다고 한다면, 정치체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덕목을 갖추도록 

장려할 것이다. 만약 불행하게도 어떤 이교도가 남부 이태리 커뮤

니티의 가톨릭주의 전통에 속하는 불운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전통을 깰 수 없다면, 이러한 환경이 그 사람의 사회정신

(ethos)을 만들 것이다.

공민덕목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양성은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이 적절한 상호부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 사회를 위한 축복이 된다. 그러나 옳고 그름, 덕과 악

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은 노예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올바른 삶

의 방식 추구나 적극적 참여를 가로막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 가

치가 없는 방식을 개선하고 극복하려는 능력을 가로막을 때, 그리

고 평등한 사회에서조차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영세농과 

나누지 않는 부농의 재산축적 등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이 된다

(Finnis 2011, 109).

공민덕목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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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인간애에 대한 감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하게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존경이다. 따라서 공민덕목을 불러일으키는 프로

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며 정의이다.

미국정치에 있어서도 ‘정의’는 하나의 핵심적 가치이다.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페더랄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

No. 51)에서 ‘정의는 정부의 목표이다. 정의는 시민사회의 목표이

다’라고 정의 개념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로 설

정하였다.38 이는 헌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함이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이다. 미국 행정부는 정치에 종속되지 않

아야 할 책임, 능률과 경제의 추구, 그리고 관료의 이해에 종속되

지 않고 반드시 정의에 대해 최고의 가치와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상호 관련된 책무를 견지해

야 함을 요구한다. 첫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법적인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둘째, 과정이나 절차에서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의의 원리에 뿌리를 두는 

책무가 행정의 핵심이다. 정의에 관한 이슈는 공공정책이나 프로그

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결정에서 지속적으로 

가공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의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책무를 수행

하는 담당자의 사상적 배경이나 개인적 욕구 혹은 조직적 이해관

계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38 ‘연방주의자 논집'이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해밀턴, 메디슨, 제이가 

발표한 85개 논문을 말한다. 이 논집은 헌법 초안자의 생각과 철학을 

표현한 자료이다. 오늘날 이 책은 독립선언문, 헌법과 함께 미국 정치

사에 있어 가장 신성한 글로 여겨지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을 해석함

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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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를 인간의 핵심적 덕목이라고 하면서 존재하는 도덕적, 법적 질서

하에서 부정의(injustice)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극단적

으로 보수적인 정의관은 플라톤의 정의관과 극명하게 다른 갈등적 

모습을 보인다. 플라톤적 정의는 무엇이 절대적인 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슈였다. 두 철학자의 정의 

개념은, 정의가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행복이나 만족이 극대화되는 

공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믿는 벤담이나 밀과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들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배제한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이라고 하였다.39

하버마스(Habermas)는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가 특히 철

학과 문학, 이성과 수사 사이의 모든 장르의 구별을 파괴하는 문

제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해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은 크게 두 진영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로돌프 가쉐(Rodolphe

Gache)와 같이 데리다의 사상을 칸트의 주제에 대한 급진적 지속

으로 보는 그룹과, 둘째는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와 같이 포스

트모던 실용주의자 자세의 이면에서 계몽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려는 데리다를 칭송하는 그룹이다.

사회적 덕목의 첫 번째는 공평이다. 공평은 정의에 대한 하나의 

의무이며 정의에 대한 다른 의무들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다. 부정의는 사람을 취급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함으로

써 정의가 행하는 것이 옳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의 도덕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39 정언명령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하여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행하

여지는 도덕적 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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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Mill 1987, 67). 밀은 효용이나 행복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는 독트린을 수용함에 있어 가장 강력한 장애가 정의의 이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2. 정책과 정의 이념

인간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적 견해와 정부의 역할은 통치 방식,

국가 주권과 정부의 구조에 있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형성해왔

다. 정부의 개입 정도는 정치철학적 이론에 의존한다. 정책분석이 

어쩔 수 없이 정치철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치철학의 체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정책분석 형태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Anderson 1987, 26).40 정책과학이나 정책분석의 목표는 전체로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은 정책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의존한다.41

40 정치철학의 독특한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자유주의(liberalism).
41 여기서 나는 각 정책분석방법이 과학적인가 과학적이지 아니한가에 대

한 논의는 배제하려고 한다. 이 담론의 중심적 아이디어는 철학적 아이

디어를 정책과 연결시키는 규범적인 철학사상적 담론에 있기 때문이

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끌고 가는 어떤 

근본적인 태도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주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조치의 

법적인 타당성을 설정하기 위한 제한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인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의지에 관한 철학적 신념에 의해 

정책을 결정한다(Brecht 1963, 68). 롤스는 종교나 도덕철학과 같은 종

합적 독트린이 시민사회의 배경 문화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무를 고

수하는 것이 도덕적 주체성을 구체화하고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형

태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93,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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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비록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은 동정심, 공정성, 그리고 우리

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화에서 상호성을 불러일으킨다(Wilson

1993, 6). 사회적 규범을 구성하는 관습은 누가 동정을 받을만한

지, 그리고 무엇이 가치나 노력의 동등성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함

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의 도달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비록 관습이 사회마다 다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공통적 양심이

나 감정은 존재한다.42 윌슨(Wilson)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의 사회

성에 대한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회질

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질서에 대한 

판단을 위한 토양을 제공(1993)’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모든 행위를 인도할 수는 없다. 인간의 공통된 

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정치의 영역이며 책무로 귀결

되고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정치의 책무가 달성된다.

실제 정치에서는 정치적 주장들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존재한

다. 톰슨(Thompson)은 우리가 정치에서 공통된 도덕적 삶의 복잡

성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적 의무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정치윤리의 확립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실행하는 것으로서의 정치적 윤리와 윤리적 판단들

이 정치적 주장을 반대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한다고 정의한다 

(1987)43.

42 밀이 도덕적 감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 공통된 감정의 개념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있다.
43 또한 그는 공공선과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업무로부터 오는 요구가 개

인의 권리나 개인적 의무만큼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1987, 1-3). 스

콧(Scott)도 국가의 정책이 생존의 윤리에 대한 도덕적 경제를 점진적

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한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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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적 위치는 그의 정치적·사회적 위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우리는 홉스가 말하는 현실을 인식해야만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각자의 적자생존적 투쟁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

러한 사실이 자본주의의 결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 의해 아주 

깊게 제한된다(Lowi 1979; Harrington 1984).44

하나의 새로운 정의 개념은 권리보다는 의무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헤겔(Hegel)은 개인들의 의지를 구속하는 의무에 대한 독

트린을 발전시켰다. 도덕 철학에서 의무에 관한 독트린은 윤리적 

필요의 영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에서 발견된다. 의무에 관한 독트

린은 현존하는 관계로부터 물질을 취하고 모든 곳으로부터 다가오

는 도덕론자의 개인적 정의, 원리, 사상, 목적, 욕구와 감정의 연결

고리를 보여준다. 의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자유를 얻

는다(1952, 56).

‘덕목(virtue)’의 성격은 천부의 재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 개인

적 특성에 투영된 윤리적 체계 혹은 질서이다. 더 나아가 윤리적 

공동사회에 관한 헤겔의 사상에서 윤리적 삶은 개인의 ‘일반적 행

44 해링턴(Harrington)은 미국이 가격을 관리하며, 기호를 형성하고, 기업

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과점체제를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유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미국을 사회정의와 양립할 수 없

는 ‘기업 집산주의(corporate collectivism)’라고 부르고 있다. 로위

(Lowi)도 그의 자유주의의 종말(The End of Liberalism)에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끝났으며 미국 정치에서 오로지 ‘이익집단 자유주의

(interest group liberalism)’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소한 정부와 기업이 기업의 우선순위에 공공자금을 협력하는 정치적 

결정과정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Harrington 1984,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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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식’인 습관적 실행으로 나타난다. 일반적 행동양식은 생동감,

행복 그리고 모든 사람의 권리와의 상호작용이다(Hegel 1952, 64).

궁극적으로 헤겔의 윤리적 실체에 관한 이론개발과정(한 국가의 

윤리적 실체가 헌법으로 귀결되는 과정)은 개인들 사이에서의 완

전한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체이다.45 우리는 헤겔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실체를 형성하는 국가적 논리를 정치윤리에 적용할 

수 있다. 윤리와 권리에 대한 해석에서 갈등이나 불일치가 존재하

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에 중점을 둠으로써 부패와 자기도

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더 이상 덕목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권력의 행사가 

과잉, 극단, 남용으로 빠지기 쉽다. 철학사상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정책도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국가나 개인을 불문하고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힘은 전쟁 상

태를 초래한다(Locke 1988, 280).’ 오로지 힘과 폭력이 지배하여 

적대감과 파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통의 윤리적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권력만 남아있는 곳에서 ‘정당’하다

는 단어가 아직도 사용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Polin 1963,

272). 이런 곳에서는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다.46

45 윤리에 대한 헤겔의 이론 전개과정은 ‘국가의 윤리적 마인드는 가정→

시민사회→국가의 헌법’의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시민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각 개인이 도덕적이기 위해서 해

야만 하는 의무가 어떤 것인가를 언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Hegel

1952, 56f).
46 포린(Polin)은 편파성과 폭력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정의가 하나의  

의무로서 확립되고 우리의 최고 행복이며 일반적 규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1963, 273). 재산권을 생명과 자유처럼 하나의 자연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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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합리적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롤스의 기본적 재

화에 관한 이론은 자유주의적 온정주의가 기본적 재화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판단 기준의 기초를 제공한다(Rawls 1971, 90-95)47. 온

정주의(paternalism)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온정주의적일 때,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사회정의가 성취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은 온정주의보다는 사회정의의 이

론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온정주의 이론은 의사결정자의 자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

서 불합리한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과 정책집행에 있어서 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물론 사회적 부정의를 치유하기 위

해서 온정주의가 가끔은 필요하다. 사회적 부정의가 온정주의를 

정당화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온정주의는 

정치철학의 합리적인 배경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이에 정의의 

개념이 요구되며 추상적인 정의 개념이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연결

될 수 있다.

하나의 가치로서 정의를 다루는 것은 과학적인 관찰을 위한 대

는 로크 또한 “커뮤니티가 심판관이 되고” 재산에 대해 규제하고 보전

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주요 특징이 법률을 만드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로크의 재산권에 대한 정치철학은 이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7 톰슨(Thompson)은 롤스의 기본적 재화에 관한 이론이 모든 사람이 수

용할 수 있는 완전하게 중립적인 견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987, 159). 또 다른 반대의견으로 “가짜 양심(false consciousness)”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개념이 자유주의 사상에서 온정주의를 정당

화하는 훼손된 판단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

들은 전체 사회구조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사상과 감정

을 추론하려고 시도한다(Lukacs 1971; Marx and Engels 1978, 154-155,

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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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니라 이성의 기반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들의 중심을 잡기 위해 필요하게 된다. 정치, 헌법, 법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게 하는 실질적인 정의 개념이 필요하다(Goerner 1983).

추상적인 정의 개념과 정책을 묶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 간의 조화이다. 만약 사회가 개인에게 유용한 자유,

평화, 행복의 가능성에 따라 인간으로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제공

한다면 이들 사이의 조화는 아주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널리 보급되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조화는 개인

에게는 아주 파괴적일 수 있다(Marcuse 1984, 297).

사회정의의 의미에는 두 가지 도덕적 원리가 존재한다. 즉, 상호

성의 규범(개인들 간의 행동을 위한 도덕적 공식)과 생존권(최소한  

욕구 충족)이 존재한다. 생존권은 상호성의 맥락에서 지역사회 구

성원들의 최소한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상

호성과 교환의 균형에 관한 아이디어는 균등한 교환으로부터 비우

호적인 관계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생

존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재산에 대한 모든 다른 주장들보다 자연

적으로 우선권을 가진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모든 계층의 공통된 

도덕적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생존을 위한 수단의 기반이 된다.

정의의 개념이 정치와 정책연구에서 왜 중요한가? 젠킨스

(Jenkins)는 정의의 개념이 세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한다. ‘정의의 개념은 첫째로 인간의 행동에서 효과적인 역

할을 하는 감성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러한 바람직한 상태

에 대한 사회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된 규칙을 정하기 때문이

다(196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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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주로 서양철학사의 전통적인 담론의 핵심적 개념이었지

만 동양철학의 맥락에서는 명확하게 설명되고 이론화되지 않는다

는 주장도 있다(김선희 2011, 47). 비록 ‘정의 개념이 모호하고 불

투명해 보일지라도 정의가 인류 역사 전체의 문제였으며 넓은 의

미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원칙들이다. 불행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

도록 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안정되게 이끌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 공평한 사회, 약자가 희생되지 

않고 건전한 삶의 원칙들이 유지되는 세계에 대한 고민과 합의의 

시도는 모든 시대, 모든 공동체의 관심사였다(김선희 2011, 49).’

비록 정의 개념이 설명력이나 실용적 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의심의 여지없이 문명화의 동기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의 개념은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유형의 행동, 사

건,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사고의 한 부분으로써 생겨난다. 정의감

은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서 모든 케이스에 작동한다. 하나의 

일반적인 실질적 이념으로서 정의 개념을 잘 설명함으로써 정의는 

사회조직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 아이디어와 법적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규제하는 아이디어로서 확립된다(Jenkins 1963, 195).

정의는 언제나 모두를 위해 진실을 견지하는 목표나 원리를 주

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의는 목표나 원리가 집행되기 전에 

이념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상이다. 이상은 우리가 균형 잡힌 고려

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으로서 보아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 보

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것을 방지하며, 편파성과 독단으로부터 보

호한다. 즉, 이상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인 종착점

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동되는 정의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이념임

과 동시에 이상이기도 하다.

정의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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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상적인 정의의 아이디어 자체가 특수하고 확고한 독트린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즉, 이상은 이념이나 원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48 이상은 결코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 이상은 항상 

인간의 상태를 규정하지만 인간 행동의 내용을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개념으로 남는다. 정의는 법적, 정치적 사태에 관한 하나의 

목적적이고 규제적인 아이디어이지만 아직은 본질적인 아이디어

가 되지는 못한다.

정의는 단지 산출을 의미하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과도 연관된

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가능한 결과와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평

가를 필요로 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정의 개념 자체보다는 현실적 

실체를 볼 수 있는 부정의와 같은 개념을 필요로 한다.49

부정의 개념은 그 자체가 덜 추상적이고 책임성의 관점에서 의

무와 깊게 관련된다. 앤드류(Andrew)가 주장한 것처럼 “권리중심

적 사회는 하나의 힘 있는 그룹이 또 다른 힘 있는 그룹의 소유에 

대해 상호 포기 혹은 타협을 통해 교환하는 재산에 관한 정치를 

통해 확립되기 때문에(1986, 66),” 권리보다는 의무나 필요에 중심

을 두는 새로운 정의 개념이 요구된다.50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48 이념의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독트린이 있다. 정의에 

대한 측정 기준으로서 롤스의 ‘차등원리’와 ‘정치적 자유주의,’ 노지크

의 ‘자격부여 원리(entitlement principle),’ 거워스(Gewirth)의 ‘일반적 

항상성 원리(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right to well-being),’ 그리

고 ‘공리주의 원리’ 등이 있다.
49 부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은 제5장에서 논의한다.
50 ‘의무중심 정의(duty-based justice)’를 위한 또 다른 증거들처럼, 바일

(Weil)은 ‘정의는 권리 주장자의 의지나 권리의 소유자들 사이의 협상

에 의존하지 않는다(1970).’ 그의 주요 요점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람

직하거나 의무적인가와 무엇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권리

가 무엇인가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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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겪는 다양한 부정의의 특성을 하찮게 만들거나 최소화시킨

다. 앤드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는 복지를 제공

하는 것보다 숙련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 남아 있는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욕

구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달성하느

냐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론은 ‘인간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견해뿐만 아

니라 행동을 위한 명령에 관한 논쟁을 가져야만 한다(Shapiro

1990, 296).’ 정치철학은 공공정책과 개인의 행동에 결정적으로 중

요한 지식으로 인간을 무장시킬 수 있다. 행동을 기술하거나 정당

화하는 의미에서 도덕적 이론들을 실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Eggerman 1974). 그러나 특히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모든 자원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원하는 만큼 이상적으로  

제공하기 불가능할 때, 도덕적 이론은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바람

직한 기초를 제공한다.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원리를 중심으로 하

는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 배분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도덕이론과 도덕적 주장에 관한 담론이 지속적인 논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윤리학

에서의 이론 정립은 과학에서의 이론 정립과 유사할 수 없기 때문

에 방법론상 합리성의 결핍이라는 방법론적 취약성을 가진다는 주

장이 제기된다.

무디 아담스(Moody Adams)는 위에서 지적한 불합리성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방법론적 취약성에 대해 윤리학에서 이론 정립이나 

주장의 속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방법론적 취약성은 윤리학의 방법과 과학의 방법이 비교되어야만 

한다는 가정에서 오는 오해이다. 윤리학에서 주장하는 목적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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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히려 도덕적 성찰은 종종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성찰을 독

려함으로써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윤리적 논쟁은 

합리적 윤리학의 중심이고 심지어 합리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성찰과 자기검증 사이의 연결을 복원함으로써 오해를 회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규범적인 윤리이론도 과학이론과 같은 방

법으로 경험을 통한 답을 할 수가 있다. 윤리적 명제에 대한 진리 

혹은 가치에 있어서의 일치나 동의는 오직 이론을 수용할 때 발생

하는 것이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자들은 신념을 얻기 위한 어떤 법

칙이 성공적인 신념의 집합적 전략인지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규범적인 진취적 정신이다. 따라서 

규범적 인식론에 기초해서 모델화된 규범적 도덕론이나 윤리학은 

관찰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지속되는 도덕적 실행에서 실험적 기반

을 가지는 것이다(Moody Adams 1990).

롤스와 노지크는 사회적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동일한 명제에서 출발하지만, 이

러한 통찰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도덕적 개념은 매우 다르다.

롤스의 기본 명제는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

리의 우선순위에 종속되는 정당한 사회제도가 조정됨으로써 재산

이나 권력에서의 불평등에서 불리한 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정부의 이전적 지출을 위

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세금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된다. 반면에 노지크는 세금부과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으로서 사람을 취급하지 말라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의 자아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세상의 관계, 즉,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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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다. 자기 자신의 개념은 개인적 그

리고 사회적 영향의 산물이며, 그 사람의 성장 경험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고, 여기서의 성장 경험은 사회적 경험을 포함한다. 또한, 사

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화는 속성상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다.

윤리이론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성찰과 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하는 자기성찰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성찰은 자기성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

천을 통해 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 1950-60년대에 있었던 시민불복

종운동이 성공한 것은 문화로서의 집단적 자기성찰을 자극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가? 물론 도덕

적 성찰이 자기성찰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폭력과 

고문이 가끔은 이러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성찰

이 항상 자기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를 낳지도 않고 도

덕이론과 도덕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만들지도 않는다. 우

리는 비록 모호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적, 사회적, 초자연적 입장에

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개념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변경 가능

성이 도덕이론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

철학은 자기검증에 의해 형성된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연

구이기 때문에 ‘왜라는 물음’으로 출발하는 소크라테스적이다.

정책의 목적은 주로 ‘사회적 병리(social sick)’를 치유하는 사회

적 편익의 극대화이다.51 자유주의 정치에서 정부의 과업은 병든 

51 에릭 프롬(Eric Fromm)의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병든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적 제도와 관계 그리고 

사회의 구조가 유용한 물질적, 지적 자원을 개인의 발전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 병든 사회가 된다(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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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정

책 선택은 피할 수 없이 희소한 자원이 배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적 선택(tragic choice)’이다(Gortner 1991, 8).

특정인의 이익에 대한 의무와 공공재에 대한 이익 사이에서 갈

등이 존재한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사적 경제 주체가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정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아주 커다란 가치를 가

지는 특권을 줄 수 있고 배제할 수도 있다(Willbern 1984). 정부의 

도덕적 책임 문제는 정부가 다른 복잡한 조직들과 공유해야 한다

는 특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라는 맥락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Stone 1975, 67). 정책연구는 지속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투영되는 통합적 부분으로서의 평가를 요

구한다. 정책 행위자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조직의 기대와 규범의 틀 속에서 이슈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느낀 사안을 다루어야만 하고,

유령의 아이디어가 아닌 지성적 삶을 다루어야 한다(Bentley 1949,

172).’ 드로(Dror)는 유행하고 있는 체계분석(system analysis) 접근

방법보다 더 넓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연구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적용을 뛰어 넘어야 하고, 지

향하는 바가 정책결정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

리는 파악하기 어렵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문화적 요소들, 정치적 

문제들, 그리고 조직적 변수들도 포함해야 한다(Dror 1967).

정치적 과정과 정책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자들의 시각으로  

보다 넓은 차원에서 가치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결

정적인 요소다. 어떤 분야에서 개인의 기술이 어떠하든 그가 대중

에게 민주적으로 가치명제(value position)를 부여할 능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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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1979, 142, 144). 정책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라스웰

(Lasswell)은 정책학이 ‘사회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Lerner and Lasswell 1951, 8). 그는  정

책학의 연구자에 대해, 공공이나 시민의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결

정을 빛나게 하는 데 적절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asswell 1971, 13).

우리는 그의 정책학에 관한 견해에서 ‘행태주의와 휴머니즘을 

같이 놓고 있음’을 발견한다(Garson 1986, 6). 정책학은 과학적 측

면과 인간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방

법론에 관한 하나의 포괄적 이론으로서의 체계분석과 통계적 실증

주의가 공공정책 분야를 지배해왔다.52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지

배적인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간적 측면을 등한시 해왔다. 따라서 

인간적 측면을 취급하기 위한 규범적인 분석이 요구된다.53 규범적 

분석을 위해서도 철학사상적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52 실용주의는 계량적 정확성에 초점을 둔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의 행태

주의 혁명, 경제학자들이 적용한 경험적 방법론의 성공과 로위(Lowi)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53 기술적 설명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을 종합하는 드로(Dror)의 메타모델

(1975, 248-250), 로위의 기술주의화에 대한 비판(criticism of

technocratization) (1970, 318-319), 맥래(MacRae)의 ‘과학적 지식과 가

치판단의 결합을 통한 가치논쟁(valuative discourse through the

combin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valuation)(1971, 1973a, 1973b,

1976),’ 앤더슨(Anderson)의 정책분석이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을 통해 

의식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1987), 린더(Linder)의 

가치와 주장을 함께 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다가치 접근방법(1986), 그

리고 하버마스(Habermas)의 경험과학과 도덕가치를 결합하기 위한 비

판이론(1970, 52-53) 등이 있다. 하버마스는 기술적 통제의 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영역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다(197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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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담론과 과학적 담론 사이에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과

학적 담론은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바꾸려는 것이

고, 규범적 담론은 무엇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태도, 행태와 

결정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과학에서 가치에 관한 내재적 질문을 

구분하는 것은 과학을 강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평가의 기준과 

모델에 적용되는 지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응용과학

을 약하게 하기도 한다(Dallmayr 1986, 58).

정책분석가들은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문제와 목표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Lindblom

1980, 22-25).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연구자는 고려되어야만 하

는 이슈에 대한 정치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기술적 노

련함을 겸비해야만 한다. 즉, 정책분석은 하이네만 등이 말하는 

‘가슴 없는 물질주의(mindless materialism)’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

이 높다(Heineman et al. 1990, 25-26, 72).

정책분석은 커다란 정치적 맥락에서 존재하고 정책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정책분석의 궁극적인 

운명은 정책분석 전문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

치체계에서 발생하는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Amy 1987, 65). 하트

와 스콧(Hart and Scott)는 정책결정자가 그들의 결정에 더 중요한 

형이상학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기술적인 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1973).

레이크와 모리스(Lake and Moris)가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인 

분석을 무시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결정을 부추기는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실천적인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1971).

공공정책이 윤리적 적용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실질

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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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효과적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

다(Amy 1987, 51).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이념(자

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라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여 인간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철학자들은 비용-편익 분석을 주로 사용하는 공리주의 외에 정

당한 다른 형태의 윤리적인 분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대안적인 방법론이 정책결정에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Walzer 1973;

Rawls 1971, 1993; Dworkin 1977; Gewirth 1985; MacRae 1976;

Fisher 1980). 규범적 정책분석은 진정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책

분석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확고한 이론적 개념을 필요로 

한다. 월저(Walzer)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정책이 정부에 의해 

고안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행위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지도 모른

다. 그러나 도덕적 과오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많은 

여백이 남겨져 있다(1973, 161). 그리하여 정부의 행위에 대한 도

덕적인 판단에는 결과론적인 요소와 의무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야만 한다.

규범적인 측면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정책은 끝없이 이루어지는  

누더기의 추가(patchwork additions)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국가권

력의 신장에 반대하는 노지크(Nozick)도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

들이 최소정부가 아닌 국가에서 더 큰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를 원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차별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권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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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

하는 국가권력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으로 어떤 사람들을 부

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사용이 미리 존재

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Nozick 1974, 272).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accountability)은 정부에 있다. 정책

분석은 정책들이 왜 실패했으며 어떤 정책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접근방법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54 규범은 

의무론적으로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엄격하게 실증적 기

반에서 평가되지 않는다 해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최종적인 정책분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윤

리적 신념이 사회정책에 있어 본원적인 정당성의 바탕이 되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정책분석가는 특수한 정책문제에 내재되어 정책이슈

의 근저에 깔려 있는 사회적 과정의 인과모델과 관련되는 정치적 

규범과 가치를 경험적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첫째로 그 작업은 커

다란 규범적 틀이나 이데올로기에서 수용되는 목표와 바람직한 목

표의 논리적 양립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특수한 경험적 

조건과 결과에 관련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변수로서 정책연구의 

모델에 목표를 통합하는 것이다(Fisher 1986, 318).

54 여기에는 포획론(Capture theories: Bernstein 1955; Huntington 1952;

Peltzman 1976; Stigler 1971; Mitnick 1980; Chubb 1983), 행태론 

(Behavioral theories: Schmitter's corporatism 1974; Lowi's interest

group liberalism 1979; Selznick's co-optation 1949; Niskanen's

bureaucratic budget maximization 1971, 1991; Downs's bureaucratic

motivation theory 1967), 그리고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Moe 1982,

1985a, 1985b, 1991; McCubbins 1984; Weingast 1984; Beck 1982)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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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가는 반드시 전통적, 전문적 혹은 특별한 지식인

(traditional, professional or specific intellectual)이 아니라 유기적인 

지식인이거나 보편적인 지식인(‘organic’ or ‘universal’ intellectual)

이어야만 한다.55 그러나 유기적인 정책분석가조차도 정의의 개념

이 가지는 추상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주장이나 해석 때문

에 정의 개념을 정책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데리다

(Derrida)의 해체이론(deconstruction theory)처럼 우리는 정의 개념

이 가지는 추상성을 제거하고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서 정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철학적 개념

을 필요로 한다. 또한 끝없는 철학적 논쟁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철

학적 개념이 필요하다.

55 그람시(Gramsci)는 모든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

미에서 잠재적인 지식인이지만,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

람이 지식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 부류의 지식인이 있는데, 한 부

류는 사회적 직업이나 계층성에서 오는 전통적, 전문적 지식인이다. 이

들은 사회의 간극에서 어떤 계급 사이에 위치하는 분위기를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과거나 현재의 계급 관계로부터 나오며 다양한 역사적 계

급형성에 밀착되어 있음을 감추는 사람들이다. 다른 부류의 지식인은 

그들이 본래 속해 있는 계급의 아이디어와 열망을 이끌어 가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직업적 이해 등으로부터 초연한 유기체적 지성인

(organic intellectuals)이다(1971, 3). 정책분석가는 후자의 유기체적 지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푸코(Foucault)도 지식인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권력, 독재, 그리고 부에 대한 남용과 오만에 반대하

는 법과 정의의 인간인 ‘보편적 지식인(universal intellectual)’과 다른 

하나의 부류는 법학자나 귀족은 아니지만 봉사자이거나 전문가인 ‘특

수한 지식인 혹은 세분화된 한 부분의 과학자(specific intellectual,

atomic scientists)’이다(Foucault 1984, 69f).



116

3. 정책판단의 기준에 대한 담론

3.1. 기준에 대한 본질적 담론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 정책판단을 위한 유용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부정의를 기준으

로 설정하기 위해서 정의의 이론이나 존재하는 정의의 원리를 수

정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이론

들(롤스의 차등원리, 노지크의 자격이론, 거워스의 일반적 동질성,

구딘의 복지국가의 취약성 이론, 스콧의 자존이론)에서 철학적 해

석 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이러한 도전은 근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이론에 초점을 맞춘 것

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와 어떤 상황에 초

점을 둘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철학사상적 주장들은 끝이 없는 

논쟁거리다. 다양한 주장들 중에서 어떤 철학사상에 뿌리를 둔 기

준을 정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상의 다양성과 여기서 파생되는 기준의 

다양성 및 어려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

들 중에서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선택하거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가? 이 질문에 앞서 언급될 필

요가 있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든 개념이 궁극적으로 행동들을 구

성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념은 도덕성에 관한 이론에 의존하고 도

덕성은 사람이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와 연관되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모든 도덕성의 일반적인 내용은 행동이다(Gewirth

198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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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하여금 철학적 논의를 정책 이슈와 묶도록 하는 정의

에 대한 논쟁은 노지크의 권리부여이론과 롤스의 정의의 정치적 

적용에서 출발할 수 있다. 노지크는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에 관한 

권리부여이론을 발전시켰다. 소유에 관한 그의 정의이론의 핵심은 

‘만약 한 사람의 소유의 취득과 이전에 있어 정의의 원리에 의해

서나 부정의의 교정에 관한 원리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면 정당

하다’는 것이다(1974, 153). 만약 각 사람의 소유가 정당하면, 전체

적인 소유의 배분도 정당하다는 관점이다. 노지크가 주장하는 ‘합

법적으로 취득된 소유물을 강압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정의라는 

주장은 옳지만 시장에서의 분배가 도덕적으로 신성한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잘못이다(Spragens 1993, 205).’

그러나 자기중심적 현상에서 자선적 불평등과 도덕적 정당성이  

우연하게 일치됨으로써 생성된 도덕적 모순이나 이율배반적인 고

통스런 결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사회는 없다.

용납되지 않는 불평등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결정된 사회

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 노지크는 최소정

부가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소유에 있어서 부정의에 대한 교정적 원리는 정부 간섭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노지크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비록 그가 소유에 

있어서의 부정의에 대한 교정적 원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가 

모른다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과거의 부정의를 교정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1974, 152).

정의에 대한 역사적 원리들은 사람들의 과거 상황이나 행동이  

상이한 자격이나 재화에 대한 다른 몫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견지하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 정의의 권리부여이론은 ‘경제적 

정의에 대한 원인론자의 기준(antecedentalist criteria of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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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이라고 불리어 왔다(Gewirth 1985). 분배가 이전의 기여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인론자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생산과정에 전혀 기여할 수 없거나 과거의 장애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었다면, 그들이 경제적 재화

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양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

인가? 사람과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더하여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거워스(Gewirth)는 교환의 출발점이 그 자체의 강압이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 분배가 선대의 

자발적 교환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1985, 15). 노지크는 이전이나 선물

로부터 취득한 과거의 소유를 예외로 하고, 어떤 몫을 가질 자격

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는 고려하지 않는

다. 만약 과거의 부정의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의 소유를 형성했

다면 과거의 부정의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56 만약 어떤 사람이 

조상들의 노동이나 재능의 결과로부터 취득한 것이기보다는 사회

적·정치적으로 주어진 혜택으로 축적된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러한 소유에 대한 권리나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이론적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소유에 대한 자격을 논하도록 이끈 것 같

다. 정책이슈의 관점에서 그의 이론은 과거의 정보부족에 의해 제

한된다.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누가 

56 비록 그가 목적-결과원리, 현재의 부분원리, 그리고 틀이 갖춰진 배분

을 비판할지라도, 그의 역사적 자격이론 또한 과거의 상황을 판단할 명

백한 기준이 없다. 그는 그의 역사적 자격이론이 과거의 정보를 탐색하

는 것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능란함의 부족에 의해 이상적임을 인정한

다. 그는 과거의 부정의를 탐색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열거하고 있다(Nozick 1974, 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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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교정할 것인가? 이전과 선물이 경

제적 불평등을 해결해 왔던가? 과거의 부당한 취급으로부터 야기

되어 자신의 몫을 갖지 못한 희생자를 누가 도울 수 있는가?

3.2. 정책판단의 기본사상: 부정의론

많은 부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체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

다. 몫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

다. 그들을 적절하게 취급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노지

크의 이론적 틀은 재조정되어야만 한다. 즉, 그의 소유에 있어서의  

부정의에 대한 예외적 교정은 소유에 대한 취득과 상속의 권리에 

우선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정보가 없고 

알지 못한다면, 권리부여이론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근거를 

상실한다.

그리하여 그의 정의에 대한 권리부여이론은 다른 정의에 관한 

이론과 같이 끝없는 철학적 논쟁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

즉, 특히 공공정책 영역에서 데리다의 전략과 경제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노지크의 이론은 로크의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옹호하고57 사회적 정의보다 개인적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파악되고 이해

되어야만 한다.

롤스는 민주사회가 단순히 복합적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독트

린의 다원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순되어 아직 합리적이지 못한 

57 로크조차도 노동이 소유에 대한 자격이라고 주장한다. 노지크의 자격부

여이론은 너무 모호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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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독트린들의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독트린의 어느 것도 시민에 의해 일반

적으로 용인된 독트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독트린과 

달리 안정성의 형태나 주요 역할을 강조하는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공정’으로 정의를 확립하고 있다. 그는 ‘합리적인 

독트린이 모든 사람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반면에, 정치적 개념은 

모든 사람에 의해 공유된다’고 주장한다(Rawls 1993, xix).

그리고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어떤 합리적인 

견해를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에 대

한 정치적 개념을 진리보다는 이성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가치가 

아닌 정치적 가치를 표현하는 보다 한정된 관점이지만 정당성에 

대한 공적 기반을 제공하는 정치적 개념임을 지적한다. 정치적 개

념의 원리와 이념들은 사회와 인간의 개념과 연결되어 실천적 합

리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정치적 정의의 원리들은 합리적인 조건

에 종속되는 합리적인 인간이나 그들의 대표들이 사회의 근본 구

조를 규제하기 위해 그 원리들을 수용하는 설계의 결과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어떤 특별한 영역의 기본적 권리·자유·기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평등에 대한 주장들까지의 제도를 규율한

다. 기본권·자유·기회 등이 평등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수정된 

것처럼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목적은 실천적이다. 공유된 정치적 

합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의의 개념은 시민이 동의하는 상반되

고 갈등적인 철학적·종교적 독트린에 대한 중첩된 합의로서 독립

적이어야만 한다(Rawls 1993, 9-10).

최소한 합리적이고58 복합적인 독트린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

념에 두 가지 근본적인 이념이 있는데 이는 ① 자유롭고 평등한 



정책을 위한 철학사상적 담론 121

사람으로서의 시민과, ②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에 의해 효과적

으로 규제되는 잘 정돈된 사회이다(1993, 14, 48). 공정한 협력의 

이념 안에서 분별 있고 합리적인 것은 보완적 이념이 된다. 단순

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가지기보

다는 공정한 협력에 의해 진전되기를 원한다. 합리적인 주체는 단

순히 정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다른 주체들의 주장에 대해 독

립적인 타당성을 인지하는 데 실패한다. 합리적인 사회는 성인들

의 사회도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도 아니다(1993, 52-55). 그러

나 사회는 민주사회의 이념에 의해 규율된다. 따라서 많은 도덕적·

정치적 판단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1993, 62-63).

롤스의 잘 정돈된 사회는 정의에 대한 공적 개념에 의해 규율된

다. 그런 사회는 사회가 정의에 대한 공적 원리(중복적 합의)에 의

해 효과적으로 규율될 때, 정의가 최고의 원리로 수용되고 사회가 

정의의 공적 개념에 의해 정당화될 때 도달된다. 잘 정돈된 사회

에 대한 가정은 사회의 이념을 공정한 협력체계로 이끌어 간다.

협력에 대한 공정한 개념은 상호성의 이념을 조건으로 제시하고,59

주요 주체 내에서 기본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는 원리에 의해 표현

된다. 롤스는 두 가지 도덕적 힘이 협력의 공정한 조건에 대한 요

소와 각 참여자의 재화에 대한 합리적 수혜에 관한 이념으로부터 

유도된다고 본다. 하나의 도덕적 힘은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

58 그는 합리적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합리적 인간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협력을 위한 정당한 개념으로

서 원리와 기준을 제안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지킨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웰빙에 대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한다(1993, 51).’
59 상호성은 합리적 사람의 속성이다. 그는 상호성이 공평성과 상호 이익

의 개면 사이에 위치한다고 이해한다. 정당한 협력의 이념하에서 합리

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보완적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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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해하고, 적용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의에 대

한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선의 개념을 위한 능력이 합리적인 혜

택과 선을 형성하고 개선하며 추구하는 능력이라는 점이다(1993,

19, 34).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의 두 번째 이념은 원초적 위치에 대한 

것이다. 롤스는 원초적 위치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롭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 정의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동의의 조건이 축적된 사회적·역사적·자연적 경향으로부터 

오는 배경적 제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협상의 이점을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1993, 23).

원초적 위치는 과거에 근거하게 된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

의 고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권·자유·협력에 적합한 평등의 형

태를 지정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 시민의 완벽한 자율

은 원초적 위치에 대한 구조적 측면에 의해 설계된다. 그는 ‘원초

적 위치가 정의에 대한 정치적 원리를 확인하고 기본적 권리와 자

유의 보호를 향유함에 따라 공적 삶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1993, 77). 시민들은 원초적 위치에 근거한 평등의 근본적인 이념

으로부터 ‘우리를 보편적이고 협력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도덕적 힘을 소유함으로써 평등하게 된다(1993, 79).’

세 번째 이념은 칸트의 구성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적 구성주의

(constructivism)이다. 그의 객관성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이고 실천

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독트린의 중첩된 합의는 정당화에 대한 공공의 기반을 확립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성은 칸트의 도덕적 진리보다 합리적인 다원주의 

하에서 헌법적 정권을 위한 공공의 정당성의 기초로서 더 적절하

다(1993, 126-129).



정책을 위한 철학사상적 담론 123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는 권리의 우선순위라는 이념이다.

권리로서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선을 제약한다. 기본적 선에 

대한 이론은 차등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재화는 사회생

활의 기본적 실체이고 인간 삶의 조건이다. 기본재화는 시민의 욕

구와 의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기본재화에 

관한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능력으로부터 야기되

는 수많은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Arrow 1990; Sen 1990).

그러나 롤스는 시민이 기본재화에 대한 기대의 관점에서 그들의 

목적과 선호를 규율하고 개정할 수 있고, 기본재화가 사실상 정치

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실현가능한 공적 기준이고,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이념으로서 수용된다고 가정한다(1993, 186-187). 그러므로 

기본재화는 시민들의 욕구가 전반적인 복지와 개인의 성공을 극대

화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고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유지하며 의무를 수용하는 책임의 사회적 분배를 포함한

다. 원리들은 어떤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

적 경쟁자를 완화하며 사회정책의 이슈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을 확립한다(1993, 163).

다른 사회 경제적 이해는 다른 자유주의적 개념을 옹호하는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개념들 사이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해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념의 범위는 이

러한 이해 사이에서의 반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대의 

정도는 정치권력에의 접근성에 의존하지만 시민의 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도덕적 힘의 행사와 시민으로서 사람의 위치에 대한 공공

의 인식에 포함된 선은 잘 정돈된 사회의 정치적 선에 속한다. 그

리하여 정치적 선은 제한이 필요하다.

권력의 우선순위는 삶의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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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liberty)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이유에서 일반적이다(1993, 211).60 제한에 대한 논리적 배경은 공

적 이유라는 이념에 근거한다. 공적 이유는 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시민이 서로 최종적인 정치적이고 강

압적 힘의 함수로서 행사하는 이유다. 그러나 공적 이유에 의해서 

부과된 제한은 ‘헌법적 핵심요소로 제한된다(1993, 214).’

정치적 가치 자체는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누가 선거할 권리를 

가지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공적 이유

는 기본권을 지정하며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모든 시민을 평

가하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1993, 223). 하나의 

중요한 구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지정하는 정의의 첫 번째 원

리와 분배적 정의의 기본적 문제를 규율하는 두 번째 원리 사이에 

존재한다. 롤스는 이러한 구별에 대한 네 가지 토대를 제시한다.

즉, ‘두 종류의 원리는 기본 구조를 위한 다른 역할을 특정하는 것

이고, 기본적 자유를 취급하는 필수사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보

다 급박한 것이며, 어떤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모든 과정이 세부

사항에서가 아니라 주요 윤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훨씬 쉽다

는 것이다(1993, 230).’

정책의 시각에서 첫 번째 원리는 정부에 의해서 달성되어야만 

하는 목적과 관련되며 두 번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

련된다. 사회적 기본구조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잘 정돈된 사회

에서 시민의 가치가 언제나 동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

60 드워킨은 철학적 윤리로부터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리를 끌어낸다

(Dwork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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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불평등이 동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라

는 평등성과 일치한다면, 이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상태를 증

진시키는 한, 기본구조는 조직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해야

만 한다.

특별히 차등원리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주요 공적 원리와 사

회·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책에 적용된다. 이런 원리들은 자

격과 소득에 대한 체제를 조정하고 익숙한 일상의 기준과 가르침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된다(1993, 282-283). 두 원리는 기본 재화에 

대한 동등한 분배에서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없다

는 이념을 표현한 것이고, 사회적 협력의 과실로 일반적인 증진을 

받아들일 때, 기존의 불평등이 최소한 지위가 향상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에 작동한다는 이념을 표현한다. 이 원리들은 실시되고 

있는 제도적·과정적 절차가 제한되고 조정된다는 관점에서 기본구

조를 위한 이상적 형태를 특정화한다. 이러한 ‘제한 중의 하나가 재

산의 축적에 대한 제한이다(1993, 284).’ 개인과 집단은 정당한 기

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배경적 제도의 

틀 속에서 그들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데 자유롭다.

롤스는 ‘제한을 특정하고 조정을 유도하는 구조적 이념의 필요

성이 부정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993, 284).’ 그의 주

장에 따르면, ‘실질적인 정치적·사회적 삶에 있어서 종종 많은 부

정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런 필요성을 훼손한다(1993,

285).’ 그의 주장은 정의의 개념이 필수불가결한 구조적 원리를 특

정하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

이다. 그는 기본구조에서 조정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

므로 부정의는 정치적 행위를 유도하는 인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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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한 사회적 질서를 위한 구조적 원리가 정치적 목표

가 부정의를 제거하고, 잘 정돈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의 주장은 오류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본적 구

조에 대한 필요한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행동을 판단할 기준은 없

다. 롤스는 우리가 협동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연합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원리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건에

서 우리는 어떻게 정당한 협동체계를 위한 구조적 원리를 확립할 

수 있는가? 부정의가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

위는 변화를 위한 방향을 인도하기 위해 정의의 개념을 필요로 한

다. 비록 롤스가 실천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정의의 이론을 수정

한다 할지라도,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롤스는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에

서 합리적인 것과 합당한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합리

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지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 결과를 

고려한다(Rawls 1993, 49).’ 비록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이 보완

적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협력의 개념은 합당한 것을 요구

한다. 합당한 사회는 성인(saint)의 사회도 아니고 자기중심적 사회

도 아니기 때문이다(Rawls 1993, 48-54).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재 ‘엄격한 하나의 정치적 정의이론’이

다(Okin 1993).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이 합의에 근거를 두고 확

립되었지만 실제로 합의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

움은 그 자체가 무엇이 행해져야만 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합당(reasonable)’의 개념을 정당화시킬지 모른다. 정치적 자유주

의는 정의로부터 동떨어진 보수적 견해를 나타낸다. 특히 부당한 

사회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제한을 특정하고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이념의 필요가 부정의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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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롤스의 주장은 잘못이다(1993, 284).

만약 사회적 조정을 위한 이념으로서 부정의가 적절하지 않다

면, 어디로부터 제한과 조정을 위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가? 어

떤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규제와 재분배를 통해 부정의를 제거하

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의 개념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원초적 위치가 극단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

에서 협상의 혜택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라면, 우리가 동의에 도달

하는 것이 가능한가? 원초적 위치에 따르면, 부당하게 얻은 부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탈취한 것이다. 헌법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정

치과정을 지배할 때, 만약 부가 도덕적 힘과 공적 타당성을 가지

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의 적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원리는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과 양립하

지 못한다. 비록 정의에 대한 두 원리가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롤

스가 공정으로서 정의를 실천할지라도 그는 기본재화의 분배를 위

한 실천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원리는 재화

를 분배하기 위한 강력한 논리적 기초를 다르게 제공한다. 정책은 

주로 두 번째 원리와 관련된다. 첫 번째 원리에 내재하는 인간의 

권리는 자유주의에서 재산권에 우선한다. 재산권이 정치적(롤스)

이고 사회적(루소)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

는 것은 인간 존재의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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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화의 분배를 위한 정책 기준에 대한 담론

3.3.1. 일반 항상성의 원리

거워스는 재화의 분배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주체의 

관점에서 가치적이고 의무적인 판단이 모든 행위에 함축되어 있

다’고 주장하면서, 행위에 대한 ‘규범적 구조’를 분석하는 수단에 

의해 윤리와 정치를 위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기반을 확립하려고 

시도한다(1978, 25-26). 그는 정의에 대한 모든 개념의 주관적인 

문제가 행동을 구성하며, 행위가 모든 도덕성의 일반적 내용이라

고 주장한다(1985, 16). 모든 행동은 두 일반적인 모습―강압되지 

않은 자발적 선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

다. 목적성은 자유와 복지라는 필요조건과 연관된다. 이것은 주관

적인 정의 개념의 필수적 측면과 필요적으로 연관된다.

거워스는 ‘일반 항상성 원리(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를 

발전시켰다. 일반 항상성 원리는 ‘너 자신과 너의 수혜자의 일반적 

권리와 일치하도록 일관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1985, 19). 모든 

주체는 논리적으로 선경지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적인 모든 주체

가 일반적으로 행위와 성공적인 행위의 필요조건으로서 자유와 복

지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수용해야만 한다. 일반적으

로 도덕성의 내용, 특히 경제적 정의의 내용은 확실한 기준에 대

한 반대 주장이고 상반된 주장이며 포괄적이지 못하다. 거워스는 

행위의 내용과 필수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주장을 한정시키는 ‘변

증법적으로 필요한 방법(dialectically necessary method)’을 통해 논

쟁에서 모든 참여자에 의해 수용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한

정시킴으로써 요구되는 포괄성을 성취하려고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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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리적 필요’는 본질적이 아니며 논리적으로 필요

하지 않은 선호나 선택에 근거를 둔 어떤 종류의 독단을 피하려는 

모든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롤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의 장막에서

의 이상적인 주체와 달리, 일반 항상성 원리는 행위가 ‘권리 주장

과 의무 판단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불평등을 논리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각자는 다른 것을 보완하거

나 제한하는 데 기여한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해 재화는 이를 생산하거나 자발적 교환

에 의해 취득한 사람들에 의해 정당하게 소유되는 것이다(노지크

의 권리부여이론과 같다). 거워스는 이것을 의문을 잉태하는 경제

적 정의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유 기준(freedom criterion)’이라

고 명명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생산행위

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능력이 유전과 사회적 속성의 복잡한 과

거 매트릭스의 어디에서 오는가?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그들

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유도될 때 어느 범위까지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생산행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였지

만 그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범위까지만 참여한 사람

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마지막 질문은 복지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준다. 기본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복지(기본복지)에 대한 

긍정적 권리를 가진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행위와 성공적 행위의 

필요조건이다(1985, 18, 24-25). 이러한 기준은 ‘필요 기준(need

criterion)’이라고 불린다(1985, 27). 이 필요조건은 결과론적 관점

에서 정의에 대한 롤스의 차등원리와 같다.

두 권리가 갈등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복지에 대한 우

선순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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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대신에 복지에 대한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의 논리는 복지가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거워스는 복지

원리의 우선순위를 ‘행동을 위한 필요의 정도에 대한 기준

(criterion of degrees of necessity for action)’이라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워스는 ‘만약 굶주림에서 오는 결핍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풍요로운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이 가진 부의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을 제거한다면, 이것

은 그들의 재산 전부를 포기하게 강제하거나 정당·종교·대학 후원

으로부터 제한되는 경우보다 자유에 대해 훨씬 적게 개입하는 것

이다(1985, 28).’

경제적 재화의 잉여 소유는 기본적 복지나 교육과 같은 추가적

인 재화보다 행동을 위해 덜 필요하다. 이것이 갈등상태하에서 잉

여상태의 재산권이 인간의 다른 기본권에 의해 무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거워스의 행동을 위한 필요 정도에 관한 기준은 노지크

나 롤스의 이론보다 분배적 정의의 확고한 형태를 제시한다. 그러

나 필요의 개념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

‘나는 자유와 웰빙의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체에 대한 확신

에 의존한다(Gewirth 1978, 72f). ‘필요’는 풍요로운 사람이 미래의 

국가 부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소

유를 정당화하거나 필요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연역적으로나 귀납적으로 훈련된 이기주의자의 신중

한 계산이 거워스가 원하는 도덕적 관점을 반드시 양보하지는 않

을 것이다(White 1982). 이기주의자는 도덕적으로 의무가 지워지

지 않고 신중하게 정당화된 행위의 영역 내에서 안전하고 일관되

게 남아있을 수 있다. 자기중심은 눈먼 본능에서 기원한다. 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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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박탈된 감정보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된다. ‘우선 개인주

의는 공적생활의 덕목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공격하거나 파괴한다(Tocqueville 1956, 193).’

3.3.2. 취약성과 고통의 정도

필요는 적극적인 욕구를 나타낸다. 하나의 확고하고 실천적인 

기준은 부정적인 욕구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맞는 새로

운 기준은 고통의 정도이다. 고통의 정도는 기본 재화에 대한 필

요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활동에 접근하는 고통스런 토대를 

제공할 뿐인 정부의 비분배적 정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고통의 정도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필요의 급박

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의 크기를 제시한다. 단순히 필요는 목표

로 하는 집단을 결정하는 올바른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 모든 사

람이 그들 자신의 필요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 논거가 다르

기 때문이다. 필요 기준은 철학적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에서 탈

출할 수 없다.

필요한 정보의 부족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 욕구를 충

족하려는 시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개념이 복지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취약성

(vulnerability) 개념이다.61 취약성에 대한 분석은 ‘아주 많은 우리

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통일된 분석’을 제공한다(Goodin 1985). 취

약성의 개념은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의무(Hart 1955,

61 취약성은 구딘이 말하는 문구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즉, ‘만약 내가 

약속했고 다른 사람이 결과에 있어서 나에게 의존한다면, 나는 내가 약

속한 것처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

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985,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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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를 불러오는 왈저(Walzer)의 ‘정의의 영역(1983)’62 내에서 고

통의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별한 의무는 두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것과 구별된다. 첫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일반적 의무를 가지는 반면에 특별한 의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다. 둘째, 일반적 의무가 모든 사람이 평등

하게 가지는 것인 반면에 특수한 의무는 특수한 사람이 가지는 것

이다(Goodin 1985).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의 취약

성은 우리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특별한 책임을 느끼게 한다. 특수

한 책임에 대한 취약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취약성, 의존성,

책임성이라는 핵심 용어를 사용한다. 취약성과 의존성은 상호 교

환적으로 사용된다. 만약 B의 행위와 선택이 A의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 A는 B에 대해 취약하다.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 사람들

의 이익과 복지가 증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

기 때문이다(Goodin 1985).’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개인들, 집단 혹은 정부에 의존적이다. 이러한 취

약성의 관계적 특성이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 있는 자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취약성으로부터 오는 도덕적 주장은 ‘규제된 

욕구(directed needs)’로 특징된다.

취약성에 대한 개념은 모든 주체에게 다른 크기를 가진다. 국가

와 권력자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한다. 취약한 사람이 우리의 권력 안에서 창조, 변경, 제거되는 한,

관계는 일방적이기보다는 쌍방적이다. 하나의 규제된 모델로서 취

62 왈저의 핵심 주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념이 한정된 세계, 분배가 

일어나는 지역사회, 그리고 우선 그들 사이에서 나누고, 교환하고 공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미리 상정한다는 것이다(198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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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모델은 목표 집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조건하에 목표 집단 내에

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의 

정도가 취약성보다 더 나은 기준이 된다. 기본 재화가 결핍된 사

람들의 고통의 정도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이

다. 또한 고통의 정도는 급박함의 정도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손실은 부자의 손실보다 대체하거나 교정하기가 더 

어렵다. 취득의 어려움이 항상 더 많은 재화를 필요로 한다. ‘무는 

무로부터 나온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돈의 씨앗이다(Rousseau

1952, 382).’

공리주의자에게는 고통의 정도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교정

적 정의가,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재산권보다 인간의 기본권

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의의 개념을 실제 정책연구에 적용하기 위

한 개념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옹호

될 수 있는 실천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 정책결정과 평가의 기

준으로 모든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철학적 개념을 찾아야 

한다. 정책을 위해 부각되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 부정의이며 실

행적 정책판단의 기준은 ‘고통의 정도’이다.





135

관료의 철학사상적 가치선택

1. 재량권과 행정윤리

공공정책이 소위 데이비드 이스턴(Easton)이 말하는 정치체제에

서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라면, 관료는 현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관료의 재량

권 범위와 윤리의식은 국가의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

대국가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가 행정국가이며 행정국가에서는 

관료가 국가 정책의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관료

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

들의 윤리의식과 철학적 사고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임입법의 증가와 행정재량권의 확대라는 현상은 정도의 차이

는 있다 하더라도 현대 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철학사상적으

로  어디까지 행정재량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어 왔다. 관료의 재량권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증대된

다. 이론적으로 관료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

해 봉사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료는 일반 국민의 공복이기보

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의 시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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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하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관료도 경우에 따라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관료의 공공윤리라는 개념은 핵심 사항

이다. 관료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판단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료들이 주요 공

공가치들을 확인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

명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침이 주어지지 않은 모호한 정책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관료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관료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 관료가 정책에 관련된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만 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선거라는 정치적 압박에 종속되지 

않고, 둘째, 그들의 위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셋째, 해당 분

야에서의 장기근속에 따른 장기적,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인적·물적·정보라는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기 때문에 정책결

정과 정책집행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관료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떤 기

준과 상황에서 선택할 것인가? 정책적 작위와 부작위가 아마도 관

료에게 가장 핵심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키는 원천이 될 것이

다. 공공윤리는 정책결정을 위한 관료의 기준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준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여기서의 담론은 관료의 기준에 관

한 것으로 한정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책의 결과나 영향이 궁극

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며, 관료는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

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관료의 정책적 작위와 

부작위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치철학적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논의는 관료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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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공윤리는 관료들이 정책의 상황이 악화

되기 전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무엇을, 어떻

게 해야만 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관료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건부 책임(conditional responsibility)을 주장한

다. 즉, 관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무지하거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재량으로 행한 경우에만 평가되어야 한다. 개

인적 책임은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평가될 것이다. 관료의 의무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수동적 시민을 적극적 시민으로 만들기 위

한 정치적 계몽(Cooper1 1991), 전문 직업주의, 공익, 법적 의무와 

부정부패에 관한 것들에 집중된다.

현대 국가에서 국민은 이익과 불이익의 배분과정 속에서 사적,

공적 조직들의 결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행정국가에서 개인들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수많은 정책에 의해 

행․불행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국가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체로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Frankenstein monster)로 보는 시각이다. 정부가 너무 많은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 어떤 시각에 입각하든 정부의 민주적 도덕성은 완전무결한 것

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주적 도덕성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치의 기본단위로서 사람 자체가 모든 인간의 가

치 중에서 궁극적인 측정단위가 되어야 하고, 둘째, 모든 인간은 

기본욕구로서 사회적 인식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셋째, 사람의 개

인적 가치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확대되어야 하고, 국민은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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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책결정을 하는 결정자를 통제하

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도덕성이 이기주의적 중심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성의 

조건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틀 속에서 국민의 참여

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첫째, 교육, 열린 정부, 자유로운 의사소통,

자유토론 등에 의한 정보 접근성 보장, 그리고 둘째, 정책결정의 

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보장하

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민 또는 시민이 문제의 사안을 가지고 공공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강압적 보복의 위협

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

며, 제기된 모든 주장이 고려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적 도덕성은 그 사회의 정

치문화와 깊이 관련된다.

민주적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공공정책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국가정치체제에서 정책은 국민의 개인적 자아가 실현되도

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정책이 부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자아실현과 깊게 연관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공공정책은 많은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고 개인적 자아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적 도

덕성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결정에 

있어 인간의 기본욕구를 취급하고 민주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소수의 문

제도 항상 배제시키지 않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 욕구에 대한 대

응성(responsiveness)이 민주적 도덕성의 핵심 주제이며 안정성이

나 질서 등은 정치적 목적의 경쟁적인 주장들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없이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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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책결정자나 집행자는 기본적으로 정

책분석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 정책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된 규범적 기대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분석가가 상반된 

신념과 비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정상적이라고 치

부하지 않고, 융통성과 설득 그리고 조정의 성격을 가지는 정치체

제의 내재적 속성이라고 인식하여야만 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구나 조직의 규범과 기대의 틀 속에서 자

연적으로 이슈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정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책분석은 정

책 선택에 대한 건설적인 분석과 깊게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담당

자나 정책분석가는 정책이슈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이론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과정 참여자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칸

트가 제시하고 있는 정언명령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칸트의 

윤리이론은 평등성과 깊이 연결된 민주주의 윤리인데 세 가지 원

리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켜질 수 있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책참여자의 행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

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도덕적 심리학과 실제의 삶에 영향

을 주는 정치이론을 연결하는 원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양자의 접

목은 궁극적으로 철학사상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연결시킨 철학자는 루소이며,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에게 중요한 행동규범으로 부각된다.

대부분의 정책문제는 정책참여자의 특수의지가 반영됨으로써 발

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일반의지인가? 문제의 속성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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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 이익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특정계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특수의지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가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정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이다. 강한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의에 대한 기준

은 불평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공평무사한 정책과정 참여자의 자세가 요구된다. 일반의지

는 권리중심적 사회에서보다는 의무중심적 사회에서 달성될 수 있

다. 따라서 정책과정 참여자가 정언명령과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전문지식인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지식발달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

는 조건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분석의 기법이 발달

하고, 통계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효율적인 정책결정이나 정책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모습은 계속적으

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물음이 현대의 정책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여러 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책과정 참여자가 정언명령을 지키고 

일반의지를 추구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정

책과정 참여자는 단순히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서는 의미가 없고 

참다운 지식인, 즉,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은 특별히 사명의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이 

궁극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책담당자들은 

근본적으로 정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추구가 효과적인 공공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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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스웰이 지적한 것처럼, 정책학은 사회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야만 하고, 정책학자는 공공이나 시민사회의 질서

라는 관점에서 계몽적 결정을 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학은 과학적·기술적 측면과 인본주의적 측

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책과정 참여자는 이슈에 대한 기술적 기

능과 정치적·규범적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실제  

우리는 절대적 진리나 객관적인 지식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사

람들은 일부분의 철학이나 과학적 이론을 그 시대의 지식인이나 

정치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한다.

규범은 의무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경험적 배경에서만 생각

될 수 없다는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주장을 일으킨다.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옳고 그른 것에 관한 윤리적 신념은 정책의 원초적 정당

성이 된다. 따라서 정책분석가는 특수한 정책의 문제에서 발생하

는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경험적으로 구분하여야만 하고 정책이슈

에 따른 사회적 과정에 관한 인과모델에 규범이나 가치를 관련지

을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책분석가의 주요 임무는 보다 상

위의 규범적 틀이나 이데올로기에서 수용될 수 있는 목표와 기대

하는 목표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 지식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특수한 종류의 철학이나 과학적 이론을 한 시대의 

시대성으로 판단하여 인식하고 있다. 정책분석가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자질은 단단하게 형성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

여 개념적 틀을 넓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고정된 관념

의 틀을 허무는 것은 데리다(Derrida)가 말하는 경제(economy)와 전

략(strategy)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벗는 것이 

때로는 경제적이고 전략적이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의 파괴 혹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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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deconstruction)는 철학적 개념, 전통의 유산을 허물거나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개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과정 참여자는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과 미래의 상황에 대

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유기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즉, 정책담당

자는 고정관념을 허물 수 있는 정의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2. 관료의 가치판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를 구조-기능적으로 이해하지만 관

료의 정책결정은 구조적, 공식적인 측면보다 기능적, 실제적 측면

에서 볼 필요가 있다. 관료의 정책과정에서 가치 선택에 대한 다

양한 철학사상적 담론이 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가치를 논할 

때 정의, 부정의, 형평, 자유, 평등, 책임, 능률성, 효과성 등의 개념

을 거론한다. 이 중에서 정의 개념이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스 켈젠은 ‘어떤 인간의 관심이 만족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적절한 순서인가?’라는 질문으로 가치판단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가치판단은 ‘갈등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며 사회적 질서 안에서 정의가 요구되는 것이 가능한,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이다(Kelsen 1967, 4).’ 가치판단은 결국 추구하려

는  가치들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인간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야기한다. 이

해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이 없는 곳에서는 정의에 대한 고려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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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다. 그렇지만 켈젠이 말한 것처럼, 그는 사회적 행복의 실현

을 의미하는 정의의 개념을 따르지만, ‘절대적 정의가 비합리적인 

이상이며 환상’이라고 보기도 한다(Kelsen 1967, 21). 그는 합리적

인 인식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뿐이고 나

아가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

은 다른 이해관계의 희생 위에 하나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킴으로써 

해결되거나, 갈등상태에 있는 이해관계 사이의 타협에 의해 해결

된다. 하나의 이해관계가 정당하면 다른 이해관계도 정당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하나의 이해관계가 정당하고, 다른 조건하에서는 다른 이해관계가 

정당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가치판단은 환경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거나 타

협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 통합문제

가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며, 민주적 과정 자체가 가치

에 대한 깊은 논쟁의 원천이 된다.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선택을 요구한다(Lowi 1979,

185). 정의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행사하는 이

념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의 부산물로서 여겨진다.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에서 정의가 사회의 다양한 기능적인 요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Lerner 1975, 1). 나의 관심은 관료가 

가치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공적 결정하

에서 취급되는 경쟁적인 가치들 중에서 적절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

다. 관료의 재량권이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팝스(Pops)



144

는 ‘의미 있는 재량권의 결핍이 특히 관료가 특수한 사안에 일반

적인 규칙을 적용할 때 부당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Pops 1991, 81).’ 예를 들어 규제기관이 공장주에게 경직되고 현

실에 맞지 않는 산업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

과를 야기할 수 있고 규제자에 대한 존경심도 감소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많이 발생한다.

관료들이 경쟁적인 가치들을 고려하여 추구할 가치를 선택하고 

과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관료가 정책결정

의 핵심인 가치판단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결

정을 할 경우에 많이 요구된다. 지나치게 많이 주어진 재량권은 

다른 상황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재량권의 범위가 적절하게 정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량권은 다른 상황의 고유한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식 결

정에 아주 중요하다. 반대로 너무 광범위한 재량권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정의의 공식적인 원리에 대

한 훼손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행태주의자인 다운스(Downs 1967)

는 관료를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그들의 행태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관료가 조직에서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가 가지는 공통적 목적에 

대해 연구하는 니스카넨(Niskanen)도 관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

산의 극대화(budget-maximization)라고 주장했지만(1971), 이를 수

정하여 재량적 예산극대화(discretionary budget-maximization)라고 

주장했다(1991).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정책결정에서 가치판단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직 행동에 대한 관료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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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Yates)는 ‘만약 관료들이 가치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

들은 정책결정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

이 갈등상태에 있는지를 유권자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

장한다(1981, 34). 정책결정자로서 관료는 종종 언제·왜·어떻게 행

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법이나 정책에 대한 

가치선택은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한다. 그러나 메이휴(Mayhew)는 

의회의원들은 가치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분배과정,

특히 자신들의 선거구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에만 참여하

려 한다고 주장한다(Mayhew 1974). 국회의원이 항상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재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상임위원

회의 의원들의 행태를 분석한 페노의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Fenno 1973).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압박(특히 재선)에 종

속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마이어(Meier)는 관료가 정책결정기관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축소를 포함하는 미국정

치의 속성 ② 하부구조 정치에 있어서 하부구조의 공개성 ③ 공식

적인 정책의 갭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의 재량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정책수요의 복잡성(Meier 1987, 48-53). 킹던(Kingdon)의 연

구는 대통령이 정책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관료는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임을 보여준다. ‘관료가 아

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

의 전문적 조언이나 컨설턴트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1984,

23-37).’ 관료의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다른 요소는 오랜 기간 해

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여 정책사안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점이다. ‘오늘날 정치적 기관장들은 정책정치가(policy politicians)

가 되는 경향이 있다(Heclo 1978, 106)’는 표현이 관료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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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관료가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

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ndon 1984; Meier 1987; Pressman and Wildavsky 1984). 관료는 

정치가로부터 위임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정책을 창조하고, 정책

에 대해 해석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책을 창조할 때,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배분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은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관료는 사실상 정책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주도권

을 장악하고 있다. 입법을 위한 초안의 작성은 대부분 관료의 몫

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해석을 하는 측면에서 

관료가 절대적 위치에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국민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관료는 정책이

나 정책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직을 조정하며 인력을 배치하고 목표 집단을 선정하

며 인센티브 등의 제 수단을 동원한다. 반면에 부정적 역할을 하

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재원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실패하도록 하고, 원

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거나(부작위) 반대하

고, 목표를 도치시키기도 한다.

정책평가에서 관료의 역할은 정책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특수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자를 선정하며, 평가 방법론을 정하고,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량권을 행사한다.

현실 정치체제에서 관료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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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에서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현실상황에서 양심과 배치될 때 많은 갈등을 겪

을 수 있다. 관료는 개인적 이익의 추구와 공익의 추구라는 양 측

면에서 갈등상태에 빠지거나 부정을 범할 소지가 있다. 관료는 속

임수를 쓰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행정비밀을 사용하거나 고발이

나 폭로의 허용조건 등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태

에서 철학사상적 가치에 대한 사고가 빛을 발하게 된다.

3. 관료의 가치선택: 평등과 능률63

대의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판단과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갈

등적 정책의 선택에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이다. 복지국가를 지

향하는 현대 정부의 역량부족은 일반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하여 국민의 희망에 대한 좌절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단기간 살아 있는 백열등 같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서비스가 장기간 국민의 생사와 행·불행에 직결된다. 어떤 의미에

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존재는 국가를 위한 일체성을 상징하고 일정

부분 국민의 충성심을 요구한다. 많은 학자들은 공식적 실수나 불

법행위에 의해 피할 수 없이 야기되는 윤리적 충격이 효율적인 거

버넌스를 방해하거나 숨기는 과정에 대한 혁신을 유도한다는 사실

63 이 부분은 Gyu-Cheon Lee. 1997. “Bureaucrat's Value Choice in

Policy-Making: Which Value Has Priority Between Equality and

Efficiency?”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0, no. 1. 내용을 수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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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고자 노력했다.

관료의 힘은 민주주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고객주의, 점증주의, 독단주의(arbitrariness), 제국

주의(imperialism), 편협주의(parochialism)64와 같은 관료제의 병폐

에 의해 합리성이 제한된다고 생각한다(Gormley, 1989). 이러한 병

폐를 극복하기 위해 관료를 통제하려는 많은 노력65이 제도개혁을 

논할 때마다 주요 의제로 등장했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관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관료들의 콩알세기(beancount-

ing)66, 정중시주의(proceduralism), 회피, 배타주의(particularism)와 

패배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가치를 선택하는 

관료의 역할은 다른 정책참여자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 관료들의 일상생활이 주요 공공가치에 대한 인식과 균형감

각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료의 가치창조(value making)가 문제의 소

지를 내포할 수 있다.

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료들의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

한 진술이다. 가치를 행사하는 방법은 정책결정에 있어 사용되는 

안내시스템이다. 어떤 면에서 정의라는 가치선택에 관한 부분은 선

출직 공무원의 영역이라 생각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헌법, 선거, 여론에 의해 표면화되는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64 편협성은 공공기관이 좁은 시간의 제한된 목적과 목표에 집중하여 큰 

그림(big picture)을 간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65 재판관의 적법절차와 사법심사, 최고 행정책임자의 조직개편, 사회서비

스 개혁, 행정책임자를 통한 집행명령, 입법부의 명백한 법률, 감시와 

예산승인, 그리고 일몰법.
66 기관들이 성장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통계를 창출하기 위한 결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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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은 반드시 사회정의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

정상황에서 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정상

황에서의 문제는 종종 도덕적 모호성과 복잡성에서 기인하며, 주어

진 결정상황에서 자유, 형평, 평등, 능률, 공익 같은 정의에 속하는 

개념이나 원리들이 갈등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개념에서 정의의 원리에 속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관료의 업무 속성상 정책결정 기준으로서 능률과 평등이 가치선택

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모든 정권의 국정방향은 

성장지향적, 복지지향적, 혹은 양자의 균형을 택한다. 경제성장 중

심의 정책은 능률을 강조하고, 복지정책 등 사회정책은 평등을 강

조한다. 평등과 능률이 가치선택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교환

이나 거래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의 개념은 종종 인간

이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으나 종종 인간으로서 

받거나 받아야만 하는 취급됨(대우)과 관련된다. 인간은 다양한 속

성으로 인해 불평등하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평등하다

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유사성이 어떤 의미에서 상이성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펑등주의의 기준들은 중립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몫(equal shares to all), 평등한 사람에 대한 

평등한 몫(equal shares to equals), 비율적 평등, 상대적 차이에 따

른 불평등한 몫, 그의 공과에 따른 몫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평

등의 개념은 사회에서 용인될 정도라는 관점에서 롤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철학사상을 따른다(Rawls 1971, 1993).

반면에 능률의 개념은 결과를 강조하고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며 

정의의 개념도 중시하지 않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쿠퍼

(Cooper)는 행정을 위한 규범적 기초로서 ‘시민으로서의 행정가’라

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행정을 위한 윤리적 규범의 원천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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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신이 미국에서 행정의 의무를 위한 설득력 있는 개념이 되

지 못했으며 ‘시민정신이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권위와 책무를 

정의하는 법과 규칙이다(1991, 1-5)’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의 가

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1991,

141). 관료는 공공복리를 착취하거나 인간의 권리를 해치는 제재 

능력을 사용하는 국가의 불법적인 노력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화적인 설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관료가 정책을 결정함

에 있어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의 목표보다는 공익을 위해 재량권

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렌(Orren)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라는 관점에서 미국 선거행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항상 실패했다

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에 집단 심리적 동질감, 특히 당파 같은 독

단적 요소(solitary factors)와 정책 이슈처럼 목적적 목표(purposive

goal)가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Orren 1988, 13-29).

가치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정책의 

형태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and Franklin)은 정책형성과 

이를 정당화시키는 활동이 전형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에 대한 갈등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은 다른 정책참여자들이 가지는 다른 종류의 가치, 이해관계 

그리고 신념으로부터 기인한다(Ripley and Franklin 1986, 21). 그

들은 정책을 배분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마이어 또한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유권자 정책으로 구분한다(Meier 1987,

76-111). 이러한 구분의 잣대는 영향력 있는 참여자가 누구인가와 

갈등의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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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분배정책의 결정―특히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

어지는―에서는 갈등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의 경우 강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린다. 국회의원은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주로 상징적인 정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Ripley and Franklin 1986, 179). 이렇게 탄생한 정책은 그것을 집

행하는 과정에서 관료의 재량이 필요하고 가치선택도 관료의 몫으

로 남게 된다. 재분배정책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의 부정의를 

제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평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고,

규제정책도 사회 전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능률보다는 평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은 

어떤 개인적 이익을 억제하고 사회 전체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윤리적 제약은 특히 공공활동이나 논의에서 혜택과 부담을 배분

하는 결정에 있어 두드러진다. 만약 평등과 능률이 가치가 있으며 

상대적 개념에 대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취할 수 없고 심한 갈등

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내용에 대한 타협이 필요

하다. 타협이 이루어지는 일정 부분의 평등가치가 능률을 위해 희

생될 것이고, 약간의 능률가치도 평등을 위해 희생될 것이다.

롤스의 아이디어는 평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 프

리드만의 아이디어는 능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

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정책결정 참여자의 가치관에 의존하게 

된다(Okun 1975, 92). 루크(Luke)는 관료가 관료적 가치(능률, 편의

성, 중립성)와 정치적 혹은 민주적 가치(정의, 평등) 사이의 긴장에 

대해 균형을 잡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199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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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의 문제점은 선(善)이 구성원들에게 감소될 수 없고,

사회에게도 감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을 위한 핵심 

원리로 능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능률은 도구적 가치이

지 궁극적 가치는 아니다. 능률은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능률이 정책 이슈를 논

하거나 공공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책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이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능률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지만, 정의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평등의 기준보다 높은 가치에 속하지는 않는다

(Pops 1988, 3).

경제 지향적 집단이 형평(equity)의 원리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

다. 독자성을 지향하는 집단(solitary oriented groups)은 분배적 정

의체계에서 평등의 원리를 기본적 가치로 사용하고, 돌봄 지향적 

집단(caring oriented groups)은 요구(need)의 원리를 기본적 가치로 

사용한다(Deutch 1975, 147).

관료는 정책결정에서 핵심가치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른 종류의 

요구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서 능률

과 평등 사이에는 약간의 교환이 필요하지만, 그들 사이의 교환에 

있어 항상 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임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능률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기술투자와 평등의 관점에서 비숙련노동자의 잠재력

을 개발하는 것이 모두 사회를 이롭게 하지만 어떤 방식이 사회에 

더 보탬이 되는지 알기는 어렵다. 결국 가치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고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이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평등과 능률 사이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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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책효과에 대한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에서 평등이 강조될 때, 관료는 

사회를 위한 제한적 가치로서 능률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

고, 능률을 강조할 때 평등가치의 제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고트너(Gortner)가 지적한 것처럼, 윤리적 담론은 거시적 정책윤

리와 미시적 개인윤리 사이의 지속성을 포함한다. 거시적 윤리는 

어떤 결정이 전체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다(1991,

35-36). 관료가 하는 결정은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민주

적 이상인 평등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만약 관료가 하나의 가

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그들은 평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능률은 항상 무엇을 위한 능률인가? 하는 의문을 남기기 때문이

다. 평등은 정의의 근본적인 원리(substantive principle)로서 정책의 

목적을 나타낸 것이고 능률은 도구적 원리(instrumental principle)

로서 수단에 해당된다. 목적과 수단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수단보

다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정책의 유형에 따른 가치선택의 맥락에서 보면, 분배정책에서는 

능률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규제나 재분배정책에서는 평등

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능률은 어떤 의미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목적을 정당화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

가 관료의 역할을 가치중립적 집행에 둔다면, 평등을 고려할 필요

가 없다. 관료에게는 주어진 정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만 요구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관료의 정책결정 기능을 고려

한다면, 평등은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 중 하

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에서 평등이 

정의(Mckeon 1963, 60)’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면, 법의 일반적 

규칙하에서 정의로서의 평등에 관련된 의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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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등에 대한 의미는 아주 복잡하다. 특히,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속성상 역사적이다. 분배―공정한 분배와 불공정 

분배―는 시간에 따라 변화된다(Walzer 1983, 9).’ 분배적 정의에 

대한 최상의 계산은 그것의 부분에 대한 계산이다. 즉, 사회재와 

정의의 영역에 대한 계산이다. 그러나 분배적 정의의 속성과 사회

에서 취하는 분배적 정의의 형태는 사회의 안정이다. 정의가 사회

적 의미에서 상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논할 때 

우리는 차이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정의의 영역이나 범

위에 대해 민감해야만 한다. 사회가 다양화되면, 사회는 보다 공평

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는 더 넓은 영역을 가진다. 보다 

독특한 상품과, 보다 분배적 원리, 많은 기관, 많은 절차가 있기 때

문이다.

만약 우리가 독재정치와 이에 따른 정당이나 국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평등을 기술할 수 없다면, 평등은 정치

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평등주의적 정치의 형태는 자본주의와 돈

의 독재와 투쟁하는 본원적 속성을 가진다. 관료의 권력이 돈의 

권력에 의해 균형이 파괴된다면 관료는 독재자가 되거나 독재자 

집단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과 영향력을 

살 수 있고, 자리, 교육, 명예도 살 수 있다.

평등주의 사회의 구축은 평등을 위한 투쟁의 끝이 아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Politics)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의는 시

민이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상호 존중과 공유된 자존이 복잡한 평등성의 강점이며, 이것이  

참을성의 원천이 된다.

가치구분은 정책결정이 정책 갈등과 교환을 포함하고 있는 곳에

서 특별히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의 영역과 돈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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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진정으로 가장 

불가능한 혼합일 수도 있다. 도이치(Deutch)의 주장에 따르면, 분

배적 정의의 개념은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조건과 재화에 대

한 분배와 관련된다.

혜택과 피해, 보상과 비용, 혹은 개인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유·

무형의 재화에 대한 배분에 관련된 부정의에 대한 감각은 ① 배분

을 지배하는 법칙의 기반이 되는 가치(가치의 부정의: injustice of

values), ②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원용된 법칙(법칙의 부정의: in-

justice of rules), ③ 법칙이 집행되는 방법(집행의 부정의: injustice

of implementation), ④결정을 만드는 방법(결정과정의 부정의: in-

justice of decision-making procedures)을 가리킨다.

정의는 개인적 복지와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자연적 가치는 개인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사

회적 협동’을 육성하는 가치이다(Deutch 1975, 140). 이러한 관점

에서 그의 이론은 경제적 생산성이 기초 목표인 비협동적인 관계

에서는 형평이 평등이나 요구보다 분배적 정의에서 보다 지배적인 

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평은 평등과 다르다. 관행적인 공

식에서 형평을 적용하는 것은 집단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인 투입이 개인의 몫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이츠는 평등이 현대의 정치적 담론에서 지배적인 아이

디어가 되어 왔다고 주장하며(Yates 1981, 35) 평등이 고려되어야

만 하는 여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많은 복

지정책에서처럼 정책 논쟁에서 평등의 주장을 찾는 것이고, 또 하

나는 권리의 아이디어가 평등의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에게 집단의 이익(기업, 노동, 청년, 그리고 다른 인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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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이 요구될수록 선택을 위한 계산의 

임무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집단을 평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노력은 로위가 말한 ‘이익집단 다원주의(interest group pluralism)’

로 그들을 이끌어간다(Lowi 1979).

앤더슨은 평등과 능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평등의 개념은 

아마도 정책평가에서 독립적인 고려로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에 

관한 논리적인 관계를 취하는 선결요건에 가장 관련된다. 대부분

의 현대 평등주의 담론은 현존하는 불평등이 부당하고, 상이한 취

급이 비슷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달려있다. 평등이 커뮤니언

(Communion), 집산주의, 협동을 포함한다는 샘슨의 주장처럼

(Sampson 1975, 61)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기능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정책결정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핵심가치를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앤더슨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고, 결정의 과정에서 

각 단계는 기여해야만 하는 가치에 대한 최초의 규정에 의존한다’

고 주장한다(1979, 712). 또한 그에게 능률은 정책평가체계에서 필

요한 고려요소라고 주장한다. 규정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나은 대안 결정의 합리적 기준이기 때문이다(1979, 719).

능률은 유용한 가치로 다른 가치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비교하

기 위한 도구, 정의의 영역에서 수용성의 최소한의 실험을 통과하

는 정책대안 사이의 결정요소(tie-breaker)이자 도구적 가치

(instrumental value)로 주목된다. 만약 능률을 이러한 도구적 감각

에서 적절하게 주목한다면 ‘정치적 판단의 낮은 수준의 기준

(lower-order criterion of political judgment)’이 된다(Anderson 1979,

720). 능률이 실질적인 정의, 평등, 그 외 어떤 인간의 기본적 가치 

순위에서 보다 높게 취급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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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철학사상

1. 농업에 대한 철학사상

1.1. 미국의 농업에 대한 철학사상

농업윤리가 농업경제학의 용어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

다.67 이후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농업정책을 위한 유용한 도구

로서 철학을 적용했다. 이때의 윤리적 이슈는 주로 식품안전, 환

경, 동물복지, 해외원조, 지속성, 그리고 가족농이었으며 정책적 차

원의 논의는 점증주의적 정책형성, 분배 및 재분배정책, 경쟁, 농

산물, 그리고 기회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효용에 

뿌리를 둔 결과론과 결정규칙을 관련시켰다. 농업을 보는 시각을 

나타낸 분석적 틀은 정책과정, 윤리와 정책의 결합, 그리고 농업구

조였다(Wunderlich 1995).

67 The Journal Economics and Philosophy와 Agriculture and Human

Values가 1984년, 그리고 Th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가 1988년에 출발했다.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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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철학사상적 시각은 그 이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

상적 담론이 농업사학회의 결성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농업

사연구회(Agricultural History Society)68는 미국의 농업에 대한 시

대적 상황과 시각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농

무부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경제학자, 농촌사회학자, 식물학자, 도

서관 사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농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농업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가 있고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제공했다.

농업사에 대한 연구는 여섯 가지 주요 분야(토지정책, 남부 노예

제도, 농업조직, 상업농, 정부정책, 농촌지역 역사)에서 있었던 경

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소작제도가 자본이 없는 젊은 사람

들이 영농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토지 소유자와 미래 농업인을 

위해 유용하고 영구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견해가 결국 공리주의적 농업철학사상이 미국농정을 지배하게 하

였다(Hurt 2004).

초기 농업문제의 핵심적 이슈는 토지에 대한 투기문제와 금융자

본가의 행태였으며, 이러한 사회구조가 농장주를 소작계급으로 전

락시켰다.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이르러 금융자본가들은 미국

농업을 파멸시킨 장본인으로 비난받았다. 농업 문제와 연관된 금

융자본가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많은 학자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가 농업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농업에 대한 전반적 틀을 제도화하던 초창기에 농민들에게 경제

68 1919년 2월 14일 워싱턴DC의 코스모스 클럽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

의 활동을 통해 농업에 대한 동정심, 안정된 결정, 경험의 확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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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득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즉, 상업농을 통한 이익극대화

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탐욕적 이익추구보다는 가

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였다. 농민들이 추

구하는 목적은 ① 매년 가족단위의 생존과 장기 가계재정 보장,

② 지역사회 속에서 가구의 필요에 대한 충족과 사회적 관계였다.

농업윤리는 식량의 생산, 가공, 분배, 소비와 연결된 윤리성을  

강조하는 철학분야이다. 사람들은 영농과 목축을 역사적, 도덕적

으로 칭송될 만한 활동으로 보아왔고, 농촌주민의 삶의 모습이 도

덕성의 모델로 장려되었다. 농민 혹은 농기업 대표로서의 경력이 

중요하게 인정되었으며 농업윤리와의 친숙성은 농촌지역의 주민

에게 실질적인 자산이었다. 모든 국민의 삶이 안정된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정치적 행위는 농업실천

에 영향을 주었다.

농민이 도덕성의 덕목을 가진 모델이라는 견해는 1964년 출판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통된 사회 인식이었다. 그러나 카슨의 논의 이후에 농

업의 도덕적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69 비록 농업윤리가 수

질오염으로부터 동물의 권리까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논의를 포

함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특수한 이슈는 농업과 농촌생활의 윤리적 

중요성을 특징화하기 위한 일반적 시도의 한 부분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왜 농업이 특별한가? 왜 식량생산이 기업의 제품생산과 윤리적

69 산업사회에서 적용되는 농업생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책이 뒤이어 

나왔으며 E.F. Schumacher's Small is Beautiful(1973), Wes Jackson's

New Root, for agriculture(1980), John Robbins' Diet for a New

America(198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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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른가? 농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은 농업적

(agrarian)인 것으로 분류되고 농본주의자인 제퍼슨과 에머슨이 이 

부류에 속한다.

농업윤리에 대한 주제는 농화학제와 관련한 환경적 관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장의 규모와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 기술과 공공정

책의 영향,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 부유한 국가

나 개인이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 인구증가와 

식량생산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당시의 입장에서 미래세대에는 

농업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현세대는 농촌주민, 특히 

농민이 윤리적으로 칭송되는 행위를 보이고, 윤리적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농본주의자들은 영농이 도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

공정책이 농업을 특별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믿었다. 농업윤리와 

농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고방식들이 농업정책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농민을 ‘신이 선택한 사

람’이라고 기술하며 농민이 도시주민과 달리 도덕적 덕목을 개발

한다고 보았다. 루즈벨트도 영농활동을 도덕적 순수성으로 보았

다. 루소도 자연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보다 

완벽하게 덕목을 향한 인간의 능력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제퍼슨

의 이러한 영농의 도덕적 덕목에 대한 견해는 헌법적 논쟁에서 읽

을 수 있다. 일반시민은 공적자원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낭

비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플라톤이나 홉스는 민주주의

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제군주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18세기 유럽의 어떤 토지 소유자 계급은 귀족으로서 책임 있는 

공공정책을 유지하는 데 개인적 관심을 가진다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했다. 그러나 제퍼슨은 미국에서 토지 소유자는 귀족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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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세 토지 소유자가 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제퍼슨

은 자신의 믿음과 달리 ① 농민이 비농민보다 강한 도덕적 특징을 

가진다는 견해를 비교적 적게 주장하면서 주요 철학적 주장은 농

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② 농민도 군사

적 보호와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강한 경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의 개인적 이해는 시민의 의무와 동등하며, ③ 미국의 

민주주의는 형성기에 자본가들의 이익과 같은 특별한 이익에 특히 

취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담스미스, 흄, 벤담, 제퍼슨과 같은 철학사상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에머슨(Emerson)은 인간의 잠재력에 덕목이 내재된 것으로 

생각했고 원초적인 철학의 임무가 인간의 목적에 자연주의적 철학

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영농에 관한 에머슨의 찬사는 개인적 

완성에 관한 윤리에 기초한 것이다.

반면, 베리(Berry)의 농업철학은 미국의 철학적 전통과 일치하는 

요구, 즉, 자연주의, 영적 원천으로서의 보편주의, 관계의 중요성,

자연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것이다. 그는 인간이 자연 속에 섞여 있

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농업의 도덕적 실패는 인간 속성의 실패라

고 보았다. 그는 미국인이 너무 탐욕적이고, 낭비적이고, 게으르고,

가식적이라는 인간 속성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생각했다. 농업의 

위기도 이러한 미국인의 속성에서 찾았다. 베리는 농지, 야생동물,

이웃을 돌보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다. 시민의 건

강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는 농장은 제

조된 화학비료 등 화학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자들도 식품이 어디서 오는지, 또는 안전성, 영양, 사회정의, 환경

영향, 문화적 전통의 의미에서 어떻게 식품을 선택 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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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감각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농촌은 모든 미국인에게 상징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농촌에 영향을 주는 많은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깊이가 없

고 비판적이지 않은 기존의 관행이나 개념을 수용하는 데 기반하

고 있다. 미국 농촌 거주자들은 농본주의자라는 자체 이미지에 매

달려 있다.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농업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지 않

지만 농업이 도덕적이라는 자체 이미지와 농업이 독특한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비스니스의 수사 사이의 갈등이 

미국의 농촌문화 속으로 잘못된 의식적 요소를 끼어들게 하였다.

농업자체의 윤리는 무엇인가? 던든(Dundon 2003, 434)은 ‘인간

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과학으로서 윤리에 대한 인

류애 중심의 정의’를 제시했고, 크리스필스와 만돌리(chrispeels

and Mandoli 2003, 4)는 윤리가 법의 정신과 문자, 종교적 신념, 기

준 등을 포함하는 하나 혹은 여러 이념들에 고착되었다고 주장한

다. 윤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 대한 것

이다. 던든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토양비옥도, 농촌생활환경, 환경

주의, 식량안보 등)이, 농업학자들이 잘 개발된 윤리적 도구와 사

고를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복잡한 윤리 영역이라고 하였다.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생산자, 과학자, 교육자)에 의해 전해 내려

온 윤리의 역사적 내용, 즉, 농업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행위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토대 혹은 도덕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

는 것이다. 왜 이러한 도덕적 확신이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예를 농업역사와 농업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제퍼슨의 농지균등

분할론에서 농업은 인간의 노력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고 민주주의

의 기반이다. 역사상 나타난 슬로건(Food will win the War, Feed

the World, Green Revolution)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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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로건들은 식량생산의 도덕적 진실성을 방어하는 데 우호적인 

것들이다.

반면에 톰슨은 농업경영자들이 식량생산에 근거한 사회계약의 

관념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한다. 톰슨은 농본주의자들이 내재적 

농업윤리를 식량생산 증대에 기반한 사회계약의 이상주의로 타락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가 의미한 것은 ‘사회계약이 최초로 도덕적 

언어와 윤리철학을 연결하였다는 것이다(Diebel 2008, 304).’ 사회

계약은 사회적 윤리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도구의 하나

다. 충분한 식량의 공급자로서 농업에 대한 사회계약은 진부하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발전과정에 있고 농업경영자들 사

이에 존재하는 쉽지 않은 윤리적 물음이 사회계약의 중심에 있다.

농업경영자들은 농업의 복잡성, 새로운 사회계약의 좌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철학적 언어의 생소함에 직면한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하기

도 하고 윤리적 논쟁으로 이끌기도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관

련한 도덕철학은 인류애 중심적(anthropocentric) 가치와 생태 중심

적(ecocentric) 가치 사이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도덕철학의 철학사상적 위치를 예시한 것이다.

보다 인류애 중심적인 결과론은 예상된 행동의 결과와 영향에 근

거한 윤리적 결정이론과 연결되고, 보다 생태 중심적인 의무론은 

결정의 투입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결과론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인류애 중심의 공리주의가 

확대되면 비인류애 중심적 공리주의로 이동한다. 벤담의 쾌락(선)

과 고통(악)의 이론과 밀의 최대 다수의 행복원리와 관련된 공리

주의가 세상을 먹여 살리는 농업의 도덕적 확신에 대한 철학적 근

거이다. 또한 소비자 효용의 경제와도 연결된다. 벤담은 동물이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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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 고통을 인식한다면 확장된 공리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리하여 확장된 공리주의는 인간의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을 

넘어 모든 지각 있는 생물을 포함하게 된다.

인류애 중심적 생태 중심적

결과론
(Consequentialism)

비결과론/의무론
(Non-consequentialism)보다 전통적

인류애 중심적
공리주의

정의
확장된 공리주의

덜 전통적

통합적(Holistic)
비인류애 중심적 공리주  
의(Non-Anthropocentric-

Utilitarianism)
대지의 여신
(Gaian)

출처: Diebel, Penelope L. 2008. “Ethics and Agriculture: A Teaching Perspectiv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p.306.

전통적인 의무론은 성취된 목표보다 행위의 속성과 참가자의 의

지에 의해 도덕성이 검증되는 칸트의 의무중심적 윤리에서 나온

다. 또 하나의 의무론적 접근은 롤스의 정의론과 윤리적 결정이 

무지의 장막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제안을 포함한다. 우리는 무지

의 장막 뒤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경받고, 인지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보상받는다고 상상할 수 있다. 평등주의자

와 자유지상주의자는 이러한 정의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평등주의

자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권리를 보완하거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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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대한 것이다(공교육, 보건의료 등). 롤스의 공정성 개

념의 확장은 현세대나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지속적 윤리를 유도한

다. 통합적 접근은 보다 강한 지속가능성 철학(보존과 보호)과 강

하게 연결되고, 대지의 여신이론에서 윤리적 결정은 지구라고 불

리는 유기체를 포함하는 큰 모습의 공정성과 정의관에 연결되어야 

한다(Diebel 2008). 세계기근, 환경적 진솔성, 농가안정, 유전자조

작 종자의 사용, 연구와 식용을 위한 동물의 사용 등과 같은 철학

적 이슈는 철학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도덕철학의 방향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근거에서 갈등이 있다. 논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서로 다른 철학적 근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Diebel

2008, 306).

1.2. 한국의 농업에 대한 철학사상

한국농정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국농정이 철학사상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가?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와야 한다는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농업정책들이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로부터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이 농업·농촌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현상유지적인 것을 목표로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가? 농정을 통한 지원이 도시의 가난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

려하고 있는가? FTA 체결과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반

발에 대한 대응으로 농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잠

재적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부분적이지만 아주 생명력 있고 근원적인 응답은 철학사상적 배경 

위에 세워진 농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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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은 철학적 사유를 기초로 하지만 적절하게 철학적 지

향점을 밝히지 않는 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유동적으로 만들고, 정

책결정 책임자의 변동이 정책의 변화를 초래한다. 새로운 최고 정

책결정자가 나오면 자신의 색깔을 입힌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고, 사람이 바뀌면 이러한 정책들이 폐기 및 축소되고 새로운 정

책이 나온다. 농업과 농촌은 국방과 외교라는 국가 활동을 제외하

면 국가정책의 종합적인 전체적 특성(복지, 산업, 행정, 사회 등)을 

가지기 때문에 농정은 일반 산업정책과 달리 다양한 목표, 대상,

성격 등에서 복잡성을 보인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거

나 정책수혜 대상이 농업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복지정책 영역의 

상당부분을 농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만 하는가? 이는 분명히 철학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농정을 위한 철학사상적 담론도 일반적인 철

학사상적 담론과 다를 게 없다. 농정의 대상인 농업과 농촌의 상황

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제기되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농정의 

기본 틀은 미국의 농업법과 같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농정이 지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설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

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호소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본질적 속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용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

정하고, 농업·농촌을 돕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

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농정에 대한 철학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를 먼저 내세

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를 지탱하게 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담론이 있었다. 반계 유성원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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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하는 이념이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성리학적

인 이념을 바탕으로 고유한 통치이념과 운영원리를 가진 독자적 

실체로서 국가를 상정하고 ‘공(公)’이라는 이념을 내세웠다(송양섭 

2012, 148).

조선시대는 올바른 정치의 부재, 당파 싸움, 양반계급의 농지소

유 등으로 국가사회가 문란하였다. 자연친화적인 농업생산이 절대

적이었던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소작농, 중소지주, 기술자나 상인

계층은 사회의 하층에서 힘겹게 살아왔으며, 상류층으로서 지식인

과 관료층이 이들 위에 군림하였다. 대동사회의 목표를 실현한다

는 유교적 가르침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해 상류

층에 사욕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라는 도덕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회가 문란해졌다.

사회의 문란과 정치의 잘못된 통치 관행이나 부조리 상황과 관

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는 농지에 관련한 것이었다. 소

수의 지주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되어 대토지 겸병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토

지를 가지지 못한 농민들은 토지소유주의 착취, 자연재해, 징세 

등으로 몰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문란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잉태하였다. 사적 소유에 

입각한 병작지주제가 농민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유형

원의 사상은 공과 사에 대한 구분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성리학

적인 관점에서 사(私)→욕(欲)→불선(不善)이고, 공(公)→도심

(道心)→지선(至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의 내용

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공과 이(理)

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유형원의 이 이론은 정의에 대해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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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도덕철학과 윤리 그리고 정치철

학을 나타낸다.

반면에 담헌 홍대용은 ‘실재하는 것 외에 관념적 존재의 선험적 

실재성을 부정하였다. 인간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

에 인간의 선악은 감성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존재론적 관념성’

으로서 이(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철학사상은 국가라는 

개념과는 무관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양철학, 동양철학 등으로 개념

화하고 개념은 다를지라도 철학의 대상이나 철학적 관념은 근본적

으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모습

을 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송영배 2012, 163-164). 우리나라

의 철학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효대사와 같이 독자적인 불교철학을 창조하기도 

하였지만,70 대체로 중국철학의 담론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철학자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철학사상에 미친 영향은 매

우 크다. 특히 농업이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자연주의 철학자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농정의 철학사

상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농촌을 동경한다’는 

표현은 노자의 철학이 자연 동경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다(우현

민 역주 1976, 14-15). 또한, ‘인간이 베풀어 놓은 가지가지의 가치

개념은 모두 상대적이며 상대적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우현민 역주 1976, 22).’ 장자는 경험적 인식이라는 것이 인식하

70 원효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원효의 사

상은 일심(一心)과 화쟁(和諍)으로 중국에서 배워갔다. 도는 모든 존재

에 미치지만 결국 하나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대승기신론). 만물

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이론의 다름을 인정하되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노력했다(화쟁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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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체의 지능과 삶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경험적 인식이 개체에게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모든 개체들의 삶의 양태와 조건

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인식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학사상적 사조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름을 나타

낸다. 장자가 ‘절대적 타당성’을 부정하고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

는 목적은 바로 인간의 지식에서 파생된 ‘옳고’, ‘그름’의 시비 판

단과 그것에 기초한 강한 ‘명분논리’가 모든 규범적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념론

자들은 오직 자파(自派)의 이념과 시비 판단의 기준만을 절대불변

의 진리로 고착시키고, 상대방의 사상적 이념이나 주장에 대해서

는 부정하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장자는 이러한 

논쟁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고 우주의 모든 개체적 존재들의 보편

타당한 존재론적 근거를 ‘도’라 일컬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나 농정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주제로 한 

철학자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목민관으로서 농업을 보는 시각을 

나타낸 다산 정약용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철학사상적 담론에 관

한 약간의 배경을 제시했다. 다산 정약용은 명상적이고 관념론적

인 성리학의 패러다임을 실천적 윤리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대체시

켰다. 그는 도덕의 실천 없이 그 자체로 선험적으로 주어진 ‘덕’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덕을 이루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정약용 1981, 218) 다산의 

철학적 관심은 인간, 특히 지식인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행위,

즉, 인도(人道)의 구현에 있었다(정약용 1981, 218). 우리의 정체성

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즉,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화적, 역사적 전통 등 우리의 삶의 범주나 환경을 떠나서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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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선언했다(정약용 1981, 306).

정약용은 농업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자연

권적 사상에서 농업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목민심서에서 농정

에 관한 내용은 권농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농사라는 것은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옛날의 현명한 수령은 권농을 부

지런히 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명성과 공적으로 삼았으니 권농이 

수령의 으뜸가는 책무이다(정약용 1981, 179).’ 권농의 요체가 세

금을 덜어주어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보

고 있다. 권농의 정사는 농사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예, 목축,

양잠, 길쌈 등의 일도 권장해야 하는 것이다. 농기구와 직기를 만

들어 백성들이 농사용구를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백성

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백성의 수령된 자의 힘쓸 바이다

(정약용 1981, 194). 농사는 소로 짓는 것이니 관에서 소를 제공하

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소를 서로 빌려주도록 권장하기도 하여 권

농하는 데 힘쓸 일이다(정약용 1981, 197). 정약용의 이론은 현재 

국가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화정책이나 농업과

학기술개발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담당자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농업을 국가의 핵심적 정책대상으

로 삼고 이의 발전을 통한 탄탄한 국가경제와 농민들의 삶을 윤택

하게 하는 철학사상적 기반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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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정의 철학사상적 뿌리

2.1. 미국 농정의 철학사상적 뿌리

2.1.1. 독립선언문

미국의 정치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철학사상적 배경은 독립선

언문에 함축적으로 표현된 사상이다. 독립선언문에 발현된 사상은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이 영구히 지켜야 할 국가의 가치와 진리를 

나타내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독립선언문은 자명한 진리를 다

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

복 추구권이 있다… 통치체계의 정당한 권력은 지배를 받는 사람

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

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사람이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

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새로운 정부

를 조직하는 것은 사람들의 권리…”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천부인권적,

진리적 가치로 내세웠다. 이 가치들은 헌법에 좀 더 구체화되어 

‘정의확립, 국내 안녕, 국민복지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모든 법 제

정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정치활동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여

야 하는 가치들로서 이후 현재까지 미국정치나 정책의 사상적 배

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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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국헌법

미국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모

든 미국법과 정치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헌법은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제정되고 1788년에 발효된 성문헌법으로서의 미

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과 

불문헌법으로서 판례법을 포함하는 헌법률(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불문헌법은 미국의 법원이 헌법에 관한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판례를 통해 수립된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무수한 불문헌법률을 창조하였다. 미국에서 성문헌법

전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매년 헌법 관련 판례 

등을 통한 헌법적 보완이 추가되어 헌법률을 이루고 있다. 성문헌

법전은 전문(前文),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6개의 미합중국헌법전

의 본문을 다룬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

한 채 새로운 헌법조항을 추가·증보한 개정조문(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사상은 미국의 정치, 경제, 행정, 법

률 등 모든 면을 지배하는 기본적 사상이다. 헌법의 기본제정 목

적은 헌법 전문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우리들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

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도록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내재

적 정부의 권위는 정의, 질서, 평화, 안전, 복지라는 공공선을 위하

여 개인의 행동과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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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덕목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요구하거나 가정하

거나 버리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헌법의 조문은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

는 문제는 사안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헌법률에  

의거하여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예를 들어 소

수자보호 행위(afirmative action)는 과거의 차별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

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조문은 도

덕적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며 헌법을 도덕적으로 읽기 위해서 해

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헌법에서 사용한 적법절차(due process)나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같은 언어를 도덕적으로 해석하

는 헌법의 실천은 도덕적 실행으로서 판사나 변호사가 도덕적 원

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아 사법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표현한다.

미국의 법은 어느 정도까지 고전적 철학사상과 자유주의적 민주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인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에 관련된 철학적 이슈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일반적 복

지에 매우 기여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헌법에 선언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어떠한 사회정책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

서 우호적 취급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목표와 개인의 중요한 자

유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 조각의 지적 혼돈이라고 

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옳은 해답(right answer)’은 

논리실증주의보다 판사나 법률가의 결정과 행동에 의존한다

(Dworkin 1977, 2000). 드워킨의 이러한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헌

법적 해석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Dor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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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농정의 철학사상적 뿌리

우리나라 농정의 철학사상적 기반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한 것

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념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의·박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각인의 기회

균등’이라는 철학사상적으로 국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과 정

신을 천명하였다. 구체적 헌법조문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재산권 보

장과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제2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그리고 환경권(제3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철학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정의실현, 부정의 

타파, 국가사회의 운용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정의 근본적 이념에 관해서는 헌법 제121조에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하고, 제

123조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제124조

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정에서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정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로 ‘국민

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동법 제2조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발전

을 위한 공익적 기능 수행, 제2항은 경제주체로서의 농어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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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그리고 제3항은 농어촌의 전통과 문화 보존과 산업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쾌적한 환경 발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철학사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정의를 타파하고, 농어업인의 행복추구권을 달성

하고, 국민 전체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데 두고 

있다.

3. 미국 농정의 철학사상

미국은 농업을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문으로 여기고 있다.

농산물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은 농민뿐만 아니

라 외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

친다. 일반적인 농업정책의 철학사상적 기초는 규모 확대나 농업

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대부분의 서구국가들과 동일하다(Moore

1987, 5).

미국에서 농업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시

대부터였다. 연방정부가 농업부문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였

고, 헌법에 표현된 정의확립과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로 시작되었다. 대공황기의 미국농업은 낮은 농산물 가격, 농민의 

부채 증가, 한발로 인한 토양침식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쇠약해졌

다. 이때부터 시작된 농민 지원에 대한 정당성은 철학적 개념인 

형평(equity)의 이념에서 찾았다. 전통적으로 미국사회는 부의 공

정한 배분이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형평은 선이고 불균형

은 악으로 생각한다.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에 비해 몇 십년 동안 

현저히 뒤떨어져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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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는 데 관심이 있었다. 형평성은 광의의 정의 개념에 포

함되는 이념이다.

두 번째의 정당성은 가설화된 시장실패의 존재이다. 최근에는 농

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농업의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위

험과 불확실한 환경에서 오는 농장 운영의 어려움에 두고 있다.

즉, 농장운영이 다른 사업보다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전통시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보고 농업시장의 불완

전성에서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 영농 위험이 존재한

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 개입이 농업부문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위험의 증대를 농업정책에 대한 정당성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당성의 기초는 정부실패의 존재와 시장실패에 대

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 정부의 불완전한 금융 및 

예산 정책, 지속적인 농업정책 변경이 위험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세 번째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자원의 보존과 환경적 이슈이다.

여기에는 농촌인구의 유지와 농촌발전이 포함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포함된다.

넷째는 식량안보의 확보이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의 급속한 변

화는 국민의 식량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 농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은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갈등의 해결에 의존한다

고 말한다(Tweeten 1970). 목표에 관련된 가치에 관하여 복지, 효

용, 만족, 웰빙, 자유, 정의, 안전, 발전, 안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수단의 연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

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나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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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적 능률, 경제적 능률을 위한 자유

기업체계와 같이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농본주의는 영농을 신성한 소명으로써 국부의 주요 원천으로 본

다. 강령으로 농업인은 선량한 시민이며, 영농이 비스니스이며 동

시에 삶의 방식이고, 영농은 가족기업이어야만 하고, 토지는 경작

자가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농업부는 농업을 위한 

가치나 목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학사상적 배경을 가지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사고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최초의 성문법으로서의 농업법은 1933년에 제정된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이다. 이 법의 목표는 ‘농업

구매력을 증진시켜 존재하는 국가의 경제적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비상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비용에 대응한 수

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부채에 대한 긴급 완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합동 토지은행(joint-stock land banks)의 질서 있는 청

산과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선

언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 불평등의 점진적 시정에 의해 구매력의 평등성을 추구하기 위

해서, 그리고 농장 생산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서’라고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938년 농업조

정법 개정을 통해 ‘1938 토양보전과 국내 할당법(Amendments to

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tment Act)’으로 명명하고, ‘국

가의 토양 자원의 보전과 농산물의 주 간 또는 외국과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농산물의 이동을 제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농업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로 명명되었으며 농업부가 담당하는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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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영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농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량에 관한 것이다. 농업예

산의 70% 정도가 식량과 관련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식량문

제의 중요성은 소비자(일반시민)를 위한 안전한 식량공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농업인도 소득보다는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업정책은 대농이나 소농에 치우치지 않

고 식량공급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미국농정은 국내적인 것에 집

중하고 국제적인 것은 아주 조금 고려한다. 현재 농정에서 제퍼슨

이나 에머슨의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농민이나 농촌을 보는 시각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남아 있다.

4. 한국 농정의 철학사상적 담론

4.1. 한국 농정의 철학사상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때, 철학사상

적 근거와 당위성을 찾는 노력은 농정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 농정의 지속성은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여 큰 변화 없이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증대

되고 농정의 행위자들은 계획적으로 관련 설계를 할 수 있다. 철

학이 없는 사회는 혼란이 초래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결국 철학사상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구

성원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철학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담론은 활발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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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적어도 철학적 배경을 가진 정책결정이 사회적 악

(vice)을 최소화하고 선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문제의 인식단계

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정책 간의 인

과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정책

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 판단의 기준을 철학사상적 개념에서 출

발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어떤 종류의 농정이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

며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철학사상에 

기반을 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와 

정책 간의 인과관계, 정책대상, 정책규모, 정책추진체계 등의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향하는 목표가 철학사상

적으로 명확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정을 수립하

여 추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농업법에 의한 농정이 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인지를 깊게 음미할 필요

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통된 철

학적 가치를 헌법에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농정이든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철

학사상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정의 몇 가지 농정사례의 철학사상

적 배경을 분석하려고 한다. 최근 농어촌 인력의 초고령화 등 인

구학적 구조의 변화, WTO, FTA 등을 통한 국제질서 변화의 소용

돌이에서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기 위한 많은 농정이 추진되고 있

다. 정의, 자유경제, 기회균등 등의 헌법적 정신이 농정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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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되어야 하는 농정 중에서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귀농·귀촌 정

책, 직접지불제 정책, 그리고 농촌정책에 대한 철학사상적 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4.2. 귀농·귀촌정책의 철학사상적 담론

귀농·귀촌정책이 우리 농업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귀농·귀촌정책은 농

업·농촌에 대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현실적 정책

의 성격을 가진다. 김정섭 등(2012)이 지적한 것처럼 귀농·귀촌정

책의 목표로 설정된 양적 증가가 규범적 타당성이 있는가? 귀농·

귀촌정책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생략된 채 하나의 운동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귀농·귀촌정책의 목적은 귀농·귀촌인의 양적 증가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도시화가 진전된 결과로 나타나는 농어촌 문제, 도

시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얽혀서 이제는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귀촌하게 하려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철학사상적 담론은 정책적 차원에서 귀

농·귀촌정책의 목표나 목적이 무엇인가?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정

당성을 어디서 찾아야만 하는가? 정당성의 근거가 철학사상적 이

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귀농·귀촌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편

으로 접근 가능한가? 귀농·귀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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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관에 입각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철학적 관

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판단

이 우선되어야 한다. 롤스도 정의론 이후 ‘사회적 합의’라는 관

점을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수단으로 보

고 있다(Rawls 1991).

이촌향도(離村向都)의 현상이 도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주택, 교통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시의 사회

적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농어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려는 정책으로서 

목표가 설정되지는 않았다.

귀농·귀촌정책이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에서 추진된다면 

공리주의적 입장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면서 사

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하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제거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철학사상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정책이 사회적 약자(산업으로서 농업의 저위성, 도시

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약자, 도시 대비 농촌지역의 낙후성 등)를 

돕는 취지에서 추진된다면 자유주의 철학사상에 기반을 두어야 한

다. 귀농·귀촌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 정책의 수혜대상

자로서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귀농·귀촌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을 감안한다면 어느 하나의 철학사상적 배경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귀농·귀촌정책은 철학사상적 이론이 혼합된 하

이브리드 형태의 철학적 정의관에 기반을 두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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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정책을 하나의 정책적 범주로 묶어 집행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귀농정책은 미래의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 유지적 차원과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인력부족과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도시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농어촌의 사회

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철학사상적 정당성은 공리주

의 철학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을 국가 사회적 입장

에서 지역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귀농인이 도시의 약자

에 해당될 경우는 자유주의 철학사상에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귀촌정책은 귀촌인들의 이주 목적에 따라 정책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귀촌대상

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귀농과 유사한 정책적 목

적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한 단순한 주거지의 변화라면 

적어도 정책으로 추진할 근거가 철학사상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귀농·귀촌정책은 안정된 식량의 공급, 사회적 문제의 

해결 등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정책의 목적을 

정의함에 있어 철학사상적 이론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부정의(injustice)를 해결하여 정의로

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

할 때 사회적 부정의를 제거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귀농정책

의 철학사상적 배경에 관련한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국민에게 안정된 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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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하는 목표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대비한 농정으로서의 귀

농정책을 볼 수 있다. 농촌의 노동력 제공과 농업 경영주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농업경쟁력 증진과 생

산성을 유지하여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귀농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기존의 농업인

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경우도 귀농하여 농업인으로 전환되

는 시점까지의 지원정책에 한정하고 그 후는 기존 농업인과 같은 

정책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이다. 도시민의 이도향촌(離都向村)은 

귀농하려는 도시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정책이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되고 약자에 대한 삶의 터전 제

공을 위해 자유주의 철학사상에 기초한 농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귀농정책의 목표는 농업의 유지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식량의 안정된 공급과 도시민에게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려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환경적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인식

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귀촌정책의 목표는 달라야 한다. 그것은 귀촌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자유경제라는 헌법적 이

념을 위해 단순히 자신들의 의지로 농어촌지역을 생활공간으로 선

택하는 경우에는 노지크의 자유지상주의 철학사상의 입장에서 국

가가 개입하는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귀촌인도 

도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귀

촌하는 경우는 귀농정책으로 포괄하고 귀촌정책은 정보제공 정도

만 국가가 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귀농·귀촌정책은 분리해서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

이 정책목적이나 목표,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서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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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정책으로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4.3. 직접지불제의 철학사상적 담론

직접지불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산업의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서, 각 국가의 특이한 영역

인  농업부문의 보완 수단으로 UR협정문 부속서에서 허용되는 범

위에서 각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직

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각국은 보호무역 체제에서 독자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

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

과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소득감소와 식량자급률의 하락, 농업의 황폐화 등 사회경제적 문

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농업문제가 심화되

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도시 영세민의 생활

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시각이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의 지원정

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직접지불제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기 때문에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집단 및 납세자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

다. 이런 점에서 농업부문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정당성의 근

거를 철학사상에서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

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정의 변화에서 특별히 손해나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는 시각이다. 둘째,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써 시장에

서 평가되지 않는 환경보전, 고용,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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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시각이다. 셋째, 농업의 경쟁

력 강화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농가들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복지

적 차원의 정책적 성격이라는 시각이다.

공리주의적 철학사상에 근거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정책은 사회 

전체로서 부(富)의 증대만을 중시하고, 인간의 행복추구권적 가치

를 등한시하게 된다. 현대 국가가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차원에서 판단할 때 공리주의적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미래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철학사상적 사조로서 설 자리가 없다.

또한, 시장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국가는 단순히 치안

과 국방 등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는 자유지상주의 철학사상에서는 직접지불제가 설 자리가 없다.

직접지불제의 근본 취지가 사회적 불공평이나 사회 부정의를 최소

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이 사상이 설 자리는 없다.

직접지불제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고통

을 받는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철학

사상의 정의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WTO 체제하에서 농업부

문의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철학적 배경으로서, 칸트의 ‘정언명

령(categorical imperativ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oral ac-

tion)’, 롤스의 ‘차등원리’와 ‘정의 개념의 우선적용’ 이론,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의지를 주장하는 루소

의 ‘일반의지’로 표현되는 자유주의 철학이론들(Kant 1952; Rawls

1971; Rousseau 1952)이 직접지불제 도입의 철학사상적 배경이 되

어야 한다. 형평성과 능률성을 조화롭게 하는 ‘배분적 정의’와 사

회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정(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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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적 정의’가 사회경영의 중요한 원리라는 자유주의 정의론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공동생활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

는 정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정적 

삶을 영위케 하는 농업부문의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사회적 형평

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직접지불제가 농정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정치 윤리의 정책적 표현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결정의 방향과 기준의 설정에 칸트의 정언

명령(도덕률)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이

익과 의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공동이익을 표현한 루

소의 일반의지는 어느 순간에나 들을 수 있는 구성원의 목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이익에 의

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직접지불제의 정당성의 근거로 확

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불평등을 바람직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소수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이 정의의 정수라는 점에서 직접지불제가 정당성을 가진다.

사회적·제도적으로 더 고통 받는 집단에 대해서 지원의 우선순

위를 주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문에 차등적으로 더 많이 지원

하는 것이 정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롤스의 차등이론은 어려움

에 처해 있는 농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철학 개념으로 ‘부정의’

를 농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1994). 사회의 부정의는 

여러 사회세력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국제적인 질서의 변화

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WTO 체제의 출범이 농업부문과 농민에게 

부정의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지불제는 롤스의 

차등원리에 기초한 자유주의 철학사상이 배경이 된 정책이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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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과 ‘고통의 정도’가 정책판단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통칭 직접지불제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세부정책에 따라서는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공리주의 철

학사상이 이념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관련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사회정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규

모화직불의 철학사상은 공리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일 수 있다.

직접지불제는 헌법정신의 정의, 경제 민주화, 국민의 행복추구

권을 구현하기 위한 농업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직접지불제

의 정책목표는 세부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직불제의 

프로그램이 내세울 수 있는 철학사상적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경영규모화직불은 식량의 안정된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소득보전직불은 

자신들의 결정이나 선택 없이 국제질서의 변화로 입게 되는 피해

에 대한 국민 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친환경농업직불은 환경보전, 세대 간의 형평 및 안

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취약한 지역과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여기서 영농을 영위하는 집단에 대한 차등원리에 입각한 지원 정

책이다. 이처럼 철학사상적 이념을 농업정책의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지불제는 국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서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될 

농정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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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촌정책의 철학사상적 담론: 삶의 질 향상 및 도농

격차 해소 정책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의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촌투자정책의 철학사상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능률적인 집중투자의 사상적 

배경인 공리주의는 사회 경영을 위한 철학적 논리로 적합하지 않

다. 국부를 창출하는 관점에서 농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가가

치를 많이 산출할 수 있는 지역이나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능률적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농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균형을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에서 본다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해도 또 다른 국가적 통치 덕목인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을 위한 투자정책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공리주의 철학사상은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효용

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낮게 창출하는 개인, 집단, 지역을 무시하고 

등한시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따라서 공리주의 철학사상은 농어

촌의 사회적 형평성과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못하는 

논리이며, 농어촌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배려나 차등지원 등을 정

의롭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런 

지역에서 살라고 했는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사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치

부하는 데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 문제가 있다. 운명도 대를 넘

어가면 부정의(injustice)가 되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봐

야 한다는 칸트의 도덕률처럼 사회의 부정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농촌은 역사 발전 과정, 근대화 과정에서 운명적으로 희생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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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다. 농촌정책은 이러한 희생을 치유하

는  정책수단이며, 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자유주의 철학사상

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철학사상이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에

서 불균형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우선적, 차등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배경이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삶의 질 문제는 국가사회에서의 지역 간 도덕적 가치

를 말하는 정의 개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농민소득의 문제나 상

대적 박탈감에 관한 이론보다는 농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농

민의 생존윤리를 생각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정의 차원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생존권과 상호주의 규범에 대해 말

할 수 있을까? 생존권은 국민 전체의 상호주의 맥락에서 지역사회

의 구성원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적어도 생존권이 살아 있는 도덕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는 농어촌 마을의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지

만 보다 나은 마을을 만드는 부(wealth)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 개념은 모든 일반성의 수준, 정

당한 사고(due reflection)와 균형감각의 측면에서 국민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정의에 대한 개념으

로 녹아드는 익숙한 아이디어나 원리들을 조직하는 방법을 찾아야

만 한다. 이것은 적어도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기꺼이 하는 정치적 동의의 기초로써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의 개

념 자체여야 한다. 정치적 정의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 위에 공

적으로 확립된 정치적 근거(public political reason)를 의미한다. 그

러나 이런 공유된 정치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의의 

개념이 갈등적인 철학적·종교적 독트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세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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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정치적 개념의 주체가 무엇인가에 관한 관심이며, 사회

의 기본구조로서 이것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표현의 방법에 관한 관심이며, 자유로운 견해

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민주사회의 정치문화에 내재된 

것으로 보는 시민사회의 배경문화(background culture)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한 협동시스템으로서의 사회를 하나의 정치

적 정의 개념을 실현하는 이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

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정리된 행동과는 다르며, 공적으로 인식된 

규칙과 절차에 의해 유도되는 행동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은 각 

개인들의 합리적인 혜택이나 선에 대한 아디어를 요구한다.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도 이러한 맥락에 서 있

다고 판단된다. 그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람, 부문, 지역에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람, 부문,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함

으로써 모두에게 합당한 사회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국민 모두에게 잠재적이고 현재적인 삶터이고, 일터이며 쉼터로

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농촌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불균형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

촌은 노동력, 토지, 자원 등을 내어줌으로써 그 자체의 발전 동력

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시대적 흐름과 몇 가지 희

망적 징후들이 농어촌의 잠재력과 변화의 동인을 자극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농촌정책의 핵

심이다.

이러한 흐름과 가치 속에서 국민은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와 국

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의 중요성에 동의할 것이며, 상

대적으로 출발점이 동일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좀 더 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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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출발점임을 인

식하고 동의할 것이다. 도농 격차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사회 문

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미래 사회,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을 황폐화시키는 원천적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불평등

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 정의로

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농촌정책이 가지는 기본목표는 사회정의를 실현

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농촌지역 관련 사업 혹은 정책들은 이

러한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적 성격이다. 농촌정

책의 목표는 도농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정책은 국민

적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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